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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발 간 사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의 새로운 기원을 이룬 민간투자법의 개정이 마련된
지도 약 5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부진했던 민간의 사업 참여가 활기를 띄었
고 사업의 추진이 가속화 되었다. 민간투자법 정착 초기에는 주로 제도 개선과 
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주류를 이뤄왔으나 이제 운영 단계에 접어
든 사업과 착공한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협상의 효율화를 통한 사업 추진의 합리
화를 꾀할 시점에 이른 듯 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매우 시의 적절한 연구
라고 생각된다.
민간투자지원센터는 매년 25건 이상의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또한 중앙부처
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이르기까지 도로, 항만, 환경 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협상을 경험하였으며, 그 중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한 사업도 포함되
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길지 않은 민간투자사업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쉽게 체
득하기 어려운 매우 소중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
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시의 쟁점과 그 협상방안을 정리하여 
향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물론 협상의 쟁점과 그에 대한 협상 방안을 보는 시각은 개인, 회사, 주무관청
의 주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절대적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행히도 본 연구 역시 협상에 대한 획일적인 가이드라인 
개념의 협상 매뉴얼을 제시하기보다는 각 쟁점별로 다양한 접근 방안 및 사례를 
ⅱ제시함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독자가 선택적으로 판단
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12개월 
이상 걸리는 등 사업마다 그 편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보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전체 기
간 중에서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이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영국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협상에 오랜 기간이 소요됐으나 경험과 기술이 축적
되면서 크게 단축되고 있다고 한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어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
않는 바이다.
2003년 12월
국토연구원장 이 규 방
ⅲ서   문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었고 위 
법률이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SOC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현재에는 국내외 투자자들
이 SOC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정착기에 접어 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동안 민간투자사업의 양 당사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투자자는 
많은 협상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조건들을 협의하여 왔
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업시행조건들에 대한 일종의 합리적인 절충안들과 절
차가 축적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크게는 민간투자법령과 매년도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작게는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개개의 
실시협약을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으로 변모시키게 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과거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적용되고 고려되었던 각종 방안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성장에 부합되는 협상방안 제시를 본 연구의 
과제로 삼았다. 다만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조건들과 관련된 모든 사항
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정된 시간과 지면상 불가능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
하여 주요 쟁점사항을 11가지로 압축하여 이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 동안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조건들과 관련된 개별적인 연구 등은 산발적으로 이
루어졌었지만 협상을 통하여 실무적으로 적용되고 고려되어 왔던 각종 시행조건에 
관련된 방안들을 실무협상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 연구된 바는 없었다.
ⅳ이에 개개의 쟁점에 따라 다루어 졌던 각종 협상방안을 본 연구를 통하여 일괄 
정리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실무적으로 현재 민간투자사업에 참여
하고 있는 자나 참여하게 될 잠재적 협상대상자들에게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
조건들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게 되는 효용성을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끌어낸 각 방안들은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협상 시 참고하거나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에 불과하다. 본 연
구에서 제기된 해결방안들은 각 사업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외국사례들을 통하
여 기존의 방안과 다른 과감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염두에 두었으나 
이는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여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었고 다만 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일부자료를 부록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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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민간투자지원센터 소장
ⅴ요   약
1998년 12월「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
지 도로, 교량, 항만, 철도, 환경시설 등 다양한 민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
다. 많은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및 변경 협상들이 진행되면서 여러 쟁점들이 부
각되었고 협상 당사자간 입장차이로 인해 많은 혼선이 야기되었다. 사업별로 협
상을 통하여 도출되고 있는 쟁점에 대한 해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관성있
는 협상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1장 연구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투자자간 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조사
하고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합의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제까지 체결된 주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쟁점들에 관한 협상과정
과 협상결과 도출된 결론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주요 쟁점별 협상과정에서 참
조할 수 있는 원칙이나 정부의 정책들을 제시한다.
실시협약과 관련하여 표준실시협약(안)에 관한 연구, 국제기구가 작성한 지침
서, 일반적인 협상론에 관한 선행연구가 있다. 과거의 표준실시협약(안)에 관한 
연구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협상쟁점들에 대한 참고자료로 사용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국제기구에 의한 권고안은 국내 관련법규와 정책사항 등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협상기법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도 현실 협상에서 활용되기
ⅵ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당사자들이 실시협약 체결협상의 주요 쟁점들에 대
한 합의점에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도록 실제 사례분석을 통하여 쟁
점별로 협상에서 제시될 수 있는 협상안과 협상조건들을 제안하고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실시협약 체결협상에서 논의되는 쟁점들 중 사업
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갖는 11개 쟁점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민간투자법 시
행 이후 동법에 따라 체결된 실시협약과 변경된 협약으로 한정하였으며, 도로사
업과 항만사업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사업 등 13개 사업의 협상과정을 사례로 검
토하였다. 향후의 협상방안, 정책점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
제기구 권고안과 외국의 사례도 참조하였다.
제2장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과 협상체결 과정
실시협약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과 우선협상대상자 사이에 해당 사업의 시
행조건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계약이다.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은 당사자간의 대등한 의사표시의 합치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사법상계
약과 다를 바 없다. 다만 실시협약은 급부행정적 특징을 반영하여 역무 제공의 
적절성, 의무성, 대가의 타당성 등 광범위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한 독점경영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향후 실시협약에 따른 
분쟁도 민사소송에 의하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은 통상 사업의 범위 특정, 총사업비, 운영관리비, 수요추정, 재정지원 규
모 및 수익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수요추정, 사용료, 수익률, 재정지원 등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서 일정 항목을 잠정적으로 고정시킨 후 다른 항목
과의 조정과정을 거친 후에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총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등을 포함한다.  총사업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공사의 시
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의 합계액으로서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무관청
ⅶ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조달청에 검토
를 의뢰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총사업비가 협상 시 확정
되면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향후 변동사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실시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운영관리비 중 인건비는 운영기간 동안 직책별 직위별 소요인력 합의 후 출자
자의 연 급여수준을 반영하고, 경비는 인건비의 일정 수준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유지관리보수비와 운영설비대체비는 타 사업의 실적치, 시설물 구성비, 내
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사용량 추정은 고시사업의 경우 주무관청
이나 기획예산처에서, 제안사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통하여 제시되며 이를 토
대로 협상을 하게 된다.
제3장 주요 쟁점별 협상사례 및 향후 협상방안
1) 공사비
기본설계에 기초하여 공사비를 결정하는데 이 자료만으로는 공사비의 사전산
정이 어렵고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설계수량과 설계단가의 적정성
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발생한다. 사업자 귀책으로 설계가 부적절하
게 되었으면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되 통상적으로 공사비 증감은 없는 것으로 
협상에서 합의되고 있다. 다만 사업자 귀책이 아닌 정부 측 요청에 의한 공사비
의 변경은 추가비용으로 인정받고 있다.
충분한 경쟁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정부 측은 협상을 
통하여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를 도출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공사비 결정
과정에 대한 특혜의혹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협상의 부담을 줄이고 역할을 분담
한다는 차원에서 도로공사에 설계 VE를, 또는 조달청에 단가 검토를 의뢰하는 
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영국식의 PFI 
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ⅷ2) 수익률
적정한 사업수익률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수익률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차이로 인해 주무 관청인 정부와 민간사업자 각각의 사업수익률에 대해 이견이 
노출되어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정부입장에서는 평균대출금리와 
당해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위험보상율, 국내외 유사한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익률을 제시한다. 민간사업자는 자기자본기대수익률과 차
입이자율을 고려하여 일정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수익률에 관한 쟁점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협상을 통하여 수익률을 결정하는 
원칙과 방법에 있어서 보다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많은 국내외사례
가 누적되어야 할 것이다. 적정 수익률 수준에 관한 연구가 정부와 사업자 또 일
반시민의 시각 차이를 좁히는데 기여하겠지만 현실 적용에는 어려움이 예상된
다. 결국은 민자사업 참여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결정되는 수익률을 적정한 것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3) 교통량 추정
교통량 산정을 위한 협상시 주요 쟁점사항은 추정기법과 관련한 사항과 이용 
자료의 합리성에 관한 사항으로 대별할 수 있다. 교통수요 추정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교통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기법의 적용이 타당한지와 추정 
단계별 사용된 각 모델의 합리적 구축 여부, 모델을 이용하기 위해 투입되는 각
종 사회경제지표 예측의 적합성 등을 논의한다. 추정 기법보다는 주로 과다한 사
회경제지표 예측치가 문제로 부각된다.
교통량 예측의 주된 자료는 기종점 자료이며, 이의 합리성 여부는 자료 산출을 
위해 반영한 장래 개발계획의 정확성 여부에 의하여 좌우된다. 개발사업의 완료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추정된 장래 교통수요는 실제 교통수요보다 과다 추정될 
소지가 많다. 이외에도 장래 교통시설 계획을 반영하여 구축되는 도로망 자료, 
ⅸ차종 구성비의 적정성, 경차 및 면제차량, 운영개시 후 초기년도 교통량의 적정
성 등이 쟁점사항이다.
교통량 추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다각도로 지속되어야 한다. 장래 사회
경제지표는 정부에서 주요지표를 제시토록 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
여야 한다. 택지개발, 신도시개발, 관광단지개발 등 공인된 정부계획일지라도 협
상 시 장래 개발계획의 시기를 주무관청의 견해를 충분히 수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용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교통수요 추정을 위한 
주요 자료를 시도별 또는 전국 단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운영수입 보장 및 환수
2003년 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정부에 의한 운영수입
보장이 최대 수준으로 합의되어 보장수준 자체는 크게 쟁점화 되지 않았다. 그러
나 2003년 기본계획에서는 수입보장기간과 보장기준을 종전보다 축소시켜 정하
고 있으므로 향후 협상에서는 새로운 권고안을 따라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기본계획 발표 당시 우선협상자가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
를 인정하였으나 대부분의 주무관청은 새로운 내용의 일부라도 적용하고자 하므
로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수입보장수준에 대해서는 큰 논쟁이 없었으나 하수처리시설 사업의 경우 실제
적으로 수입보장의 역할을 하는 고정사용료의 비율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수입
보장금 지급절차에 관해서는 운영수입 미달 여부의 결정, 이의 통지방법, 지급시
기, 지급지연시 이자 등이 쟁점으로 나타났다. 환수와 관련해서도 초과수입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을 환수하느냐 아니면 전체 초과수입을 환수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다.
협상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입보장 및 환수의 기준이 되는 사용료수입 
수준은 기본계획에서 권고하는 수준을 따르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해야 할 것이
다. 다만,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수준을 결정하기보다는 사업
ⅹ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입보장금을 지급하거나 환수
금을 환수할 때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처리시설에서 나타나는 이중 사용료 구조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지만 운영수입 보장과 함께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운영
수입보장제도의 폐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총선순위채무
총선순위채무는 협약의 해지 또는 매수청구 인정 시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채무의 한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쟁점사항이다. 민간투
자법 시행 초기에 체결된 실시협약에서는 총선순위채무를 운영기간을 포함한 사
업기간 전 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우발채무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
지가 없지 않다. 또한 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선순위 타인자본을 한도로 인정되
어야 하는 것인데 모든 타인자본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앞으로 정부에 의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총선순위채무의 범위는 사업시설의 
건설자금으로 투입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차입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총선순위채무를 원래 차입계약의 이자율, 수수료율 
등의 조건을 한도로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총선순
위채무의 보장을 민간투자사업에 민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확대시킨다는 측면
에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
6) 정부의 경쟁사업 시행
사업자가 사업시설을 준공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간 중에 정부가 인근지역에 
해당 사업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건설․운영하여 사업자의 운영수입이 감소된 경
우 사업자의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쟁점사항중 하나이다. 도로사업에
서 주로 발생하는데, 사업기간 중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신규노선을 
신설(협약체결시 이미 계획된 사업 제외)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
ⅺ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상방법은 재정지원, 무상사용기간 또는 사용료 조정 등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보상금의 수준에 대해서는 신설된 도로시설로 인한 손실 중 통행료수입 보
장 및 환수조항에 의하여 보전되지 않는 금액을 보상하며 이 경우 실제통행료수
입과 통행료 수입 보장을 위한 보조금 및 본 조항에 의한 보상액의 합이 추정통
행료수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급절차는 보상액 확정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의 지급의무를 처리할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하여 
본 항의 검토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7) 사용료 감면
통행료 감면의 문제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사용료를 주로 운영기
간 중 주무관청의 요구 또는 법령에서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안
을 어떻게 강구하느냐 하는 논의이다. 원칙적으로 정부의 요구나 법령에 의한 사
용료 감면에 따른 수입의 감소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한다. 
보상의 방법으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일반적인 방법과 같은 
보상금 지급과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병행 검토하고 있다.
사용료 감면에 따른 보상요건, 방법 등의 원칙은 대체로 그간의 협상과정을 통
하여 정리되었다. 다만 운영수입보장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 사용료 
감면으로 인한 손실분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후 실제운영수입이 추정운영수입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손실보전금 지급과 사용료 조정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병
행 검토하도록 하여 운영수입보장이 없는 사업과 차등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8) 해지 시 지급금
민간투자기본계획은 해지사유별 해지 시 지급금 산정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틀
과 원칙을 제공할 뿐 구체적인 지급금의 수준은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ⅻ당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해지사유별 해지 시 지급금의 산정방식과 
지급액의 규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그 내용을 일관되게 다수의 협상에 적용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운용되고 있는 해지 시 지급금 산정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될 때 건설기간 중에는 사업수익률
까지 가산한 금액으로 시설물의 적정가치를 정의함으로써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
은 수익까지 가산한 금액을 보상한다는 측면이 있다. 운영기간 중에는 미래순현
금흐름의 80%를 보장해 줌으로써 자기자본의 가치에 비해 너무 과도한 해지 시 
지급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잔여 총선순위채무의 금액에 따라 일정기
간동안은 해지 시 지급금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고 상환된 직후에는 급격히 증
가함으로써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정부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 산정의 경우도 적정가치
의 정의, 미래순현금 흐름의 의미와 이에 대한 보상 수준, 적정가치와 미래순현
금 흐름의 선택 기준 등에서 논란이 있다. 이외에도 해지 시 지급금이 일시에 지
불되어야 하는지, 해지사유가 발생되어도 사업을 계속 해나갈 유인장치가 마련
될 수 있는지, 고의로 매수청구사유를 만들게 되는 경우는 없는지 등이 앞으로 
고민해야 될 과제이다. 정부와 사업자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에 관한 표준 
규정을 새롭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9) 민원의 처리
사업기간 중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진행의 지체나 추가비용의 
발생 등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실시협약 협상과정 쟁점으로 논의되
어 왔다. 통상 민원의 종류를 사업의 시행 그 자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민원(사
업민원)과 사업자의 시공행위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시공민원)으로 나
누어 전자는 정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후자는 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
도록 정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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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가급적 시공민원의 범위를 축소하여 소위 진성 시공민원에 한하여 
책임지려고 하고, 역으로 정부 측은 관이 제기한 것을 제외한 모든 민원을 사업
자에게 부담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민원의 처
리방식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이 순수하게 추가금원으로 부담할지 아니면 총사업
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부담할 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며 많은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은 총사업비의 변경을 선호하였다.
당사자의 리스크 배분은 구체적인 사업에 따라 당사자의 지배 또는 통제영역
에 속하는 민원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상하여 제시하고 처리방안도 구체
적으로 논의하여 실시협약에 반영하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어느 유형에 속하는 민원인지 파악하기 
어렵거나, 협약에서 정한 유형에 모두 해당되는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
로 이러한 경우의 추가비용 처리문제 또한 협상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10) 정부측 공사의 적기 준공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준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측 시행부분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쟁점화되어 논의되었
다. 특히 도로부문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보상의무 발생 시점이 주요 쟁점이었
다. 정부 측은 민자건설 부분이 준공되는 시점까지 정부 측 건설구간이 완공될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조기 준공 시 정부 측도 건설일정을 앞당겨 정부구간을 
완공해야 되므로 보상의무의 발생시점은 무상사용기간의 개시일, 무상사용기간
은 준공예정일로부터 시작되도록 합의하고 있다.
정부측 공사가 적기 준공되지 못할 경우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이
견이 없다. 다만 보상액의 규모와 지급방식, 보상 의무의 발생시점에 대하여 협
상을 통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상금액에 대하여 추정 통행료수
입에서 실제 통행료수입과 운영비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액으로 할지, 아
니면 단지 운영비 감소분만을 차감할 것인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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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규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11) 불가항력 사유의 구분 및 처리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에서는 정치적 불가항력사유와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불가항력 사유를 정치적인 사유와 비정치적인 
사유로 구분하는 것과 각각의 카테고리에 어떤 형태의 불가항력사유가 포함되는
가 하는 문제는 민간투자법 시행초기부터 정부 측이 정책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여 대부분 정책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가항력에 의한 보상은 공기 연장, 무상사용기간 조정, 총사업비 증가분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보장절차는 운영수입보장 절차와 유사하게 정하고 있다. 불가항력 사유들
을 정치, 비정치적 사유로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는 협상 때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추가비용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적인 지원과 보장을 
통해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었으므로 사업자 측에서 정부의 제시
안을 대체로 수용하여 왔다.
4. 결론 및 시사점
다양한 사업의 협상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초창기의 실시협약에서 예상하지 
못했거나 모호하게 처리한 부분 때문에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든 협상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쟁점이 있기도 했지만, 부문 특성 또는 사업 
특성에 따라 대두되는 쟁점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진
전내용을 주기적으로 정리하여 공통사항은 표준 협약안으로 제시하되 획일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업 특성에 따른 쟁점은 협상에서 개
별적으로 처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문제도 있다. 민자사업을 떠나서 적정한 공사비와 수익률을 산정한다거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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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을 추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해당분야의 큰 연구과제일 것이다.
앞으로도 제도개선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개선이 졸속
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
들은 주기적으로 표준 협약서를 작성하여 널리 전파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른 쟁
점은 협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융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쟁점이 정형화된 사례
로 자리 잡게 되면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개선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민자제도는 안정성과 함께 역동적인 진화의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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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H A P T E R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국내 민자유치 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사회간접
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으로 개정된 이후 대대적
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힘입어 SOC 민간투자사업은 현
재까지 도로, 교량, 항만, 철도, 환경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98년 제도개선 이후 실시협약 체결 및 변경 협상들이 일시에 집중되고 
상당수의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어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협상단계에서 많은 쟁점
들이 부각되었고 양 당사자간 입장차이로 인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공사비나 수익률, 정부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외국사업자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협상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상당수의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도
2출한 후에도 일부 안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기간 중 출자자가 
변경되거나 협상이 결렬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협상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쟁점사항들이 부각되고 있
으나 현재 이러한 쟁점들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각 쟁점별로 당
사자간의 협상을 통하여 합의가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관성있는 협상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투자자간 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조사
하고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합의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이제까지 체결된 주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체결 협상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주요 쟁점들을 파악하고, 둘째, 이러한 쟁점들에 관
한 당사자간의 협상과정과 협상결과 도출된 결론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주요 
쟁점별 협상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원칙이나 정부의 정책, 그리고 타 협상에서 
합의된 사례들을 제시하여 협상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쟁점에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의 범위를 보여주고자 한다.
실제 협상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유용하게 참조하고 협상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
록 돕고자 하며 더 나아가 쟁점별로 보다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
여 향후 협상과정에서 보다 개선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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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의 현황
현재까지 국내에 민간투자사업의 협상과 관련한 보고서는 “인프라 민간투자
사업의 표준실시협약(안) 지침수립 연구 (이규방 외 4인, 국토연 2000-6)로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기구가 작성한 지침서 -“Concessions for Infrastructure - A Guide to Their 
Design and Award”(Michel Kerf 외 5인, The World Bank, 1998), UNIDO BOT 
Guidelines”(UNIDO Publication, 1996) - 등의 보고서들은 협상과정에서 고려하여
야 할 제반 원칙과 쟁점에 대한 여러 사례 그리고 협약안에 대한 지침과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이론적인 협상론과 협상기법에 관하여는 “Getting to Yes-Negotiating Agreement 
Without Giving in”(Roger Fisher & William Ury, 2nd Ed.), “원칙하의 협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국제협상사례에서 추출된 이론개발”(이달곤, 행정논총 제27권 제2
호) 등 다수의 연구논문과 학위논문들이 있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들은 실시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표준적인 주요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협약에서 당사자간의 협상쟁점들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안 
도출이 가능한 지에 대한 참고자료로 사용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국제기구에 의한 권고안은 일정부분 국내 실시협약안에도 반영되었으나 국내 
관련법규와 정책사항 등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실제 실시협약 체결협상
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과 합의된 결과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협상에 도
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사자들이 실시협약 체결협상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합의
점에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도록 실제사례 분석을 통하여 쟁점별로 
협상에서 제시될 수 있는 협상안과 협상조건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상은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운영기간이 종
료하고 난 후 사후처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본 연구에
서는 사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갖는 실시협약 체결협상에서 논의되는 쟁점들
과 그에 대한 협상방안의 모색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민간투자법 시행 이후 동법에 따라 체결된 실시협약과 동법 시행 이전 체결된 
협약 가운데 동법에 따라 변경된 협약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현재까지 추진되
어 온 민간투자사업중 대표적인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시설유형별
로 특징적인 협상쟁점을 보이고 있는 도로사업과 항만사업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사업의 협상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였다.
2) 연구의 방법
(1) 전문가대상 설문조사
실시협약 체결협상에서 당사자간에 논의되는 주요 쟁점사항을 도출하기 위하
여 협상에 참여하였던 협상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목적은 협상과정에서 논의되는 다수의 쟁점들 가운데 협
약당사자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주요쟁점을 선별하기 위함이며, 설문대상은 민
간투자사업 실무를 담당하고 협상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관련 공무원, 연구
기관 종사자, 건설회사 임직원, 엔지니어링 회사 실무자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 
금융전문가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가들로 하였다.
(2) 국내사례 조사 (쟁점별 협상사례 분석)
선정된 주요 협상쟁점별로 당사자들이 초기에 상대방에게 제안한 의견과 협상
조건에서부터 협상과정에서 오고간 의견과 최종 합의사항에 이르기까지 협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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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분석하였다. 실제 협상사례분석을 위해 기 체결된 주요사업의 실시협약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고촌∼월곶 고속도로, 마창대교, 거가대교, 
부산신항만, 목포신외항, 인천북항, 군산비응항, 송도만수하수처리장, 평택하수 
처리장 13개 사례사업을 조사하였다. 필요한 경우 회의록 등 1차 자료를 참조하
고, 협상에 참여하였던 실무자와 인터뷰도 시행하였다.
(3) 문헌 연구
국내 사례분석과 아울러 World Bank, UNCITRAL, UNIDO등 국제기구에서 권
고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협상안을 검토하였다. 해외 SOC 프로젝트사업에서 실
제 체결된 협약의 내용도 시사점이 있는 경우 참조하였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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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H A P T E R
실시협약의 법적성격과 협상체결 과정
1.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1) 실시협약의 의의
실시협약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상대상자 사이에 해당 사업의 시행조
건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계약이다. 사업 시행조건으로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사업추진 방식, 총사업비, 수익률, 무상사용기간, 총
선순위채무, 민원 처리, 재정지원, 당사자의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 사유 처리, 협
약의 해지 사유 및 그 효력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된다. 
2)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실익은 먼저 실시협약에 적용되는 법규 및 
법 원리, 둘째 실시협약과 관련된 분쟁 쟁송방법의 다름에 있다. 특히 실시협약
이 공법상 계약이라면 순수하게 사법에 의해서만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익
적 성격에 따라 사 경제영역에서의 사법적 원리가 제한되거나 수정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
8공법상 계약은 공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당사자간의 대등한 의사표
시의 합치에 의한 공법행위이다.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권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서 공익적 견지에서의 일정한 제한과 사법원리의 수
정을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개시의무, 사업수준의 유지, 사업의 이전이
나 휴지 또는 폐업에 대한 통제, 거래거부의 금지, 차별적 취급의 금지, 요금 기타 
공급조건의 통제 등이 그러한 것이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은 법이 정한 일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인정된 사업 외의 사업은 수행할 수 없으며 
관리운영권의 처분 시나 출자자 변경 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이 요구되어지고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포괄적인 감독명령권이 존재하는 등 공공성의 이탈을 방지
하기 위한 사법상의 제한 또는 수정이 상당히 존재하여 일응 공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공익적인 제한이 상당하다는 점을 제외한다
면 실시협약은 당사자간의 대등한 의사표시의 합치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사
법상 계약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민간투자법이나 관련 법규의 규정 또는 행정법상 일반원리에 위반되
지 않는다면 일반사법의 경우처럼 당사자의 사적 자치가 그대로 인정되어 당사
자의 의사합치 그대로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실시협약에 따른 분쟁도 민사소
송에 의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으로 인해 협상에 미치는 영향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사업이 시행되는 영역은 대부분 도로, 
철도, 항만, 전기, 수도, 하수도 등으로 본래 급부행정이라 불리우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공급하여야 하는 공공적 서비스 영역이다. 이러한 급부행정 영역에서의 특징
도 실시협약의 특성으로 반영되어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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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부담 
사업시행자는 급부행정의 성질상 광범위한 제한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사업
시행자는 역무제공의 적절성, 계속성, 의무성, 대가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요구, 사업의 휴ㆍ폐업의 제한, 사업자의 역무 제공 의무 등 사업의 
계속적 시행에 대해 강한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동등한 조건을 제공하여야 하고 사업의 수익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수
요시장을 분할하는 것도 사용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요금을 비롯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조건의 설정이나 변경 시에도 주무관청의 승
인이나 인가를 받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그 사용료의 수준에 대하여도 
일정 상한을 넘어서거나 다른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수
준으로 책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주무관청으로서는 상당한 보조금을 지
급하더라도 일정 수준으로 사용료를 제한하려는 것도 역시 이러한 실시협약의 
공법적 성격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설
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등 사업의 물적 기초에 대하여도 주무관청의 감독
을 받아야 할 것이다.
(2) 사업시행자의 권리 
실시협약은 급부행정의 성질과 결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독점경영권
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등 공급사업은 초기에 
거액의 설비투자를 요하는 반면 일정한 제한된 지역의 고객 밖에 기대할 수 없
다. 이는 다른 사업에 비하여 수요에 탄력성이 없으므로 동일지역 또는 인근지역 
내에 경쟁기업이 병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는 경쟁기업으로
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정된 지역의 고객만
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의 마켓팅 능력 등 경영능력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달라지는 항만, 공항, 관광지 등 사업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독점경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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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할 수 없으므로 각 사업특성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 할 것이다.
사업시행자의 독점경영권을 보장하는 방법에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를 복
수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것 이외에도 사업시행자의 
사업범위를 침범하는 자에게 일정 벌칙을 주거나 사업수행상의 편의, 예를 들어 
토지수용권 등의 공용부담특권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제공하여 사실상 다른 경
쟁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무관청은 이러한 급부행정 영역에 나타나는 실시협약의 특징을 인지
하고 있어야만 주무관청이 일정한 경우 경쟁사업 또는 경쟁기업의 발생을 방지
하여야 하는 의무의 존재 및 그 범위를 파악하여 적절한 협상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무관청이나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급부행정 영역
에서 나타나는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및 특징에 대한 충분하고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만 민간투자사업의 협상 가능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의사가 일치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 단계별 협의사항
1) 협상의 일반적 과정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협상대상자를 지정한 후 지정
된 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의 조건 등을 포함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
상을 시작하게 된다. 당사자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고 협상절차의 효율적인 진
행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협상은 통상 협상계획의 수립 → 사업의 범위 특정 → 총사업비 → 운영관리비
→ 수요추정 → 재정지원 규모 및 수익률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하나 경우에 따
라서 각 항목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수요추정, 사용료, 수익률, 
재정지원 등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서 협상시 순차적으로 항목을 고정
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일정 항목을 잠정적으로 고정시킨 후 다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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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조정과정을 거친 후에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합
리적일 수 있어 협상과정의 순서를 일률적으로 논의할 수는 없다. 
2) 협상과정 단계별 협의사항
(1) 협상계획 수립
당사자는 협상단의 구성, 상대방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협상에 소
요되는 시간과 비용 추정, 소요예산 확보 등 세부 협상계획을 수립한다. 협상단
은 협상 제시안을 마련하고 상대방의 협상안을 검토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업무 이외에 사업 추진 관련 각종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담, 조정할 수 있는 대안
을 만들어내야 한다.
협상단은 본 협상단과 실무협상단으로 구분하는데 실무협상단은 협상안의 다
툼없는 사항을 정리하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잠정적인 협상안을 마련하고 본 
협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다. 본협상단은 실무협상단에서 논의되어 
정리된 사항을 검토하고 추인하며 다툼이 있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
여 최종 결정한다.
(2) 사업시설의 규모 등 사업의 범위 특정
협상을 시작하면 통상 협상의 사업 범위가 특정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사
업 범위가 협상 전에 특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환경사업의 경우 
환경부의 민간투자업무처리일반지침에 의거 환경부의 사전 설계자문을 받아 사업시
설 규모를 조정하여야 하지만 협상전에 사전설계자문을 받지 아니하면 사전설계자
문 후 사업의 범위를 특정하여 이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도로사업의 
경우도 운영의 효율성을 이유로 기존도로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든지 연결도
로나 접속도로와 관련하여 협상의 사업범위를 논의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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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사업비 논의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및 
영업준비금 등을 포함한다. 
총사업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ㆍ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의 합계액으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
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비
를 산정하기 위하여 먼저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기준 및 설계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
토한후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공사물량을 산출하고 공종별 품조정 및 각종 단가산출 
적용계수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 공사물량에 적용할 적절한 단가를 산정한다.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조
달청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이나 민간투자지원센터는 사전
에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협상 이전에 활발한 시장경쟁을 통하여 공사
비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은 사업자의 이윤 및 일반
관리비 부분에서 상당한 감액을 요구하여 이를 보완하려 하는 경우가 있다. 
공사비와 연계되는 조사비, 설계비, 감리비, 영향평가비 등은 해당 분야의 사업대
가기준을 적용하여 협의하고 사업이행보증료는 적용 요율을 기준으로 반영한다. 운
영설비비, 보험료 등은 관련업체가 소수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특성에 맞게 
물량을 합의한 후 견적가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합의하는 경우가 통례이다. 
보상비는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
권, 어업권 및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민원해결에 필요한 보상비를 예상하여 총사업비에 포
함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이 보상업무 및 보상비용을 부담하
는 경우가 상당하여 이러한 보상비를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예상하지 못하거나 감당하지 못할 민원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사업
비의 증가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기관인 주무관청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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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제세공과금은 공사의 시행ㆍ준공ㆍ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
기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
종 부담금을 말한다.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산림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등은 주
무관청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준비금은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를 포함한다. 그 중 창업비, 신주발행
비는 법정요율을 기준으로 정하고 개업비 중 인건비는 건설기간 동안의 법인의 조직 
및 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협의한 후 출자자 급여수준을 반영하여 정한다. 이외의 경
비인 임차료, 용역비, 차량비, 광고비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하고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여비 항목은 총인건비의 일정비율 수준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투자법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총사업비가 협상시 확정되면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향후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실시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그 변경사유가 주무관청의 요구
사항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4) 운영관리비 논의 
운영관리비 중 인건비는 운영기간 동안 직책별 직위별 소요인력 합의 후 출자자
의 연 급여수준을 반영하고 경비는 인건비의 일정 수준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유지관리보수비는 타 사업의 실적치를 토대로 시설물 구성비 및 장기간 할증
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운영설비대체비는 내용연수를 적정하게 산정한 
후 대체비율 100%를 반영할 것인지 초기구축비의 일정 수준에서 합의할 것인지 
등을 사안에 따라 협의하게 된다. 보험료는 협상시점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협상시점 견적가액의 일정수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통상적
이라고 할 수 있다. 
(5) 사용 수요량추정 논의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이나 기획예산처에서 대상사업 선정 전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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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을 포함하는 예비 타당성 및 본 타당성 조사 후 대상사업을 시행․선정한다.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제안서 검토를 통하여 주무관청은 협상 이전에 사
용량 추정을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협상 시 주무관청이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사용량 추정에 관한 별도 용역을 의뢰하는 등 검토할 수 있다.  
도로사업의 경우 교통수요추정모델에는 초기년도의 램프-업 등 통행행태가 적
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는 문제, 인구, 자동차댓수 등 사회경제지표나 기종점 자
료(OD)나 네트워크 자료의 부족 및  신뢰성 문제, 택지개발계획, 신도시개발계
획, 관광단지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교통수요추정이 쉽지 
아니하다. 환경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와 관련하여 사용량 추정이 함께 이
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환경부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처리용량이 정하여지므로 
협상 시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비교적 순조롭다고 할 수 있다.
(6)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수익률 및 사용료 등 조정
 무상사용기간, 수익률, 사용료, 재정지원 등은 상호연관되어 결정되는데 대개 
무상사용기간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사전에 고정된다.
수익률은 협상대상자가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 등
을 감안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협상대상자와 주무관청
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다. 협상대상자와 정부는 각자 사업 수익률의 결정과 관련
하여 중시하는 요소가 다르고 또한 이를 계량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떤 절대기준
을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도로사업의 경우 현재의 금융시장에서의 대출 이자율 
등을 고려할 때 실질수익률 8%이내의 수준도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 민간투
자사업자들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심리적 투자수익률 마지노선은 약 8% 수준
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건설되는 시설의 사용료는 해당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총민간투자비에 약정수익률을 반영하여 무상사용기간과 함께 결정된다. 그러나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용료는 공공시설로서 재정사업으로 설치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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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비교하여 사용료의 수준이 과도한 것은 정책적으로 제한될 것이다. 재정지
원은 건설보조금에서의 국고지원뿐만 아니라 사후 불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국고
지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 환차손보전, 매수청구권 인정, 
해지 시 지급약정 등도 폭넓게 논의하여야 하고 만일 국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7)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된 당사자의 권리 의무
공사시행 및 당해시설의 유지관리에 관련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비롯한 사
업시설의 이전, 당사자의 실시협약상의 권리 처분, 당사자의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처리 및 분쟁해결 등에 대하여도 협상 시 협의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업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한 처리를 명확히 
협의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사
항이 있으면 최종 협의한다. 운영수입보장 및 환수의 존부 및 범위, 총선순위채무의 범
위, 총사업비 변경 및 그에 따른 처리, 대체사업으로 인한 보상, 해지 시 지급금, 민원 
처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 등도 협의하여 최종적인 의사합치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8) 실시협약(안) 작성
주무관청과 협상대상자는 협상과정 동안 논의되어 잠정적으로 의사합치를 보았
던 협상내용을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로 명확히 하여 실시협약(안)을 작성한다.  
(9)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총사업비가 5천억원 이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
인 부대사업을 포함한 사업, 총사업비의 규모와 관계없이 국고지원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0) 실시협약 체결 
실시협약(안)을 토대로 심의위원회의 결정 등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주무관청과 사업
시행자는 최종 검토 후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협약대상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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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H A P T E R
주요 쟁점별 협상사례 및 향후협상방안
1. 쟁점 선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1) 조사목적
전문가 조사의 목적은 국내민간투자사업의 주요 협상쟁점을 객관적이고 합리
적으로 추출하기 위함이며 협상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도 사례분석, 관련문헌 
및 2차 자료분석과 함께 설문조사가 활용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프라 민간
투자사업의 협상에 참여하였던 공무원, 국내 연구기관, 건설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전문가 및 관련 참여자들의 사업협상쟁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
사자들의 의견과 이해가 상충되어 협상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되는 주요쟁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조사 방법
(1) 자료의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분석을 위한 자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첫째, 조사대상은 민간투자법으로 진행되는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였던 협상당
사자 및 관련 당사자(건설사, 공무원, 연구기관,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를 대상으
로 하였다. 이들은 협상의 참여 주체로서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여러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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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성공적인 협약체결을 위해 단계마다 각각 다양한 역
할 및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둘째, 설문조사는 가능한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였으며 응답자가 기입하는 설문 방식을 사용하였다. 셋째, 조사시기는 2003년 
4월17일∼4월30일 총 2주간이었으며 각 기관 전문가 1인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먼저 조사개요와 목적을 설명한 후 응답여부를 확인하였고 가능 시 E-mail을 이
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상참여자
를 포함하여 103부의 총표본 중 93부의 유효표본을 확정하여 조사에 활용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및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크게 총 50개 문항으로 크게 13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
다. 설문내용은 기존 국내외 협상항목 중 PICKO 협상전문가의 자문, 전문가회의
를 토대로 명목척도 및 등간척도(5점척도)로 작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
구에서 입증된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거나 특정 가설 검증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3) 주요 쟁점사항 도출결과
<표 3-1> 주요쟁점사항 도출결과
변   수 평균값(5점만점)
공사비산정 4.66
수익률의 산정 4.61
수요량의 추정 4.42
사용료 수입보장 및 환수관련사항 4.31
정부의 경쟁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업자에게 야기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 4.2
총선순위채무액의 구성항목 및 범위확정 4.15
사용료 감면문제의 처리 4.13
해지 시지급금의 산정방식 4.13
정부가 책임지는 민원과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지는 민원의 구분 4.06
정부측 공사부분이 적기에 준공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손실에 대한 보전 4.05
불가항력 사유의 구분 및 처리 4.01
이후에서는 설문조사결과 도출된 11개의 주요 사안별로 쟁점, 사례, 개선방안 
등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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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비의 산정
1) 개요 
민간투자사업의 총비용은 시공중에 발생하는 총사업비 및 운영기간중에 발생
하는 운영비용으로 대분된다. 시공중 발생하는 비용인 총사업비는 조사비, 설계
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영업준비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그 중 공사비는 이들 총 사업비의 대부분(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협상기간 역시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인프라 시설의 특징은 여타의 공산품과 같이 하나의 설계로 다량생산을 하면
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당해 목적의 
시설물만을 위한 유일설계로 이루어진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 
인프라 건설산업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협상 시 제출되는 공사비 관련 자료는 최초제안 시 또는 시
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시 제출된 기본 설계도서로서, 이 자료만으로는 사전조사의 한
계 및 미래의 예측할 수 없는 시공시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확한 공사비의 사전산정
이 어려우며, 이는 곧 사업시행자의 직접적인 비용부담으로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하여 사업제안자는 이를 리스크 비용으로 인정받으려 하
며, 실제적으로도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는 객관적인 비
용으로 산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여 협상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
에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또한 공사비는 비록 동일한 시공난이도를 가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
이라 할지라도 주변환경조건, 공사 시행여건, 설계, 공정계획 및 관리, 시공사의 공사
수행계획 및 공사수행능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
러한 공사비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협상 당사자간 기 합의된 사항을 고찰하고 외
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추후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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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공사비 산정방법 및 협상절차 
기본적으로 인프라 시설물의 원가계산을 위한 공사비의 산정방법 및 산정 절
차는 시설의 유형(토목, 건축, 설비, 전기 등) 및 공사의 주체(공공, 민간)에 관계
없이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민간이 주체가 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시설에 따라서 
추구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시공계획 및 투입재료의 조달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공사비의 산정내역이나 적용단가는 재정사업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프라 시설물의 공사비 산정절차는 민간투자사업이나 재정사업
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으며,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도 이와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제1단계 : 설계(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제2단계 
: 수량산출, 제3단계 : 단가결정, 제4단계 : 비용산정.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하게 되는 공사비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원가계
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건설품셈, 시중노임단가 및 물가를 반영하
여 산출되며 기본설계단계에서 정확한 물량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략적인 표
준공사비(건축, 토목, 설비) 및 전문업체의 견적가격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게 된
다. 이 때의 기준단가는 최근 시행한 유사시설물의 실시설계 금액 또는 준공금액 
등의 평균공사비를 분석하여 대표단위당 단가를 산정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 공사비의 협상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 진
다. 제1단계는 설계의 적정성 검토단계로 인프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설물의 
기능충족 및 적기준공 등을 검토하기 위함이며, 이 단계에서는 기본설계도서의 
검토작업을 위주로 진행하게 된다. 이는 기본계획의 적정성 및 설계대안을 검토
하여 최적화된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정부측은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설계관련 세부자료를 요청하게 되며 시설물의 
서비스 기능 충족여부, 설계기준과의 부합 여부, 기술적/경제적으로 최적화 된 
설계인지의 판단여부,  시설물의 설치위치나 공법이 민원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
는지의 여부, 토취장, 사토장 등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조건의 만족여부, 기타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사항들의 추가 반영 사항 등 이 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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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절차를 거쳐 협상당사자간 검토 및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실시설계에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원 제안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
다. 그러나 상기 안건들의 변경사항은 사안에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수량의 변
동(추가/삭감)을 동반하는 경우 또는 수량의 추정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로 나뉘어 
질 수 있다. 또한 수량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도 협상을 위한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개략적인 물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 
제2단계는 1단계에서 합의한 적정설계에 대한 비용의 산출단계로서 결정된 설
계안에 대하여 수량산출, 단가산출 및 비용산정의 단계를 거쳐 공사비를 산출하
게 된다. 본 단계는 앞 절에서의 공사비 산정 절차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 경
우 단가 산출에 있어서 품셈단가(설계 단가)와 실적단가(계약단가, 실투입단가)
의 괴리로 인해 협상 당사자 간 비용개념에 혼선을 초래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공사비가 산출되면 이 비용이 실제 협상의 기초공
사비가 된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의 특성, 협상 당사자들의 입장, 쟁점사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공사비의 결정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협상에서 
사업시행자는 시공 시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한 공사비를 제시하게 되며, 이에 반
해 주무관청은 리스크는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재정사업에서의 공사비의 낙찰률
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상기에 언급한 불확실성의 리스크 
분배문제 및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귀책의 주체에 대한 협상당사자간의 입장차이
로 인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주요쟁점사항 
① 설계수량에 대한 쟁점사항 
일반적으로 기본설계로서 파악 가능한 수량(콘크리트, 철근, 동바리, 비계 등)은 
협상당사자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쟁점이 발생할 확률이 적으나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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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정확한 수량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협상시 쟁점으로 도출되고 있다. 
ⅰ) 토공수량 
대단위 토목공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토공사는 지반토질의 불확실성으
로 인하여 종종 쟁점으로 야기된다. 이는 물론 정밀한 지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
은 이유도 있겠지만 토공사의 굴착단가는 토질에 따라 단위체적당 수백원∼수만
원에 이르므로 사전조사가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기본설계만을 통한 공사비의 확
정은 비용의 추정에 있어서 리스크를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협상당사자는 이의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되며, 이에 대한 협상당
사자간 이견이 클 경우는 협상시 추가의 시추조사 등을 통해 더욱 정밀한 지반조
사를 수행함으로써 어느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것이나, 이때의 비용은 실제로 실
시설계의 조사비 항목이므로,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비용의 처리가 곤란
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ⅱ) 부대공 등 부속시설물의 수량 
부대공은 주로 우·오수관로, 농수로, 배수로 등으로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구체
적인 계획수량이 나오기 힘든 부분이며, 통상적으로는 순 토목공사비의 일정 요
율로써 부대공사비를 제시하고 있다. 이의 적정성은 시설물의 위치 및 주변여건
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요율을 적용하기는 불합리하나, 민
간투자사업의 특징상 공사비를 사전 확정해야 하므로 협상당사자간 불확실한 물
량에 대한 합의가 쉽게 도출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ⅲ) 기타 시공시의 수량에 관한 리스크 비용 
설계수량이란 그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적기에 적절하게 시공되는 경우의 계획수
량이며, 설계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
근이나 콘크리트의 경우, 설계기준은 순 설계수량의 약 3%의 여유율로 계획수량을 
인정하고 있으나, 철근의 겹이음, 터널 발파시의 여굴로 인한 라이닝공의 시공오차, 
숏크리트의 반발율 등 계획수량보다 과다한 수량이 투입될 여지가 있다. 
또한 파일기초 등의 경우 설계시 지반의 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파일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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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산정되나, 실제 시공시에는 유효한 지지력이 나올 때까지 파일을 근입하게 
된다. 일반 재정사업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 수량의 정산으로 공사비에 대한 문제
발생의 여지가 없으나, 공사비를 선 확정하는 민자사업의 경우 정확한 시공수량
의 예측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실제 투입수량의 변동 가능성은 사업제안자로 하
여금 수량에 관한 리스크 부담을 안길 수 있다.  
② 설계단가에 대한 쟁점사항 
협상시 공사비의 단가는 타 사례와 비교 가능한 현실적인 쟁점사항이라 할 수 
있다. 같은 공종이라 할지라도 표준품셈에 의한 계산 단가는 계수적용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으며, 경험상 가지고 있는 실적단가는 규모의 논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동일공종의 대규모 공사는 표준품셈에 의한 단가보다 적게, 소규모 
공종에서는 과대하게 투입되어야 원하는 품질의 시설물을 시공할 수 있다. 
또한 플랜트의 성격이 강한 환경시설 등의 경우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설비
들은 주로 견적으로 처리되므로 실 공급가를 파악하기 힘든 경향이 있다. 현재 
시장에서의 견적가 자체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③ 공사비에 대한 쟁점사항 
이론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수량에 단가를 곱해주면 순 공사비가 되며, 여기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더하면 총 공사비가 산출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대
로 수량 및 단가 자체에서도 불확실성과 규모의 경제 등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는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다. 협상에서 공사비의 조율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업
시행자의 시공능력 및 시공관리경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협상당사자인 주무관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경험이 많은 사업제안자나 주무관청은 그 동안의 자체 실적치를 토대로 공사
비의 협상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험이 없는 협상 당사자들은 
자기들만의 목표 비용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러한 결과로서 무조건적인 여타 재정사업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공사비의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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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객관적인 공사비의 검토를 위해 
조달청이나 한국도로공사에 검토를 위임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
에 별도로 논하기로 한다. 
2) 주요 협상사례 분석
(1) 설계의 적정성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설계가 목적시설물의 안정성 또는 요구되는 서비스제공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정부측의 설계변경요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실시설계에 내용
은 반영하되 통상적으로 공사비 증감은 없는 것으로 협상에서 합의되고 있다. 몇가
지의 실례를 살펴보면, 고촌∼월곶도로의 경우 정부는 중앙분리대 관련 곡선반
경구간 시거확보 방안을 관련규정에 맞게 실시설계 시 반영하도록 협상대상자에
게 요구하였다. 
강남순환고속도로의 사례에서는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시행한 실시설계(안)을 
바탕으로 교량의 형식 및 경간장, 본선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 터널단면, 터널
중심간격, 콘크리트 라이닝 두께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설계변경을 요구하였
다. 평택하수처리시설에서는 처리시설 내 유입유량계의 설치위치, 원심농축탈리
액 반송경로, Biotonic 공급탱크의 호퍼용량 확대 등에 있어서 정부측의 의견을 
공사비 증가 없이 실시설계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인천북항의 경우, 지반개량공법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측은 Sand drain공법을 제
안하였으나, 정부측은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Pack drain공법을 제시하였으
며, 재하공법도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정재하공법이 정부측은 과다설계라고 판단
하여 다짐공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케이슨 제작장의 사용기간에 따른 비용차이 
등에 대한 견해차가 발생하였다. 한편 부산신항만의 경우에는 사업자 측이 하자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안벽기초공법을 DCM공법에서 SCP공법으로 변
경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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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비의 적정성 
고촌∼월곶도로의 사례에서 기본설계가는 제시된 제안서상의 오류, 단가산출
등을 정부기준을 근거로 하여 도출한 금액으로 합의하였다. 토취장 개발비는 실
무협상 시 수행한 확인시추 결과 제시안보다 증액되었으나, 당초 제시안대로 합
의하였으며 기타 이윤,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도 조정(시공이윤을 15%에서 9%로 
감소시킴)하여 협상을 타결하였다. 
강남순환고속도로 사업은 정부측에서 실시설계를 수행한 사업으로 ‘정부측은 
실시설계안의 90%를 적용 6,338억원의 공사비안을 제시하였으며, 우선협상대상
자측은 수량은 실시설계안, 단가는 우선협상 대상자 수정제안 금액, 이윤은 15%
에서 10%로 하향 조정하여 6,834억원으로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인천북항의 협상에서는 사업자 측은 총공사비 5∼10% 정도의 정부측 감액요
구는 무리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정부측은 사업자 측과 협의하여 설계금액의 일
정비율(90%)로 타결하려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마창대교의 사례에서는 사업제안서상의 공사비 1,939억원 중 사업자가 제시한 
55개 공종 1,019억원에 대하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양측의 검토단가 차이는 발
주처 별로 서로 상이한 품셈을 적용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타당한 단가로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3)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비의 변경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비의 변경은 대부분 내진설계 등 설계기준자체의 변경, 도로
의 노선변경 및 시설의 추가 설치 등에서 기인하여 발생한다. 대구∼부산간 고속도
로의 협상사례를 보면 구조물의 내진설계로 인한 공사비의 증액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정부측은 ‘내진설계 미실시 구간 및 보완구간, 설계기준 변경, 민원 및 지자체 
요구사항 중 정부측 요청에 의한 사항만 설계변경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에는 지선영업소, 유지관리사무소, 기타 영업소 건축
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확정한 바 있다. 마창대교의 경우에는 정부시행구간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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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및 회차로 설치가 불가능하여 추가공사비 부담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이
를 추가사업비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노선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인정하
나 최초사업 제안 당시의 기존 공종의 단가 변경이나 사업자 귀책에 의한 누락 
공종의 삽입은 불가’함을 정부측이 협상에서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향후 협상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판단된다. 
평택하수처리시설의 협상에서는 사업자 측에서 안중차집관로 공사의 필수사항 
누락분에 대한 공사비 추가(14억원)반영을 요청한 바, 정부측은 사업제안시 누락부
분은 사업자귀책사유이므로 추가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결국 일부 
공사비만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하였다. 군산 비응항의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결과 
‘한전-한전부지 경계 및 진입도로(39억원) 시공’, ‘수협-기존 선착장과 방파제 철거, 
신설 및 간이 위판장 설치(11억)’등에 필요한 추가공사비를 인정 한 바 있다. 
(4) 공사비 적용단가 산정시점의 조정으로 인한 공사비변경 
사업계획서 제출에서 협상에 이르는 기간이 길 경우 공사비 적용단가 확정시
점이 적정공사비 확정에 중요한 이슈가 된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은 모든 수입 및 
비용항목에 대하여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가격조정을 하게 됨에 따라 공사비의 
실질적인 조정 메커니즘과는 괴리가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적용단가의 산정시
점을 최대한 현재화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공사비 적용단가의 조정시점은 한국도로공사 내부
협의 후 1999년 9월 1일, 동년 10월 1일, 동년 11월 2일의 세 개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에 따른 단가산출 용역의 시행부서는 한국도로공사로 하는 것’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마창대교의 경우 사업자 측은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의 기준
단가(99.7)로 제시하였으나 정부측에서 기초단가 적용여부 검토 시 가능한 최근 
시점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였고 최종적으로 2001년 8월 15
일 가격기준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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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시설계의 미 시행으로 수량확정 등이 불가능한 경우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부속시설 부문과 운영설비
비는 협약서에 문구를 삽입하여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부속시설공사비는 894억
원으로 확정하고 변동폭의 상한을 13%로 합의’하는 것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토목 외 공사비 중 실시설계 미시행 분에 대한 공사
비는 일단 311억원으로 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금액으로 확정하기로 
하나 그 변동범위는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천안∼논산고
속도로의 경우 ‘부대시설공사비는 893억원으로 확정(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부대
시설 공사비에 상한 5%)’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와 같이 상기 언급한 사례들을 보면 설계 미완료된 부문에 대하여서는 사후
정산을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되, 총사업비 확정을 위하여 변동상한(Cap)을 설정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토취장 및 버럭암 관련
각 사업의 특성상, 또는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에 따라 공사비를 변경해야 하는 
요인은 다양하여 상황에 따라 정부와 협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이 중 토취장 
및 버럭암 등에 관한 현안이 주요 이슈로 협의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정부측에서는 버럭암에 대한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
을 이유로 공사비의 삭감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 측에서는 판매 리스크를 주장
하여 공사비 감액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고촌∼월곶도로의 경우 추가 지반조사를 통하여 ‘순성토의 토취량은 대곶면 
석정리의 토취장을 사용하기로 잠정합의하고 토취장의 산림복구비용은 원 제안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인천북항의 경우 사업자는 준설토 투기가 영종도 투기장 조성시기와 일치하지 
않아 현재 조성중인 인천북항 투기장 이용여부를 검토하였고, 검토결과 사업자
는 투기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지반개량공법적용을 제시하였으나 정부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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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다고 판단,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굴착치환공법을 제시하였다. 
평택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정부측에서 3개의 토취장이 동일 토취장으로 2
곳의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비용이 중복되었다고 지적하여 사업자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중복비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7) 기타 쟁점
외부 요인에 의한 공사비 증감이 주장되는 경우로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
우 광통신 선로에 대한 외부의 추가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와 대전∼당진 고속도
로가 접속됨에 따라 발생하는 서공주 JCT의 조경공사비에 대하여 공사비 증액을 
협의한 경우가 있다. 본 사업에서는 이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
였으나 향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민원 발생에 따라 설계 변경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대체로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시 협약이 되어있다. 대구∼부산고속
도로 사업은 이러한 경우 정부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다. 
(8) 협상 전·후 공사비 비교 
<표 3-2> 협상전․후 공사비 비교
                                              (단위:억원) 
   
사업명 사업자제시안 합의액 증감액
사업자제시안 
대비합의액(%)
고촌∼월곶도로 1,223.03 1,099.49 -123.54 89.90
강남순환도로 7,264.00 6,550.00 -714.00 90.17
천안∼논산 고속도로 13,498.00 13,084.97 -413.03 96.93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 818.67 722.24 -96.43 88.22
평택하수처리시설 7,628.10 6,746.30 -881.80 88.44
인천북항 1,637.08 1,559.00 -78.08 95.23
목포신외항 877.11 814.47 -62.64 92.86
군산비응항 901.22 898.00 -3.22 99.64
마창대교 1,939.00 2,165.00 226.00 111.60
평 균    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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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협상방안
(1) 쟁점 발생 원인 
협상 시 공사비의 결정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다음 네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기본적인 공사비 관리구도가 설계-시공분리 발주 방식의 큰 틀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품셈단가(설계단가)와 실적단가(계약단가, 
실투입단가)의 괴리로 인하여 협상대상자간의 Target Cost의 개념에 혼선을 초래하
고 있으며 사업단계별로 일관성 있는 사업비 관리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둘째, 기 수행된 공사들의 비용분석등을 위한 Feed-back 체계의 부재로 설계의 
VE(Value Engineering)이나 개략적산 등 효율적인 사업비 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
사비 정보의 체계적인 축적 및 공유가 미흡한 것을 들 수 있다. 
셋째,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공사비 추정 시 개략물량에 의한 적산방법을 활용
하고 있으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실시설계 단
계나 시공 단계에서 사업비 예산비용의 초과가 일어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 비용의 예측 및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 시 예상치 못했던 민원 등의 사항이 사회적인 리스크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협상당사자 양 측 모두 리스크를 해결 또는 예방하
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있다. 
(2) 영국의 공사비 협상 방법 : 준거사업을 통한 적정 공사비의 산출1)
영국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개념은 공공부문이 공공서비스의 질적 및 양적 수준
을 사회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민간부문이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필요
한 시설을 설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정부가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하는 
1) 「민간투자사업의 성능제안형 방식 도입방안」국토연구보고서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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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을 어떤 작업을 통하여 만드는가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이 
제공하는 최종 목표인 서비스의 성능에 중심을 둔 개념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만족시키기 위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하여 소위 정부
가 예측한 LCC(life cycle cost)라고 볼 수 있는 정부측 실행안(public sector comparator)
을 위험도 분석기법 및 생애주기비용 등의 개선된 기법을 활용하여 매우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모든 요구사항이 성능에 기초한 구체적인 정량화를 통
하여 사업비 및 성능과 관련된 사양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민간측은 이렇게 정부측에서 검토된 성과시방서와 정부측 실행안 및 각종 성
능기준을 파악하고 VFM(value for money), 즉 어떤 창의적인 활동을 통하여 정부
에서 제시한 것보다 좋은 조건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할지를 검토하고 이를 체계
적으로 평가하여 개선된 민간측 실행안과 성능보장 사항을 제시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측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민간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갖고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술적으
로 상세한 사항, 위험요소의 분담, 자금조달 그리고 입찰가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1차 적격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을 일반적으로 long-list라고 부르고, 2차 
적격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을 short-list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short-list에 포함되는 
기업들의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4개로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차 
적격심사에서는 입찰자들에게 초기제안서(Indicative Bids)를 제출하도록 요구하
며, 특히 2차 적격심사에서는 위 평가항목 이외에 당해 사업에 대한 개략적 사업
계획, 정부의 지급방식 즉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민간측 요구 및 제안사항, 자
금제공자의 의향서 등을 포함하는 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후 협상단계로 넘어가기 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진다. 사
업추진단계에서 얻은 지식을 기초로 성과시방서의 수정 그리고 소위 정부실행안
(PSC)의 수정작업이 이루어진 다음 협상을 위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게 된다. 협
상의 주요 내용은 요구되는 서비스 (성능, 성과로 표현됨), 사업의 범위와 제안된 
계약 항목(지불방법 등 포함), 입찰 평가 기준 등이다. 다음 단계에서 2차까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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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3∼4개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
다. 입찰자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신중히 검토하고 평가하여 전 단계에서 요구한 
성능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마지막에는 각 입찰자에게 소위 최종제안서(BAFO, Best and Final 
Offer)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그 후 우선협상자들에 의해 최종제안서(BAFO, Best 
and Final Offer)가 제출되면 이의 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입찰제안서가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오류가 없는지, 또 
제안 내용과 자금 조달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궁극적으
로 입찰평가의 핵심은 정부의 지불방식, 제3자로부터의 수입, 위험분담 등을 통
칭하는 재무적 내용에 있게된다. 각각의 입찰제안서에는 서로 다른 위험분담 및 
지급방식이 제시되며 이들 모두는 ‘위험가치가 감안된 공공부문의 총원가 현재
가치' 즉, 소위 정부측 실행안과 비교된다. 
(3) 쟁점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노력 
① 조달청의 공사비 단가검토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민간투자법으로 개
정된 후 5년여의 시간동안 많은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었다. 사업의 추진과정에
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
며, 2003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 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조달청에 검토를 의뢰
할 수 있음’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는 민간에서 제안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설
계내역에 따른 공사비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단계로서 업무추진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고려한 추진절차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진행되는 협상절차 
중 공사비 측면에서 쟁점으로 나타나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며 
단지 제안단가와 정부조달단가의 비교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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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기본설계 VE(Value Engineering) 검토
공학적인 면에서 Value Engineering 이라는 것은 동일한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
스를, 또는 더 적은 비용으로 같은 서비스를, 나아가서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다. 현재 진행되는 협상에
서의 Value Engineering이란 상기에 언급한 조달청의 단가검토의 행위를 포함하
여 설계의 적정성 및 공사비의 적정성을 제3의 기관에 위탁해 검증해 보는 방법
으로 대안의 검토라 할 수 있는데 최초 제안한 안에 대하여 선형, 구조물, 민원 
및 공법 등 다각도의 검토절차를 거쳐서 더욱 최적화된 안을 선정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최적안’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
로 절대적 최적안의 도출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여러 단계의 검
증절차를 거치는 것은 정(+)의 효과뿐 아니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부(-)의 효
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협상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향후 협상방안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총사업비 중에서도 공사비는 그 비용규모 면이나 불확
실성의 리스크 면에서도 협상 당사자간 이견이 생기기에 충분한 항목이며 결국 그 
비용규모에 따라 일정 목표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정부재정지원 및 사용료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므로 협상시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사비 협상의 목적은 제안단계에서 제시된 제안공사비의 범위내에서 현실적
이면서도 가장 경제적인 설계안을 도출하고 공사비에 대한 목표금액을 구체화시
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이견이 생기는 부분은 결국 리스크로 표현될 
수 있으며 공사비의 리스크는 크게 기술적 리스크와 사회적 리스크로 대분될 수 있
다. 여기서 기술적 리스크란 기본설계의 불확실성 및 그 한계로 인하여 일정비용만 
추가로 투입된다면 해결 가능한 리스크를 의미하고, 사회적 리스크란 그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 자체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이 경우 그의 해결에 드는 가시적인 비용
의 추가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시간비용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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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의 협상을 합리적으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리스크
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장기적으로는 이와 더불어 사회적 리스크의 분담 및 정
부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 제도하에서 공사비의 기술적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먼저 각 공종에 적용가능한 공사비 기준단가의 일관성 있는 적용기반(Database
등)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비 관리 모델(Cost management framework model)의 정
립이 요구된다. 이는 기획-설계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공사비 관리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략적산기법의 효율화 방안 도
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 최적안을 도출
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 공사비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류체계 및 동 분류체계에 입각한 공사비 정보의 구축, 그리고 적산기초자료의 
문제점 분석 및 이의 경직성, 비현실성에 대한 해소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따
라서 보다 체계적인 협상을 위하여는 설계의 Value Engineering이나 Life Cycle 
Cost 등 선진기법을 기초로 실제 Process에 따라 Mapping하고 Cost Planning2) 등 
선진외국 기술요소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공사비의 합리적인 예측을 위해서는 목적시설물의 유형과 규모 및 기술적 특
성을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협상단계에서 공사비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보다 효과
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진 외국에서는 중요한 정보로 취급되지만 국내
에서는 현재 사장되고 있는 설계가격, 계약금액 등의 공사비 정보를 다양한 형태
로 분석·가공하여 양질의 코스트데이타를 사업수행단계별로 연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활용 가능하도록 공사비 집행실적의 체계적인 수집․분류․축적할 수 있는 
공사비 분류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축적되어진 데이터는 추후 유
사사업의 사업비 관리활동으로 Feed-back 시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사비 분석을 위한 표준 서식의 마련, 공사비 정보의 축적 
2) Cost Planning : 설계단계의 COST CONTROL이라 할 수 있으며 설계 진행에 따라 변동되는 추정공사
비를 대상으로 설계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며, 해당 공사비를 시공단계에서 비용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공사비 분석 및 검토활동을 수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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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유방안 모색, 성능과 비용을 고려한 설계 최적화 추구방안 모색, 효과적인 
설계 VE를 위한 LCC검토 등의 활동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통합
절차의 구비 등과 같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적산 기술은 공사비추정, 검토, 분석 등 사업초기단계에서의 사업비 
관련 제반업무를 비롯하여 비용/편익분석, 설계대안의 비교, 설계VE, LCC 등 선
진 사업비 관리기술을 지원하는 핵심기반기술이다. 이는 또한 설계가격 및 예정
가격작성 등의 기반이 되는 기초적인 공사비용관리 업무인 개략적산과 상세적산
을 위한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 
공사비 분석기술의 축적이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인 공사원가분석과 향후 예측
이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서 이러한 공사비 분석결과를 제도적인 연계 등을 통하
여 협상단계에서 설계가격과 기존 계약금액의 분석업무을 추가하여 반영하는 방
안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비정보의 축적 및 공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등을 통한 상세 적산정보의 축적․공유 및 연계방안
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어느정도 정립된다면, 향후 협
상시 유사공종의 기술적 리스크의 해결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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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비용관리 모델(Cost management framework model)의 예
단 계  기획 및 제안 협  상 시  공
공사비
관  리
타당성조사
및
목표공사비 설정
설계
대안
검토
설계
공사
비
계획
설계
공사
비검
토 및 
VE
설계
가 
산정
설계
공사비
분석
공사비
확정
실행
예산
편성
성
과
측
정
편차
/
경향
분석
문 제
식 별
및
대 책
적용기
법
개략적산 상세적산  Cost control 
( V a l u e 
management)
기본단위별적산 부위별 적산 (실적공사비적산)
비용/편익분석 VE/LCC/Cost planing
공사비
정  보
단위당분류
기능요소별 분류
(기능공간별
/부위별)
공종
별 
분류
단위면적/기능요소
/공종별 분류
실행내역분류
Feed-back 단가분석(설계,실행)
주 체
및
역 할
주무관청
또는 민간제안자
설계자/검증자/
협상당사자
주무관청/사업자
사업시행자
(감리자/시공자)
기본구상을 토대로 
사업기본계획을 작
성하고 타당성 조사
를 통한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
서 수립 
목표 공사비를 설정하
고 설계대안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설계서를 
작성하며, 이를 토대로 
일관성 있는 공사비 변
동관리
설계가격을 토대로 공
사비 금액을 확정함. 
이 후 설계단가 및 계약
단가에 대한 공사비 분
석을 실시함
․주무관청 관점 : 공
정-공사비정보의 지속
적인 집계 및 편차/경향
분석
․사업자 관점 : 공정
과 공사비의 통합관리
를 통한 투자비용에 대
한 가치관리
  
기술적인 리스크와는 달리 사회적 리스크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량적으로 
산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리스크에 대한 합리적인 분배를 모색함으
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
획고시시 정부가 부담할 리스크를 산출하여 그 내용을 고시해 주는 것도 한 방법
이라 할 수 있겠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선진외국의 절차 등을 고려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절차상
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민간제안사업인 경우 민간제안서의 기본계획상의 검
36
토기간인 60일은 사업제안서 상의 비용 및 리스크를 충분히 확인하기란 불가능
하다. 따라서 민간제안 검토 단계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민간제안에 대한 
Value Engineering을 실시하여 기술적, 사회적 리스크를 발췌한 후 정부가 부담할 
리스크의 범위를 확정하여 그것을 토대로 최초 제안자의 Best & Final Offer (미
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사업자 측 리스크 비용을 포함한 수정제안)를 받고 제안가
점을 결정한다. 
그 이후 정부가 부담할 리스크를 명시한 제3자 공고 및 일정한 공고기간을 두
어 경쟁을 유도하고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 협상을 시행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단계에서 리스크를 고려한 Value Engineering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협
상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공사비의 협상과정에서 설계의 적정성 검토 및 
리스크의 배분에 관한 협상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최초 제안검토시 시행한 
VE(Value Engineering)의 결과는 결국 정부측의 실행안으로 소위 PSC로도 사용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투명성 및 객관성의 확보 또한 용
이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인프라시설은 국민 모두의 소유이며 시설의 권리 및 관리책임주체
는 주무관청이므로, 협상당사자는 사업의 추진 시 단순 시설물의 공급이라는 시
각에서 벗어나 대국민 서비스의 제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논의한 다양한 형태의 공사비 정보와 전문인력 등 실무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
해서는 관․산․학․연 전반에 걸친 공감대와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민간부분이
나 정부투자기관등의 Best Practice에 대한 지속적인 벤치마킹 및 데이터 베이스
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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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률의 결정 
1) 개요
1998년 민간투자법 개정 이래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많은 민간투자사업이 추진
되고 있으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시 적정한 
사업수익률을 결정함에 있어 주무관청인 정부와 민간사업자(이하　‘이해 당사자’
라 한다)는 각각의 사업수익률에 대해 이견이 노출되어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이는 주로 이해 당사자가 사업수익률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민자유치촉진법을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하면서 제정된 민간투자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수익률 협상 시 고려 
요소별 판단기준이 불확실함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1) 수익률의 접근방법
① 정부입장에서의 수익률에 대한 접근 
정부입장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수익률의 적정성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
으로 민간투자기본계획 상의 고려 요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ⅰ) SOC시설에 대한 평균대출금리(이하 ‘평균대출금리’ 라 한다) 
정부입장에서의 평균대출금리 수준은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제
안서에 제시하는 타인자본 조달금리 수준으로 일차적으로 파악되며, 민간과의 
협상 시 금융전문가들의 조언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미 타인자본 조달이 완료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또는 실시협약 체결단계에서 재무모델에 반영되어 있는 
이자율 수준과 실제 부담하는 금리수준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는 재무모델에
는 장기 고정 금리 기준의 타인자본조달 이자율이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는 변동 
금리로 조달되고 있는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제안사업
의 평균대출금리는 9 ~ 11% 수준으로 사업제안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이러한 타
인자본조달 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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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대출금리 수준을 적정 사업수익률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
며, 실제로도 적정 수익률 수준을 판단하는 가장 실용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ⅱ) 당해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위험보상율
운영수입의 안정성, 정부의 위험분담 정도를 반영한 위험보상율(이하 ‘Risk 
Premium’ 이라 한다)을 감안하도록 기본계획에서는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개
별 사업별로 Risk Premium을 계량화하여 판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개별 사업별 Risk Premium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민간투자사업 실적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민자사업 경험이 일천하여 여러 가지 위험요
소를 계량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한편, 가장 큰 위험요소인 운영수입의 안정성에 대한 위험에 대해 민간부문이 
정부의 운영수입보장을 믿고 운영수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SOC 시설에 대
한 제안을 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바, 운영수입의 보장이라는 민자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거꾸로 Risk Premium을 결정하는데 혼란을 가져오는 부분도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실무적으로는 당해 사업과 가장 유사한 국내 민자사업에서 결정된 
사업수익률과 당시의 금융 시장에서의 평균 조달금리 수준과의 차이를 당해 사
업에 적용 가능한 Risk Premium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민간사업
자는 기준이 되는 유사 민자사업의 사업수익률이 적정한 Risk Premium을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ⅲ) 국내외 유사한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수준
국내외 유사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수익률(이하 ‘유사사업 수익률’ 이라 한다)을 참
조할 것을 기본계획에서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국내의 유사사업에서 결정
된 수익률만이 참조되고 있다. 이는 국내의 민자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정부재정지원
이 이뤄진 해외 사례가 거의 없음을 감안할 때 적절한 고려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 유사사업의 경우 도로사업에 있어서는 이미 운영 중인 도로를 포함
하여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이미 진행 중에 있으므로 비교 대상이 되는 유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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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 적용하기 용이한 면이 있다. 항만 또는 철도사업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유사사업이 아직까지는 확보되지 아니하여 비교 대상이 되는 유사사업을 찾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ⅳ) 정책적 측면에서의 접근 
민간사업자들은 사업수익률을 원가요소(타인자본 요구 수익률, 자기자본 요구 
수익률 등)별 비용 등을 감안하여 귀납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는데 반해, 정부 입
장에서는 민간투자의 활성화 및 정부재정 투자 대비 비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
여 연역적인 방식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Guide line 성격의 사업수익률을 결정하
고 있다.  실제적으로는 타인자본 조달금리 수준의 적정성과 유사사업에서 인정
된 Risk Premium, 정부정책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수익률의 적정성을 판단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② 민간입장에서의 수익률에 대한 접근 
민간사업자는 사업수익률을 조달 재원별 요구 수준과 타인자본 조달 및 출자
자 구성을 위한 사업구조(Structuring)의 결과로 필요한 수준을 정부의 Guide line
을 감안하여 일부 보정하여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수익률 결정과정에서 고
려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ⅰ) 자기자본기대수익률 
SOC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는 현재까지는 주로 건설회사 중심이었으며 
출자자가 건설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투자 이후 배당금 이외에 시공으로 인한 
시공이윤의 확보가 가능한 구조로 인하여 자기자본기대수익률에 대한 집착이 덜 
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어 연․기
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의욕이 매우 고양되어 있어 앞으로 자기자본기대수
익률에 대한 기대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ⅱ) 차입이자율(타인자본 조달비용) 
SOC사업에 대한 대부분의 대출이 변동금리로 이뤄지고 있으나, 사업수익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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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협약으로 고정된 이후 변경되지 아니하는 바 민간사업자는 금리 변동 위험
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 적용되는 타인자본 조달금리를 안정적으로 
결정하려는 속성이 있다. 국내에서 장기간 고정금리로 타인자본을 조달할 수 있
는 수단과 방법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을 강구하기 곤란할 것으
로 판단된다. 민간자본의 특성 상 대규모 자본 투자를 요구하는 장기 투자라는 
면을 강조하여 다른 민간투자사업 대안 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여 수익
률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일반적 협상절차 – 부산신항만 사례중심
수익률에 대한 협상과정을 보면 크게 ‘사업자 제안 → 정부측의 수익률 산정 
근거 자료 요청 → 정부 1차 수익률수준(Guideline) 제시 → 협상 및 추가자료 검
토 → 최종 가이드라인 제시 → 본 협상에서 확정’ 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수익률 협상의 출발선인 민간제시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 상
에 제시한 수익률로서 현재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경쟁 부재로 인하여 최종 결정
수익률에 대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한편 사례에 포함된 사업 중 경쟁을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평택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사업자제시
수익률과 협약수익률의 차이가 0.03%에 불과하여 경쟁이 이뤄진 경우 사업자제
시 수익률은 이미 협상수익률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경쟁부재시의 사
업자제시 수익률 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부산신항만의 경우 사업시행
자는 과거의 실시 협상시 수익률 산출이 타당하지 않았다며 16.0%를 변경협약을 
위한 수익률로 제시하였다.
둘째, 제시된 수익률에 대하여 정부측은 민간투자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익률 결정요소인 ① 조달금리의 적정성 및 조달가능성(DSCR), ② 당해 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보상률, ③ 유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자료와 ④ 사업자입장에서 수익률의 결정요소로서 판단되는 제시수익률
에 의한 ROE 자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에서 사업 특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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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보상율에 관하여 자료 제시나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조달금리에 대해서도 적정성 및 그에 따른 제시수익률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투자자가 참여한 마창대교 등의 사업의 경우에
는 위험보상율에 대하여 계량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정부측은 수익률에 대한 guideline을 제시하는 바, 여기에는 최근 타협상에서
결정된 수익률 및 섹터 별 정부 내부의 방침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신항
만,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변경협약의 경우 정부측은 제도 변경에 따라 2% 이내에
서 수익률을 변경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한편 부산신항만의 경우 추가적
으로 목포신외항의 수익률(15.1%)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제시하였다. 
넷째, 이후 정부측에서 제시한 수익률 수준에 대하여 추가적인 협의가 이루어
진다. 부산신항만의 경우 사업자 측은 사업규모와 해외자금차입 등을 감안하여 
15.5%를 제시(최초 16% 제시)하였고, 정부측은 타 항만 대비 수요가 안정적임을 
고려할 때 14.7% ~ 14.9%가 타당하다고 제시하였다.
다섯째, 최종적으로 본 협상에서 수익률을 합의하기 전에 일정 범위내로 실무 
또는 본 협상을 통하여 수익률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고보조금 및 
요금수준에 대한 민감도분석 자료를 준비하여 최종 협상수익률 수준을 협의한
다. 부산신항만의 경우 최종적으로 사업자 측은 15.0%를 제시하였고, 정부측은 
14.8%가 타당하다고 제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본협상을 통하여 14.98%로 확정
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 규모도 확정하였다.
2) 주요 협상사례 분석
(1) 수익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상기의 기존 협상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업수익률은 일반적으로 협의의 
과정을 통하여 결정되며 사업수익률, 서비스가격, 국고보조금의 규모 및 무상사
용기간의 결정은 재무모델상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도출된다.  따라서 위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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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에 대하여 사업자와 정부가 재무모델을 토대로 다양한 시나리오로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며 이의 결과에 따라 협약상의 수익률에 따른 
기타 변수들이 결정된다. 수익률과 미래의 추정현금흐름의 결정에 따라 중요한 
타 요소들이 결정되므로 수익률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실
제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익률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정형화 된 모델 또는 
Guideline에 의하지 않고 유사사업의 수익률 또는 정책적 결정(주무관청의 사업
에 대한 필요성 또는 의지)이 주로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수익률과 이 요인들에 대한 개략적
인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향후 수익률 협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① 사업수익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검토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약정 투자수익률은 사업신청자가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
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 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제시
되고, 사업자와 주무관청이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
르면 주무관청은 약정 투자수익률을 결정하기 위하여 SOC 시설에 대한 국․내외 대
출기관의 평균 대출금리 수준, 당해 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
(사업의 종류, 사업규모, 운영수입의 안정성, 부대사업 수익, 정부의 위험분담의 정
도)에 대한 보상률, 국․내외 민간 투자사업의 수익률 수준 등의 사항을 고려한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
치는 추가적 요소들이 있으며 그 중 주요 요소들은 사업자가 예상하는 실제 차입금리
(사업자의 신용도를 반영한 실 차입금리), 협상에 의한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규모, 
운영수입의 보장수준 등 정부의 위험부담 정도, 자기자본의 기대수익률 등이다.
② 사례분석을 위한 수익률 결정 요인의 선정
위에서 제시한 7가지 항목 중 자기자본의 기대수익률은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계량화가 매우 주관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사업자별로 요구수
익률이 다르며 사업별로도 다를 수 있어, SOC사업에 적용되는 사업자 고유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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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본 기대수익률은 실제로 계량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자기자본의 기대수익률’을 제외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사례 분석
을 하기로 한다.
<표 3-4> 수익률 사례분석 자료
범 주 종 류 정보의 출처 기  타
⑴ 수익률
사업자의 제안수익률 회의록
정부 제안수익률 회의록
협약서 상 수익률 회의록, 협약서
타 유사 민간사업의 수익률 회의록
⑵ 차입이자율
협약체결일 직전 3년 간 월별 가중평균 금리 경제지표 자료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기준
사업자의 협상 차입이자율 협약서, 별첨자료 차입비용 포함
⑶ 법인세 절감 차입에 의한 법인세 절감효과 -
⑷ 사업 위험도 
총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비율 협약서
운영수입 보장수준 협약서 
사업의 종류 등 도로, 항만, 환경
회의록과 협약서에 나타난 수익률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 협약서상 수익률 정보
범 주 사 업 명
(변경)협약    
체결일
사업자 제시  
수익률
정부제시     
수익률
협약서상  
수익률
유사사업의 
수익률
고속도로
천안  논산 2000.09 14.90% - 14.70% -
서울  외곽 2000.12 14.5~15.5% 14.8~15.2% 15.00% -
대구  대동 2000.12 14~16% - 14.85% -
강남  순환 2002.06 14.09% - 13.90% 15%
고촌  월곶 2002.12 14.65% - 14.09% -
도로  평균 14.51%
교  량
마     창 2003.05 14.96% 14.30% 14.30% -
거     가 2003.02 - 　 - 　 14.96% -
대교  평균 - 14.63%
항  만
부산신항만 2000.12 16.00% 14.7~14.9% 14.98% -
목포신외항 2000.12 17.00% - 15.10% 16~18%
인천  북항 2003.02 14.70% 14.20% 14.30% -
군산비응항 2003.02 14.00% - 13.80% -
항만  평균 14.54%
환  경
송도  만수 2001.12 14.40% 11.49% 12.28% -
평      택 2002.10 11.75% 11.63% 11.72% -
환경  평균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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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일은 최종(변경) 협약서 상의 체결일이며, 협약서 상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 5%를 반영한 세후 명목수익률이다. 회의록의 내용 중 유사사업의 수익률
을 언급한 사례는 강남순환고속도로와 목포신외항의 2건이었다. 결정된 수익률
의 수준과 사업자 및 주무관청의 수익률 제시 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협상당사자
의 협상력을 판단하여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주무관청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사업의 경우 타 사업과의 평균사업수익률이 차이가 있으나 도로, 항만
의 사업 종류별 특성에 따른 사업수익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 
종류별 특성은 사업수익률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표중 위에서 언급한 사업자의 예상차입이자율 
및 협약 시 시장금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6> 평균차입금리 수준
범  주 사 업 명
협약서 상
수익률
협상   
차입이자율(A)
협약 시        
시장금리(B)
Spread
(A) – (B)
고속도로
천안 논산 14.70% 12.40% 8.87% 3.53%
서울 외곽 15.00% 12.75% 8.41% 4.34%
대구 대동 14.85% 12.00% 8.41% 3.59%
강남 순환 13.90% 12.50% 6.39% 6.11%
고촌 월곶 14.09% 자료 없음 5.90% -　
도로 평균 12.41% 8.02% 4.39%
교  량
마     창 14.30% 9.50% 5.42% 4.08%
거     가 14.96% 12.00% 5.42% 6.58%
대교 평균 9.50% 5.42% 4.08%
항  만
부산신항만 14.98% 13.26% 8.41% 4.85%
목포신외항 15.10% 13.00% 8.41% 4.59%　
인천  북항 14.30% 12.50% 5.71% 6.79%
군산비응항 13.80% 12.50% 5.71% 6.79%
항만  평균 12.82% 7.06% 5.76%
환  경
송도  만수 12.28% 8.66% 6.76% 1.90%
평      택 11.72% 10.00% 6.06% 3.94%
환경  평균 10.12% 6.41%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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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차입이자율은 협약서의 별첨 현금흐름상 이자비용을 역산하여 계산하였
으므로 사업자의 예상 이자비용에 금융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협약시의 시장
금리 수준은 협약 체결일 직전 3년 간 매월(36개월간)의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을 월별로 가중평균하여 얻어진 금리이다(최초 1개월의 가중치는 1이며, 협약 직
전 1개월의 가중치는 36임).  
Spread는 사업자의 예상 타인자본비용과 협약 시의 평균 시장금리수준의 차이
로, 장기차입에 의한 장기간의 이자율 변동위험과 프로젝트의 신용위험으로 해
석될 수 있다.  개념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이 같다고 가정하
면, Spread가 높을수록 사업자는 자기자본비용의 요구수익률(ROE)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수익률(IRR)을 높게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Spread와 수익률은 정
의 상관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위의 경우에서 볼 때 각 범주 별 사업의 위험이 틀리고, Spread를 제외
하고도 협약서 상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많으므로 Spread와 사업
수익률의 정의 상관관계가 희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Spread와 수익률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면 같은 범주의 사업들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요인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만일 이 경우에도 정의 상관관계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기타 정부의 정책적 고려’ 및 협상력에 의하여 수익률의 결정이 영향을 받았다
고 볼 수 있다.
한편, 평균 대출금리수준 또는 적용 차입이자율 수준 및 차입금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 절감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사업 별로 총 민간투자비 대비 
차입금의 규모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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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민간투자비 대비 차입급 규모
범  주 사 업 명
협약서 상  
수익률
협약   
차입이자율(A)
차입금의 규모 (B)
이자비용의
크기(D=A*B)
고속도로
천안 논산 14.70% 12.40% 46% 5.70%
서울 외곽 15.00% 12.75% 51% 6.50%
대구 대동 14.85% 12.00% 49% 5.88%
강남 순환 13.90% 12.50% 56% 7.00%
고촌 월곶 14.09% - 71% -
교  량
마     창 14.30% 9.50% 63% 5.99%
거     가 14.96% 12.00% 61% 7.32%
항  만
부산신항만 14.98% 13.26% 55% 7.29%
목포신외항 15.10% 13.00% 34% 4.42%
인천  북항 14.30% 12.50% 50% 6.25%
군산비응항 13.80% 12.50% 21% 2.63%
환  경
송도  만수 12.28% 8.66% 70% 6.06%
평      택 11.72% 10.00% 42% 4.20%
차입금의 규모는 총투자비 대비 사업자의 타인자본 조달비율이며, 이자비용의 크
기는 예상차입이자율(A)과 차입금의 규모(B)를 곱하여 산정한 값으로, 타 사업부문
과의 비교를 위한 상대적인 크기이다. 예상 이자비용이 커질수록 예상 Cash-flow 상 
법인세 절세효과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기대수익률이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민간
투자사업의 협상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이 단지 법인세 절감에 따른 현금흐름의 
개선(국고보조금 규모의 감소)만을 사업자 측에서 주장하고 이를 정부가 수용하는 
불합리한 수익률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의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한 요인으로 국고보조금 수준, 운영수입보장 수
준, 사업의 종류 및 기타요인으로 구분한 바, 요인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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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고보조금 수준
각 사업별 국고보조금의 지급규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8> 국고보조금 지급규모
범   주 사 업 명 협약서 상 수익률 국고보조금의 비율
고속도로
천안  논산 14.70% 27.81%
서울  외곽 15.00% 27.19%
대구  대동 14.85% 27.71%
강남  순환 13.90% 19.92%
고촌  월곶 14.09% 5.88%
도로  평균 21.70%
대  교
마      창 14.30% 21.82%
거      가 14.96% 18.00%
대교  평균 19.91%
항  만
부산신항만 14.98% 25.48%
목포신외항 15.10% 42.55%
인천  북항 14.30% 27.97%
군산비응항 13.80% 48.00%
항만  평균 36.00%
환  경
송도  만수 12.28% 0.00%
평      택 11.72% 55.69%
환경  평균 19.89%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협약서 상 경상 총투자비에 대한 경상 국고보조금 지급 
약정금액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사업 시 결정되는 미래의 
추정 현금흐름을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총민간투자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여 사업자의 현금흐름 개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각 범주 별로 
타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총투자비에서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커
질수록 협약서 상 수익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국고보조금의 비율
과 사업수익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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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위험도(운영수입보장 등)
사업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나, 이에 대한 계량화가 어려운 
현실인 바, 본 연구에서는 ‘최소 운영수입의 보장 수준’을 사업 자체의 영업위험
을 판단하는 척도로 채택하기로 한다.  
또한 사업의 고유한 영업위험 이외에도 출자자별 사업위험 보상율이 다르므로 협
약수익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일견으로 해외투자자가 출자자
로 참여한 협상에서는 이에 대한 사업자 측의 요구가 많았으며, 일부 환경사업의 경
우 이에 따른 해외투자자의 사업참여 포기도 발생하였다. 
<표 3-9> 사업위험도(운영수입 보장 등)
범  주 사 업 명 협약서 상 수익률 운영수입 보장수준
고속도로
천안  논산 14.70% 90.0%
서울  외곽 15.00% 90.0%
대구  대동 14.85% 90.0%
강남  순환 13.90% 80.0%
고촌  월곶 14.09% 90.0%
평      균 14.51%
대  교
마      창 14.30% 80.0%
거      가 14.96% 90.0%
평      균 14.63%
항  만
부산신항만 14.98% 90.0%
목포신외항 15.10% 90.0%
인천  북항 14.30% 80.0%
군산비응항 13.80% 0.0%
평      균 14.54%
환경
송도  만수 12.28% 80.0%
평      택 11.72% 52.1%
평      균 12.00%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모든 사업의 운영수입 보장수준은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90%,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80%의 수준이다. 일부 환경시설의 경우 보장수준이 
수치적으로는 다르나 이는 이중사용료구조에 의한 결과로서 실제적으로는 상기
의 보장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군산 비응항의 경우에는 ‘운영수입의 
보장’도 없을 뿐 아니라 ‘초과수입에 대한 환수’ 규정도 없는데 이는 사업수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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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분이 부대사업 수익으로 발생하며, 본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영업능력에 
따라 수익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에 대한 위험도(Risk)와 요구되는 사업
수익률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타 요인이 일
정하다고 가정하면, 같은 범주의 사업 내에서는 사업자의 요구수익률과 운영수
입 보장 수준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 수익률과 결정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상기 제시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들에 대하여 각 요인들의 수익
률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개별요인들 중 위험보상율 또는 자기자
본수익률은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워 제외하고, 운영수입보장수준은 연속
적이지 않은 데이터이므로 회귀분석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계량화가 가능하고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는 차입이자율 수준, Spread, 국고보조금 규모의 3가지 변수에 대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한다. 정확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도로, 항만, 환경 등)로 30
개 이상의 충분한 표본을 선정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민자
사업의 사례가 충분하지 않고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에 한계가 있어 수익률과 
결정요인간의 정확한 상관관계 분석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위의 13개 사업 중 사업자 예상 차입이자율의 자료가 없는 고촌∼월곶도로 및 
송도만수하수처리장의 사례를 제외한 11개 사업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차입이자율은 높은 상관관계와 (조정된)결정계수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수익률 결정과정에서 독립변수로서 많은 영향을 끼친 요소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사업자의 예상 차입이자율은 협상 시 수익률 결정과정에 중대
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pread(협상 차입이자율과 시중 평균금리수준)는 수익률과 거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업 수익률 결정 시 유사사업 차입이자율은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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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협상시점의 시장이자율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상관계수뿐 아니라 결정계수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수익률 사이의 관계는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는데 이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을수록 수익이 안정되므로 사업자의 
수익률이 낮게 결정되게 되는 것을 잘 반영하는 수치이다.
<표 3-10>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 통계량 차입 이자율 Spread 국고보조금 비율
상관계수 60.25% 1.49% 64.49%
결정계수 36.30% 0.02% 41.59%
조정된 결정계수 29.22% -11.09% 35.10%
표준 오차 0.008 0.010 0.008
관측수 11 11 11
기울기 0.492 0.011 -0.052
Y절편 0.084 0.143 0.159
(3) 사례분석의 시사점
사례에서 사업수익률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차입이자율 수준과 국고보
조금 비율이었으며, 민간투자기본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업의 위험도 수준은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수익률을 결정하는 사례에 비춰 
볼 때, 실시협약 체결 시 현금흐름표에 반영된 차입이자율 수준의 적정성 여부가 
사업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더불어 국고보조금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
안도 민간사업자의 사업수익률 제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한
편, 사업의 종류별, 사업별 위험수준을 감안하는 위험가산율의 경우 타인자본조
달 금리 산정 시 내재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
나, 사업별 고유의 위험가산율이 적정 사업수익률 산정 시 사업별 위험도가 적절
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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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협상방안
(1) 적정수익률 수준의 연구 - 한계수익률적 접근
특정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시 정부재정 투자와 민간자본 유치를 비교하여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한 한계 수익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
국 특정 시설물에 민간자본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정부의 한계수익률 이하인 경
우에만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야 할 것이
다. 이 경우 한계수익률의 대용치로 인용되는 것이 공공투자시의 사회적 할인률
이나, 이는 적절한 대용치가 아니며 연구 목적 이외에 실제 적용되는 경우도 거
의 없는 바, 민간자본 유치 시의 한계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계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민간자본 유치의 필
요성, 즉 정부의 재정부족으로 인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확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의 참여 수준을 조정하는 도구로서 협상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업수익률에 대한 Guideline을 민간사업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민간사업자는 Guideline하에서 민간자본의 회수가 가
능한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적정한 수준의 한계수익
률에 대한 연구는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한 협상수익률의 산정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사업수익률을 결정하기 위한 위험요소는 다음과 같이 단
순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11> 적정사업수익률 위험요소
사업수익률 =
장기금리변동을 감안
한 타인자본조달금
+
사업의 종류별 위험가산률
(도로,철도,항만,환경 등) 
+
개별사업별 내재 위험을 
감안한 위험보상률 (정부
위험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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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인자본조달금리의 적정성의 분석
현재까지 실시협상 중 타인자본조달금리 수준에 대한 검토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타인자본 
조달금리 수준과 비교하는 수준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10년을 
초과하는 장기 조달 금리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 상 장기금리변동 위
험을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사업자가 제시한 타인자본조달 금리 수준이 실제 발생하는 이자율 수
준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적정한 수준의 장기 고정
금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 현재로서는 정부부문에서도 SOC사업에 대한 장
기 대출금리 수준에 대해 필요한 때마다 금융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그 적정성
을 확인하는 방안이 차선책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현재의 세후 사용료 결정
흐름의 공식이 내포하고 있는 왜곡으로 실시협상 시 타인자본조달금리 수준과 
사업수익률과의 상관관계를 무시하고 단순히 이자비용의 법인세 효과만을 현금
흐름표에 반영하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용료결정현금흐름 공식의 이자비용의 법인세 왜곡현상을 방지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세전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표
준모델을 통한 목표이자비용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② 사업 종류별 위험가산율의 분석
대표적인 민간투자시설인 도로, 항만, 철도, 환경 사업의 경우 각각의 시설 종
류별로 고유의 위험수준이 각각 다를 것이다. 국내 민간사업자(주로 건설회사)들
은 환경<도로<철도<항만 순으로 내재된 위험 수준이 높다고 하고 있으나, 이러
한 판단은 건설회사 입장에서 체감하는 위험수준일 뿐이다.
오히려 민간부문에서는 타인자본조달 금리 산정 시 도로, 항만, 환경 별로 시
장이자율 대비 적용이자율에 적용된 Spread가 차등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표본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환경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에 있어서 
사업수익률 결정 시 정부부문이 시설물별 위험가산율의 적용에 차등을 두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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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문에서는 민간투자시설물 종류별 위험가산율의 차등 정도 및 위험 가산율
의 정도를 미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위험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 투자비 수준, 국고
보조금 수준, 운영상 난이도, 운영비용의 통제가능성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하
여 사업수익률 결정에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③ 개별 사업별 내재 위험을 감안한 위험보상율 – 운영수입보장과 연계
국고보조금 지원 수준은 민간이 조달할 재원의 부담을 줄여주며 재원조달 위
험의 경감 등의 효과로 사업의 전반적인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이 있는 바 국고
보조금 수준 별 위험가산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별로 국고보조
금의 수준이 거의 유사한 수준이고 유의성이 있는 표본의 숫자가 과소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국고보조금 수준별로 위험가산율을 조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
단된다. 다만, 유사사업의 수익률과 비교를 할 때 유사사업의 국고보조금 수준과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차선책인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수입보장 수준은 현재까지는 민간투자기본계획상의 최대 보장수준을 기
준으로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바 운영수입 보장으로 인한 위험가산율을 
표본사례에서 추출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운영수입보장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
소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인 바, 향후 실시협약이 체결될 2003년 민간투자기본계
획상의 운영수입보장에 따라 체결될 협약의 사업수익률 결정 사례를 참조하여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④ ROE의 고려 
현행 IRR방식은 정부입장에서의 접근으로, 출자자 입장에서는 자기자본수익
률(ROE),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직접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수익률
이다. 그러나 현행 협상에서는 ROE수준의 적정성 및 유사사업의 ROE수준과의 
비교 등에 대하여 수익률 결정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IRR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ROE수준을 가늠할 수 있으나 이 보다는 투자
자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자기자본수익률을 수익률 결정시 더 비중을 가지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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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추가하여 재무적 투자자, 건설사 등 출자자
의 특성에 따른 동 사업의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총체적 이익”이라는 기준에서의 
자기자본수익률을 검토해 보는 것도 정부입장에서의 수익률 협상에서 적정성 및 
객관성의 척도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사용료결정현금흐름 공식을 
IRR 기준에서 ROE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좀 더 민간중심의 민간투자제도로 
전환하는 방법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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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요량의 추정 -교통량을 중심으로-
1) 개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및 운영될 대상시설의 사용량을 추정하는 것은 그 결
과가 사업의 경제성 분석, 사용료의 산정, 재정지원 규모의 결정 등에 직접적으
로 반영되므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협상과정에서 매우 심도있게 논의되는 쟁
점사항이다. 또한, 수요량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요인을 사전에 추출하고 검토, 분석하여 미래의 수요량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중요한 과업중 하나이다.
(1)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수요량 추정의 비교 
교통수요는 투자대상 사업노선의 장래 이용교통량을 의미한다. 장래 교통수요
는 분석하고자 하는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사업의 목표년도별로 추정되며, 추
정된 교통수요는 투자사업의 타 분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교통수요의 추
정을 위한 방법과 추정과정에서 이용되는 자료의 종류 등은 일반적으로 정하여
진 바를 따르고 있으나, 재정사업의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 있어 각각 영
향을 주는 요인 및 교통수요가 갖는 의미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 
① 재정사업을 위한 교통수요추정 
ⅰ) 시설의 규모 산정 
장래 도로시설의 교통수요는 도로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
하다. 즉, 시설의 규모가 부족하게 설치되면 교통소통을 개선하려는 의지와는 반
대로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반면, 시설의 규모가 과다하
게 공급되면 필요 이상의 투자로 과투자에 의한 재원의 비효율적 투자 또는 재원
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시설의 규모는 장래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적합하도록 건설되어야 
한다. 또한, 유료도로의 영업소, 신설 교차로, 노선 주변의 교차로 등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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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급되는 도로시설 및 주변 도로의 장래 교통수요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
록 적정 규모의 시설을 공급하거나 개선토록 해야 한다. 
ⅱ) 목표년도의 적용 
일반적으로 장래 교통수요는 개통 후 1년에서 5년 단위로 10년 또는 개통 후 
20년까지 추정한다. 지역 또는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도로 본선의 시설 규
모는 개통 20년 후의 예측 교통량으로 산정ㆍ공급되며, 영업소 또는 교차로의 시
설 규모는 개통 15년 후 예측 교통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ⅲ) 경제성 분석 
재정사업의 경제성 분석 시 장래 교통량은 주로 도로시설의 공급에 따라 사회
적 편익 발생 규모를 예측하기 위한 요소로서 이용된다. 이 때 이용되는 장래 교
통량은 각 년도의 교통량이며, 개통 초기년도부터 개통 후 20년까지의 교통량을 
이용한다. 목표년도 외의 목표년도 사이 년도 교통량은 년평균 증가율에 의한 보
간법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교통수요추정
ⅰ) 보다 장기간에 걸친 수요추정 
민간투자사업에서도 추정교통수요는 대상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소로써 
재정사업에서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대상시설의 규모를 정하고 대
상시설이 공공시설로서 건설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로 쓰인다. 
그러나, 목표년도의 경우 민간투자 사업의 일반적인 운영기간 특성에 따라 재
정사업의 목표년도와는 차이가 있다. 즉, 재정사업의 경우 개통 후 20년까지의 
교통수요를 추정하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통상 이보다 더 긴 기간의 교통수요
를 추정한다. 이는 무상사용기간이 20년 이상 통상 30년인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
문이며,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교통량추정은 재정사업의 경우보다 더 
많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어려운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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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요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추정통행량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투자되는 막대
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유일한 또는 대부분의 수입원은 통행료수입이며, 추정
통행료수입을 결정하는 추정통행량은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ⅲ) 통행요금 부과시 수요 탄력성 
통행요금 부과시 수요탄력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요금 부과에 따
른 수요전환 과정과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 요금부과시 수요전환은 통행요금을 
통행저항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요금에 대한 시간가치 
분석이 타당하게 선행되었는지를 또한 검토해야 한다. 추정결과 통행요금에 대
한 수요 탄력성이 주변 도로여건 및 기타 사례와 비교할 때 신뢰성이 낮다고 판
단되면 요금부과시 수요전환과정을 재검토하는 피드백 과정이 요구된다. 
(2) 일반적 추정과정 및 자료⋅모형의 이용
① 일반적인 추정 방법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 사업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신설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이와 같은 노선에 대한 교통수요는 4단계 교통수
요 예측기법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교통지구 설정 및 도로망 자료
작성 단계를 거쳐 사회경제지표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 교통시설 및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장래 여건 분석을 선행한 후, 통행발생, 통행배분, 수단선택, 노선배정 
의 4단계 교통수요 예측기법을 적용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하게 된다.
② 교통량추정을 위한 자료구축 방법
4단계 교통수요 예측기법 적용시 각 단계를 거쳐 사업노선의 교통량을 예측하
기 위해 이용되는 자료는 기종점 자료와 도로망 자료가 된다. 기종점 자료와 도
로망 자료는 장래의 개발여건 및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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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점자료는 지역간 통행수요를 나타내는 자료이고 도로망 자료는 도로의 연결 
및 도로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기종점자료와 도로망 자료를 구축하는 경우 방대한 양의 자료를 구축하게 됨
에 따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자료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궁극적으로 기종점 자료와 도로망 자료에 의해 도로의 교통수요가 추정
되며, 교통수요를 추정하는 실무현장에서는 두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두가지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4단계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기종점 자료와 도로망 자료를 신규로 구축
하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정부, 연구원(KDI, KOTI)등  유관기관에서 이미 작
성된 자료를 이용하여 장래여건을 반영하여 보정 또는 보완하여 사용하는 방법
이다. 
이미 작성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작성된 자료를 이용하므
로 신뢰성이 입증된 상태이나, 보완 및 보정 과정에서 신뢰성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또한, 신규로 자료를 구축하는 경우 상당한 양의 자료를 정밀하게 구축해
야 하므로 신뢰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 
③ 모델 및 자료의 정산
교통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추정 단계별로 교통모형이 이용되며, 각각의 
교통모형들이 현재의 교통상황과 교통패턴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교통모
형을 정산하는 필수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는 현재의 교통상황과 교통패
턴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교통모형이 신뢰성이 높은 장래 교통량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종점 자료 및 도로망 자료를 신규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교통수요 추정을 위
한 각 단계별 교통모형을 모두 정산해서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구축된 자
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통수요추정단계 중 필요한 교통모형만을 정산하여 이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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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협상사례 분석
(1) 추정교통량 산정을 위한 협상 시 주요 쟁점사항 
① 교통수요 추정 과정의 적정성 
교통수요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통수요 추정 과정의 합
리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통수요 추정 과정의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는 교통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기법의 적용이 타당한지와 추정 단계별 사용된 각 
모델의 정산 여부 및 모델의 합리적 구축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협상과정에서 모델을 이용하기 위해 투입되는 각종 사회경제지표 예측의 적합
성 등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장래 사회경제지표가 과다 또는 과소하게 예측되는 
경우 장래 교통수요 또한 과다 또는 과소 추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된 장래지표들
의 수치가 적절한지를 검토해야한다. 그리고 상위계획의 자료를 보정ㆍ보완하는 
경우 보정ㆍ보완의 과정상 비합리성을 배제토록 해야 한다. 
② 이용 자료의 합리성 
ⅰ) 기종점 자료 (Origin-Destination Trip Data) 
장래 기종점 자료가 합리적인지의 판단 여부는 자료작성을 위해 반영한 장래 
개발계획의 정확성 여부가 중요한 원인들 중에 하나이다. 이미 계획된 장래 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장래 기종점 자료를 구축하나 일반적으로 확정된 장래 개발계
획이 계획년도까지 개발 완료가 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개발 완료되는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추정된 장래 교통수요는 개발계획이 계획된 시점까지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개발 완료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장래 추정교통량은 실제 장래에 나타나
는 교통수요보다 과다 추정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장래 개발계획 시나리오가 
비합리적인 경우 협상과정에서 장래 개발계획의 완료시기를 합리적으로 재조정
하고 시나리오를 새로 구축하여 기종점 자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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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로망 및 철도망 자료 (Network Data) 
장래 도로망 및 철도망자료는 장래 교통시설 계획을 반영하여 구축되나 장래 
교통시설 계획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장래 교통시설 계획 및 시나리오가 비합
리적인 경우 협상시 유관 주무관청 및 부서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구
축하고 이를 반영하여 도로망 및 철도망자료를 재구축토록 하여야 한다. 
③ 교통수요 추정결과의 적정성 
ⅰ) 주변 도로와의 교통수요 비교 
일반적으로 도로의 기능에 따라 혼잡도가 다소 다르나 통행자는 도로망의 혼
잡도가 유사하도록 노선을 선택한다. 즉, 대체도로 또는 평행한 도로는 혼잡도가 
유사하게 교통수요가 추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토대로 교통수요추정 결과
의 적정성을 협상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신설노선의 건설로 도로망에서
의 통행수요 전환 관계를 검토하여 도로망에서의 합리적인 교통량 배분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ⅱ) 코든라인(Cordon Line) 및 스크린라인(Screen Line)의 교통량 검토 
코든라인 및 스크린라인상의 교통량은 기종점 자료 및 도로망 자료를 정산하
기 위해 사용되나 추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즉, 코든라인 및 스크린라인상의 교통량은 분석대상 노선을 포함하는 분석대상 지역
내 도로에서의 교통량 총량 및 교통량 배분의 합리성을 검토하는 주요 지표가 되므
로 장래 예측된 코든라인 및 스크린라인상에서의 교통량을 검토해야 한다. 
ⅲ) 교통량 증가 추이의 합리성 검토 
교통수요는 도로 개통 후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증가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그러나, 증가 패턴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사업노선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교통수요의 증가 패턴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④ 차종 구성비의 적정성 
사업 노선의 입지 및 기능에 따라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의 차종 구성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사업노선 주변의 유사 기능을 담당하는 노선의 차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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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현황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노선에서 추정된 결과가 유사한지 여부를 
협상과정에서 검토해야 한다. 
⑤ 운영개시 후 초기년도 교통량의 적정성 
일반적으로 도로신설시 운영개시 후 초기년도의 실제 교통량은 당해 년도에 
대한 예측 교통량과 다를 수 있다. 이는 노선에 대한 인지도와 노선 주변의 통행
패턴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 추정된 교통수요보다 실제 이용 교통량이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선의 입지 여건에 따라 이와 같은 현상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유사한 노선의 교통량 증가 패턴을 분석하여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야 한다.
재정사업의 경우 초기년도의 교통량은 실질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
러나, 수입에 의한 재무구조를 구축해야 하는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초기년도 교통
량이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2) 협상사례
① 경제사회지표 
인구에 관한 조사는 교통량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므로 이에 대
한 정확한 예측이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인구예측을 함에 있어서는 자연증가율과 
주변 주거단지의 개발 여부 및 그 규모 등 주변 관련계획까지를 반영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변경협약 시 사회경제적 지표의 변화에 따른 기존 
교통량(기준년도 1994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협의하였으나 당초 정부교통량을 
기준으로 합의되었다. 고촌∼월곶 도로의 경우 인구증가율은 1.03%를 적용하고 
향후 준공예정인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2008년까지 추정인구
의 50%를, 2008년 이후 2016년까지는 추정인구의 100%를 반영하였는데 결과적
으로 당초 제시교통량 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합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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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통량 예측시 반영하여야 할 계획사업의 존재 여부
도로 사업과 관련된 실시협약에 대체도로 신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부
에서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예정되지 않은 도로의 신설을 감안한 
교통량의 예측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기 계획된 대체도로의 영향을 평가하여 교통량을 추정해야 되는 경우
로서 고촌∼월곶 도로의 경우 교통량 예측에 반영된 도로와 미 반영된 도로를 
구분하여 교통수요의 적정성을 예측하기로 하고, 장래 간선도로만 예측하기로 
계획하던 중 일산대교 및 김포∼일산간 연결도로를 반영하기로 협의하였다(김
포∼일산간 연결도로는 최종적으로는 미반영). 고촌∼월곶도로에서는 일산대교를 
포함하여 교통량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는데 이를 반영할 경우 
교통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한 사례가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접경지역개
발 지원법’ 통과에 따른 사업대상 구간 주변지역개발 활성화에 따른 통행량의 증가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③ 미 개통구간 반영 여부
정부가 시공하기로 한 당해 사업 도로와 접속되어야 할 도로나 당해 사업 도로
에 설치될 입출구 등을 당해 사업 완공시점까지 정부가 완공하기로 규정은 하고 
있으나, 미 완공시의 책임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경우가 있다(대
구∼부산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등). 비교적 최
근에 협약이 체결된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 실
시협약상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개통구간에 대하여는 이를 감안한 
교통량의 분석보다는 이로 인한 손실 감소에 대하여 논의의 무게가 실려 있다.
④ 경차 및 면제차량의 교통량 분석
경차 및 면제차량의 교통량을 분석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사안으
로서 이에 대한 협상당사자간의 논의가 활발한 분야이다. 이러한 경차 및 면제차량의 
교통량 논의는 경차 및 면제 차량의 통행료 감면 제도가 활성화되는 최근에 많이 논의되
고는 있으나, 정확한 예측 자료를 산출할 데이터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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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순환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부산시의 유료도로 면제비율을 적용하자고 제
시(4%)하였으나 주무관청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고촌∼월곶 도로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상당한 조사 분석자료가 있다. 마
창대교의 경우에도 면제 및 할인차량에 대한 교통량을 반영하되 그 조사방법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사업자 측은 면제차량은 전환률에 포함하고 할인차량은 
전환률에서 제외하고 정산처리하자는 의견이었으며, 정부측은 해당범위가 미미
한 점을 들어 모두 전환률에 포함하자고 제의하였다.
⑤ 활용가능한 기본 데이터의 문제 : 산정방법의 차이
활용 가능한 신뢰성 높은 O/D와 Network 자료가 미비한 경우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교통량 산정시 다소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정
부측은 1994년 기준년도로 182개 존으로 세분하여 전통적인 4단계 수요예측기법
을 통하여 교통량을 산정하였으나, 사업자 측은 4단계 수요예측과정 없이 기존 
고속도로 O/D를 이용하여  신설노선 건설시 전환수요와 요금징수시 전환수요를 
추정하는 방법(Toll Diversion Model)으로 교통량을 산정함으로써 양 교통량 예측
의 결과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⑥ 교통량 증가패턴 및 전환률
민간투자사업은 예측기간이 재정사업과는 달리 20년을 초과하는 바, 서울외곽
순환도로의 경우 ‘사업자 측 제시교통량에서 개통후 20년까지의 교통량 및 20년 
이후의 교통량 수준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초기교통량, 최종교통량, 연도별 
교통량증가 추이에 대하여 사업자 측이 재작성’하기로 하였다.  
전환률 검토 시 경쟁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기 계획된 도로의 통행료 유무 여부
와 통행료가 있을 경우의 그 수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의 경우 사업시행 당시 이미 무료 경쟁노선의 확장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전환률에 대한 검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있다.마창
대교의 경우 교통량 전환률로 정부측이 27%-35%의 범위를 제시하고 이에 대하
여 사업자 측이 조정하여 제시하도록 협상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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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협상방안
(1) 사회경제지표 및 관련계획의 적용방법의 개선
① 사회경제지표 
과거의 인구, 자동차보유대수 등 기초적인 자료는 통계청 또는 지자체에서 발
행되는 공인된 자료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장래 사회경제지표는 정부에서 주
요지표를 제시토록 하고, 정부에서 제시하는 주요 지표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지자체 등에서 목표 계획한 값은 적용하지 않고, 과거의 추이 및 
장래여건을 반영하여 예측 및 적용하되, 과다·과소 추정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비현실적인 계획은 반영하지 않거나 적용시기를 조절하여 장래지표
를 예측하도록 한다. 
따라서, 협상시 기존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주요 사회경제지표와 해당사업에
서 적용한 주요 사회경제지표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표를 작성하여 합리적인 적
용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사회적 여건 및 상위계획의 실현성 등을 감안하
여 비합리적인 사회경제지표는 보완하여 교통수요를 재추정토록 한다.
<표 3-12> 사회경제지표 적용 비교표 예시
구 분
상위계획 협상시 적용
비고
관련계획 제시된 수치
적용근거
(적용시나리오)
적용치
인구
고용자수
학생수
자동차보유대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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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련계획 
택지개발, 신도시개발, 관광단지개발 등은 통행발생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다. 그러나, 공인된 정부계획 일지라도 향후 개발완료시기는 계획된 시
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협상시 이를 위하여 장래개발계획 시기와 관련하
여 주무관청의 견해를 충분히 수용하고 개발계획의 시기를 조정하여 협상에 임
하도록 한다. 또한, 도로개설 및 확장, 교통시설 공급 등도 지역개발계획과 마찬
가지로 이에 대한 적용시기 및 구체적 내용은 주무관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개발
시기 및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토록 한다. 
협상시 사회경제지표 적용성 검토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존 상위계획에서 제시
하는 주요 관련계획과 해당사업에서 적용한 관련계획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표
를 작성하여 합리적인 적용여부를 검토하며, 사회적 여건 및 상위계획의 실현성 
등을 감안하고 비합리적인 관련계획은 보완하여 교통수요를 재추정토록 한다.
<표 3-13> 주요 관련계획 적용 비교표 예시
구 분
상위계획 협상시 적용
비고
관련계획 적용시기
적용근거
(적용시나리오)
적용시기
고  속  도  로
․
․
국      도
․
․
지   방    도
․
․
시 군    도
․
․
기  타  도  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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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교통모형 및 추정량의 신뢰성 제고 방안 
① 이용자료의 신뢰성 제고 
정부에서 교통수요 추정을 위한 주요 자료(기종점 자료 및 도로망 자료)를 시
도별 또는 전국 단위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
성토록 의무화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자료가 구축되지 않는 경우 정부고시사업 또는 제안사
업별로 다음과 같이 교통수요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이 사전에 기종점자료와 도로망자료를 구축하
도록 하며, 고시하는 경우 이를 함께 제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교통수요를 추정한 
민간투자사업계획서를 받도록 한다. 또는 주무관청에서 교통수요를 고시이전에 
추정하고 교통수요를 함께 고시토록 한다. 제안 사업의 경우, 제안된 교통수요를 
정부차원에서 검토차원 이상의 재분석을 통하여 수요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이 
후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를 진행토록 한다. 
② 추정모형의 적용과정 및 절차의 검토
기종점자료와 도로망자료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기존자료를 이용하여 보정해
서 사용한 경우, 협상시 각각에 대하여 적용된 교통모형의 적용과정 및 절차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토록 한다. 즉, 4단계 교통계획기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 또
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일부단계만을 수행한 경우, 교통수요분석을 위해 적용된 
모형의 각 단계별 적용과정 및 정산방법 등이 합리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논의한다. 
협상시 교통수요 추정과정상 비합리적이거나 또는 교통모형의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여 재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토록 한다.
③ 자료의 검증 및 추정결과의 합리성 검토
코든라인 및 스크린라인상의 교통량은 기종점 자료 및 도로망 자료를 정산하
기 위해 사용되나 추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지표로도 이용될 수 있
다. 사업노선이 위치하는 분석대상지역에서 코든라인과 스크린라인에서의 현황
교통량과 교통수요모형에서 예측된 현황교통량을 비교함으로써 교통량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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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모형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다. 즉, 조사된 현황교통량과 교통모형에 의해 
예측된 현황교통량 비교표를 작성․검토하여 예측교통량의 신뢰성을 판단한다.
<표 3-14> 교통모형 신뢰성 검토를 위한 코든라인 및 스크린라인 교통량 비교표 예시
구 분
조사된
교통량현황(A)
예측된 
교통량현황(B)
오차율
((A-B)/B × 100)
비 고
코  든  라 인
지점 1
지점 2
지점 3
․
․
동 서    축
스크린라인1축
지점 1
지점 2
․
스크린라인2축
지점 1
지점 2
․
남 북    축
스크린라인1축
지점 1
지점 2
․
스크린라인2축
지점 1
지점 2
․
일반적으로 오차율이 ±10%이하가 되도록 교통모형을 정산하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교통모형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는지를 협의하고, 협상과정 중 필
요시 재검증을 하도록 한다. 또한, 코든라인 및 스크린라인상의 교통량은 분석대상 
노선을 포함하는 분석대상 지역내 도로에서의 교통량 총량 및 교통량 배분의 합리성
을 검토하는 주요 지표가 되므로 장래 예측된 코든라인 및 스크린라인상에서의 교통
량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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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수요 추정한계 극복을 위한 협상방안 
교통수요는 장래 30년간의 오랜 기간을 예측하는 것으로 장래의 모든 여건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예측된 장래와 실제 장래여건간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측하여야 한다. 
① 수요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준 마련 
분석도로와 주변도로와의 교통수요를 비교하여 분석노선의 교통수요 적정성
을 검증한다. 특히, 대체노선과의 혼잡도(V/C)를 비교하여 적정성을 판단토록 한
다. 도로의 기능과 통행료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도
로가 건설되고 주변지역의 교통패턴이 안정되면, 신설노선과 경쟁노선은 유사한 
혼잡도(V/C)를 유지하도록 통행자가 노선을 선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다음 비교표를 이용하여 추정된 교통량의 적
정성을 검토하며, 사업노선의 기능 및 통행료에 따라 혼잡도의 차이를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표 3-15> 추정교통량의 적정성검토를 위한 혼잡도 비교표
구 간
사업노선 교통수요 경쟁노선 교통수요
비고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교통량 V/C 교통량 V/C 교통량 V/C 교통량 V/C
∼
∼
∼
∼
․
․
․
사업노선 개통시 경쟁노선과의 혼잡도를 비교할 때 경쟁노선의 혼잡도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노선의 교통수요에 대한 혼잡도가 높은 경우나, 경쟁노
선의 혼잡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노선의 혼잡도가 특히 낮은 경우에는 재
분석을 통하여 교통수요를 협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대체노선 또는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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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노선에서의 차종별 구성비를 검토하여 사업노선의 차종별 수요추정의 적
정성을 판단한다. 
<표 3-16> 차종별 교통수요 추정 적정성 검토를 위한 비교표 예시
구 분
대체노선 사업노선
비고
교통량 분담율 교통량 분담율
승용차
소형버스
중형버스
소형트럭
중형트럭
대형트럭
계
교통수요의 증가패턴은 사회경제지표의 장래 증가패턴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즉, 장래 사회경제지표가 완만한 증가패턴을 보이면 사업노선의 교통량
도 장래 완만한 증가 패턴을 보이고, 장래 사회경제지표가 급격한 증가패턴을 보
이면 사업노선의 교통량도 장래 급격한 증가 패턴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
라서, 장래 사회경제지표의 증가 패턴과 사업노선의 교통량도 장래 증가 패턴을 비
교하여 장래 교통수요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다만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다른 개발
계획 및 시설계획에 의한 것이므로 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협상토록 한다.
② 운영 개시 후 초기 년도 교통수요 검토 방안 
운영개시 후 초기 년도 교통량은 예측된 교통수요보다 낮을 수 있다. 이는 시설의 
개통 초기에는 노선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통행패턴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며, 현재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상에는 이를 반영치 않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노선의 개통 후 교통량 증가 패턴을 분석하여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협상지침을 작성하여 협상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부록 참조).
③ 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교통수요 예측은 현재 또는 단기간 내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속에 사회과학적 모
델을 이용하여 운영개시 후 최장 30년까지의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작업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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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장래 교통수요는 현재 계획되지 않았거나, 예상치 못했던 장래 여건변화에 
따라 현재 예측한 장래 교통수요가 장래시점에서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공사기간 또는 운영기간 중 예측하지 못한 장래 사회경제
적 여건 변동에 의해 장래의 교통수요가 당초 예측치 와는 차이가 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협상시 논의토록 하여야 한다.
④ 인력 확보 및 주요 체크리스트 작성 
정부측 협상위원 선정시 풀(Pool)제를 확대하여 협상을 운영하도록 개선하며, 
교통분야 협상 시에는 포괄적인 접근 보다는 협상 쟁점사항 및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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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료 수입보장 및 환수와 관련된 사항
1) 개요
민간투자법 제53조와 시행령 제37조는 귀속시설사업에 한하여 실제운영수입
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하여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료수입보장에 관한 
문제는 협상 당사자가 그 보장수준을 어떻게 합의하는가를 정하는 문제로서 사
업의 안정성을 결정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협상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기본계획까지는 정부에 의한 운영수입보장의 최대한도를 정부고시사
업의 경우 추정운영수입의 90%,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80%를 권고하였고 환수기
준수입은 수입보장수준에 연동하여 정부고시사업은 추정운영수입의 110%, 민간
제안사업은 120% 이었다. 기본계획이 보장수준의 최대한도를 제시하고 개별 사
업의 협상과정에서 제시된 범위 내의 보장수준을 확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었으나 
실제 대부분의 사업에서 고시사업의 경우 추정운영수입의 90%, 제안사업의 경우 
80%가 보장수준으로 실시협상이 이루어져 보장수준은 크게 쟁점화되지 않았다. 
한편 2003년 기본계획에서는 5년의 기간마다 90%/80%/70%(제안사업은 
80%/70%/60%)로 보장수준이 축소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운영수입보장기간(현행 통상 20년)을 15년 이내로 조정하며, 사업성이 
부족한 민자사업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실제운영수입이 추정운
영수입의 50%미만일 경우 운영수입보장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3
년 기본계획에서 수입보장기간과 보장기준을 종전보다 축소시켜 권고하고 있으
므로 향후 협상에서는 새로운 권고안을 따라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보장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은 크게 수입보장수준에 관한 사항, 보장금
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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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보장수준에 관한 사항
수입보장수준과 관련하여서는 하수처리시설 사업의 경우 사용료 징수방법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쟁점화 되었다. 하수처리시설사업의 경우 사용료를 주무관청
이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
는데 사용료의 일부는 하수처리량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고정사용료
로 지불되고 나머지는 하수처리량에 연동하여 산정되는 변동사용료로 지불된다. 
일반적으로 실시협약상 실제사용료(도로, 교량의 경우에는 통행료)수입이 보
장기준사용료수입에 미달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자에게 미달분 지급, 사용료
를 조정, 무상사용기간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수입을 보장해 주며, 초과분이 발
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환급하되 그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에 충당 
또는 무상사용기간이나 사용료의 인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상 사업의 수입보장수준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17>사용료수입보장수준
52.1%
(고정사용료)
80% 90% 무보장
사업명
평택하수
처리시설
(2002.10)
마창대교(2003.5)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
(2001.12)
강남순환고속도로
(2002.6)
인천북항(2003.2)
거가대교 (2003.2)
대구∼부산고속도로(2000.12)
천안∼논산고속도로(2000.12)
고촌∼월곶도로(2002.12)
서울외곽순환도로 (2000.12)
부산신항만(2000.12)
목포신외항(2001.12)
군산비응항
(2003.2)
계
(총13사업)
1 4 7 1
  
   * ( )안은 실시협약시점
* 부산신항만의 경우 2003년 변경협약을 통하여 사용료수입보장을 삭제함.
운영수입보장기간을 보면 총13개 프로젝트 중 20년 기간은 8건, 30년 기간은 
3건이었고, 15년 기간과 사용료수입보장을 하지 않는 경우는 각각 1건 이었다. 
무상사용기간 대비 수입보장기간의 비율로 보면 무상사용기간과 수입보장기간
이 같은 경우가 5건, 수입보장기간이 무상사용기간의 2/3인 경우가 3건, 1/2인 경
제3장∙주요 쟁점별 협상사례 및 향후협상방안   73
우가 2건, 2/5인 경우가 2건, 수입보장이 없는 경우가 1건 이었다. 최근 프로젝트
일수록 무상사용기간 대비 수입보장기간은 단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18> 보장기간
15년 20년 30년 무보장
사업명 인천북항(30년)
거가대교(40년)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20년)
평택하수처리시설(20년)
대구∼부산고속도로(30년)
서울외곽순환도로(30년)
천안∼논산고속도로(30년)
부산신항만(50년)
목포신외항(50년)
마창대교(30년)1)
고촌∼월곶도로(30년)
강남순환고속도로(30년)
군산비응항
(30년)
계
(총13사업)
1 8 3 1
 * ( )안은 무상사용기간
(2) 수입보장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금의 지급절차 등의 사안이 다수의 협약에서 쟁점화 되어 논의되었다. 
어느 사업연도의 실제 운영수입이 보장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그 차액을 정부
에서 재정지원하게 될 경우 그 지급 시기는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일정을 고려
하여 정해진다. 운영수입 미달 여부는 연간 단위로 결정되므로 통상 특정 운영연
도의 운영수입이 미달되면 사업자는 차기연도 초에 정부측에 수입보장을 요청하
고 정부는 재정지원규모가 확정되면 먼저 차기연도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지
급 가능한 금액을 지급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 차차기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차차기연도 2월말까지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수입보장금의 일반적인 지급절차는 아래 도표에서 알 수 있다.
<표 3-19> 수입보장금의 일반적 지급절차
사업시행자의 
재무제표확정
→
통행료 수입현황 
자료 주무관청에 
송부(30일이내
→
주무관청이 관련 
자료 검토하여 보
장/환수금액 확정
(60일이내)
→
당해연도 예산 범
위 내에서 사업시
행자에 지급
→
부족액이 있는 
경우 차기년도 2
월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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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수와 관련된 사항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사용료수입이 있는 경우 정부는 이를 사업자로부터 환
수할 수 있는 데, 이는 정부가 사용료수입이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사용료수입
보장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평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실시협약은 통상 환수의 대상이 되는 잉여수익금을 환수기준사용료수입
을 초과하는 수입분에서 그 차액에 관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차
감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3) 초과수입분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이나 사용료수입보장의 경우 감소된 비용을 고
려하지 않고 실제수입과 보장기준수입과의 차액을 재정지원하기로 되어 있으므
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환수의 대상이 되는 잉여수익
금에서 차감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은 제세공과금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해
석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 항만의 경우에는 도로나 환경사업의 경우와는 다르게 배후부지를 개발하여 
분양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일종의 부대사업이 수반되는데 대체로 항만의 배후
부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규모가 공사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규모가 상당히 
크므로 이에 대한 수입보장에 관해 사업자 측과 정부간의 이견이 많았으며, 경쟁항
만의 사용료와 비교하여 보장수준을 논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업자가 환급해야 될 초과 수입이 발생한 경우의 입증을 누가 하느냐 하는 
점은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사업자는 가능한 환급을 하지 아니하는 방향을 
선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 협상사례 분석
(1) 수입보장수준에 관한 사항
마창대교,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 평택하수처리시설, 강남순환고속도로와 고
3) 서울특별시․강남순환주식회사(200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제2조 제
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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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월곶도로의 경우 무상사용 전 기간에 걸쳐 지자체의 통행료수입 보장을 규
정하고 있으나 대구∼부산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30년인데 비하여 통행료보장기간은 20년으로 규정하고, 거
가대교, 인천북항, 부산신항만, 목포신외항 등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상사용기간
보다 수입보장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이후 실시협약이 완료된 인천북항(2003.2)은 수입보장기간을 15년으
로, 거가대교(2003.2)나 마창대교(2003.5)의 경우에는 각각 20년과 30년으로 결정
하였다. 대상 사업별 수입보장 수준 및 기간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3-20> 각 사업 별 수입보장금액
                                                                 (단위: %, 년, 억원)
사업명 보장수준
보장
기간
총보장금액
(억원)
사업
수익률
(경상)
보장금액의 
현재가치
(억원)(a)
총민간투자비
(억원)(b)
총민간투자비 
대비 
보장금액 비율 
(a)/(b)
거가대교 90% 20년 31,675 9.49% 12,553 16,407 0.77
마창대교 80% 30년 7,558 8.86% 2,254 2,841 0.79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 80% 20년 5,456 9.93% 2,001 1,057 1.89
평택하수처리시설 52.1% 20년 793 6.40% 423 560 0.75
대구∼부산고속도로 90% 20년 41,464 9.38% 16,517 18,415 0.90
강남순환고속도로 80% 30년 22,250 8.48% 7,248 8,177 0.89
서울외곽순환도로 90% 20년 33,137 9.52% 12,471 14,919 0.84
천안∼논산고속도로 90% 20년 31,505 9.24% 12,776 11,960 1.07
고촌∼월곶도로 90% 30년 6,297 8.66% 1,942 1,760 1.10
부산신항만 90% 20년 52,579 9.50% 21,501 17,799 1.21
목포신외항 90% 20년 2,374 8.57% 976 582 1.68
인천북항 80% 15년 4,183 8.86% 2,156 1,833 1.18
① 환경
평택시 하수처리시설사업의 경우 협상과정에서 고정사용료의 비율이 추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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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료수입의 52.1%로 합의되었는데, 사업자 측은 지불이 확정된 고정사용료 외에
도 추정사용료수입의 80%를 사용료수입보장으로 요구하였다. 정부측은 고정사
용료가 실제로 일정액의 사용료수입을 보장하는 것이고 변동사용료 또한 그 징
수가 거의 확실하므로 추가적인 수입보장은 불가하다고 제시하였다. 결국 정부
안대로 합의가 되어 실시협약에는 고정사용료비율과 동일한 52.1%를 수입보장 
하도록 정하게 되었다.4)
벌교․회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협상에서는 비교적 낮은 32.69%의 
고정사용료 비율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통상 다른 하수처리시설 사업의 고정사용
료에 포함되는 법인세, 인건비, 대수선비, 전력비 기본요금 등의 항목이 제외되었
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고정사용료 외에 변동사용료의 80%를 수입보장 하여줄 
것을 협상과정에서 요구하였는데 정부측은 이 경우 실제적인 보장수준이 추정사
용료수입의 약 86%를 넘게 되므로 이 제안을 거절하였다. 사업자 측의 고정사용
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임을 감안하여 정부측도 일정수준의 사용료수입
을 보장하는 데에는 공감을 하였지만 보장수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대립하였다. 장기 협의를 거쳐 당사자들은 고정사용료비율은 당초 제시한 수준
인 32.69%로 확정하고, 추정사용료수입의 75%를 정부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합
의하였다.5)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의 경우는 협상과정에서 연간 총 사용료 수입이 80%에 
미달할 경우 지급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결과에 따라 부족분을 지급하거
나 사용료 조정 또는 무상사용기간 조정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이
에 대해 기 합의한 톤당 사용료 555원 및 확정 60억원의 사용료가 최소운영수입
보장 내용을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
나 결국 정부측이 사업자 측 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타결되었다.
4) 평택시․평택워터 주식회사(2002)「평택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자업」실시협약 제41조 제1항
5) 보성군․보성환경주식회사(2003) 「벌교회천 하주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서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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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
도로의 경우를 살펴보면 거가대교의 경우, 운영기간 동안 실제 통행료 수입(부
가세제외)이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에 미달(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
청에서 그 부족액(초과액)을 지급(환급)받도록 되어있고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은 
추정통행료 수입의 90%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마창대교의 경우에는 운영연도의 
통행료 수입(또는 실제사용료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또는 연간 추정사용료수
입)의 80%(120%)에 미달(초과)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미달분
(초과분)을 지급(환수)하도록 되어있다.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경우 보장기준통행료수입은 추정통행료수입의 80%, 대구∼
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고촌∼월곶도로는 90%로 결
정되었다. 한편 정부 또는 주무관청이 완공해야 할 접속도로나 연결도로가 미완공됨
으로써 발생한 수입 손실부분에 대하여 사용료 수입보장과 연결하여 논의된 사례로 
강남순환고속도로를 들 수 있는 바, 이 경우 사업자 측은 이 구간의 미개통으로 인한 
교통량 감소분을 추가 정부지원으로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측은 운영수
입보장 및 환수 범위를 10% 상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운영
수입보장 범위를 90%까지 상향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고촌∼월곶도로의 경우나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천안∼논
산고속도로의 경우 주변도로의 정비나 확장, JC의 설치 등 주무관청의 관련공사 
이행에 대하여 규정이 있으나 미이행시의 보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결국 일반 수입보장규정에 의하여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보장기간과 관련한 사례를 보면,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51
조(수입보전금 및 수입환수금)에서는 운영개시일(조기준공의 경우 준공예정일)
로부터 시작하여 특정 운영연도의 실제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80%보
다 적을 경우, 경상남도는 수입보전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하
고 있다. 여기에서는 운영기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으나 무상사용기간(30년)
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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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항만
군산비응항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사업시행자의 마케팅이 수입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소이므로 정부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수입보장 및 환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되었다. 다만, 불가항력 사유나 정부귀책,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
발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용료 수입액이 당해연도 추정 사
용료 수입액의 80%에 미달 또는 120%를 초과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
청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목포신외항의 실시협상 체결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항만시설의 경우 운영수입
의 확인이 어렵고 사업시행자 측의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운영수입보장을 
80%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주단에서는 자체 사업성 분석결과 원
리금 상환에 여러가지 리스크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되어 운영수입보장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운영수입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운영수입을 초기 5년간 100%, 향후 45년간 95% 보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측에서는 사업자 측의 적극적 투자
의지와 사업의지가 약해질 우려가 있으며 실제운영수입을 추정하는데 많은 문제
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운영수입보장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
다. 또한 보장의 대상이 매출액에 대한 보장인지 물동량에 대한 보장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운영기간 20년간 매출액기준 90%를 보장하는 안으
로 합의되었다. 
항만의 경우 배후부지와 관련된 수입보장에 관하여 논의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목포신외항의 경우 배후부지분양수입에 대한 정부보장을 요구하였으나 정
부측의 경우 배후부지 개발 성격을 고려하여 물류시설의 필수시설이라면 운영수
입보장을 고려하지만 분양사업의 경우 분양수입에 대한 보장은 힘들다는 기본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기본 입장은 그 이후 항만 협상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군산비응항의 경우 건물임대료에 대해서는 매출액 보장을 제시
하지 않았다. 배후부지 사업에 있어서 또 하나의 쟁점 사항은 배후부지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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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위탁가능성으로써 부산신항만의 경우 배후부지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 
측이 제3자 위탁시행을 제안하였으며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배후부지 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있고 사업시행방법으로 제3자에 위탁시행 
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다. 
경쟁항만의 사용료수준의 인상을 사업자 측이 요구한 경우로는 부산신항만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거부이유는 경쟁항만의 사용료를 부산신
항만 수준으로 인상시킬 정책수단이 없기 때문이었다. 목포신외항의 경우에서도 
적정사용료에 대해 인근 광양항 등에서 받고 있는 사용료 수준을 주장하였다. 인
천북항의 경우에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항만의 경우 경쟁항만과 비교하여 적정 사용료 수준에 대해 정부와 이견이 많
은 편이다. 주로 단계적 인상의 방법으로 합의하되 적정사용료 이하로 받은 경우 
적정사용료를 계산하여 실질 매출액을 추정하여 정부가 그 손실분을 보상하는 
방식이 있고(목포신외항), 기준사용료를 확정하고 준공시에 경쟁항의 실제 사용
료(인근항만 사용료의 101.5%)를 적용하여 재정지원금을 정산 지급하는 방식(부
산신항만)도 있다. 한편 항만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부두시설을 정상
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기간은 사용료 수입보장을 하지 아
니한다’라는 예외규정이 있다.
(2) 수입보장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매 사업년도의 수입이 보장사용료 수입에 미달
할 경우 부족분의 계산을 명시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하여 부족분을 지급하거나 사용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해 사업년도의 11월말까지의 사용료수입에 비
추어 연간 총사용료수입이 보장사용료수입에 미달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사
용자의 청구에 의해 협약당사자는 위 협의를 개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보다 
빠른 기간 내에 수입보전금을 지급 받을 가능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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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매 사업년도의 사용료 수입에 관한 자료를 전문
기관의 확인을 받아 익년도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무
관청은 자료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고 차기 년도 2월말까지 지급이 가
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입보전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최장 1년 
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협약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나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으로 수입보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보전금
이 정해진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할 연체이자율에 관하여는 송
도만수의 경우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신용등급 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
채 유통수익률이라고만 하고 있는 반면 평택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이자 기산일 
이전 1개월간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의 평균을 적용한다고 하여 좀더 구체적으
로 기술하였다. 
거가대교, 마창대교의 사례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매사업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되
는 정기주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산 완료된 통행료수입현황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은 자료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보장 및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수입보전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금
액을 지원하며 부족액은 차기 년도의 2월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수입
환수금 환수일정에 대해서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경우 수입보전금의 지급 일
정과 동일하나 환수의 경우 예산 범위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
로는 차기 년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환수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지원금이 지체되는 경우의 기준 이자율은 산정시점의 직전 1개월 동안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표한 신용등급 A+이고, 만기가 3년인 무보증 회사채의 유통수
익률을 산술 평균한 비율(소수점 3자리 이하의 숫자는 반올림)을 적용한다. A+인 회
사채의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차하위 등급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
률로 대체하며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만기가 3년 이
상인 회사채 중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 유통수익률로 대체한다고 규정하여 
다른 사업보다 기준이자율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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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협상과정에서는 사업자가 i) 수입보장금이 수입미달 
발생시점에서 1년을 넘는 기간이 지나서야 완불되는 것은 사업자의 재정난을 가
중시킬 것이라는 점과, ii) 당해 사업의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이므
로 정규 예산편성 외에 추경예산 편성이 중앙정부 예산편성에 비해 다소 용이하
다는 점을 이유로 지급 절차를 앞당겨 정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경상남도측
도 외국기업(프랑스의 Bouygues사)이 출자예정자로 참여한 대규모 사업인 만큼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이를 수용하는 자세로 협의에 임하였으며, 사업자는 수
입미달여부를 6개월마다 결정하여 상반기에 수입미달이 발생한 경우 추경예산
에 이를 반영하여 차기 연도의 2월말까지 지급하고, 하반기에 발생한 수입미달액
은 통상의 경우와 같이 차기 연도의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차차기 연도의 2월말
까지 지급하는 절차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경상남도측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
이 있는 사업인 만큼 주무관청이 중앙정부인 타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
을 수 없었고, 수입미달여부를 연간 단위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대전제를 변경하
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사업자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수입보
장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매 사업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정기주주총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고 주무관청
은 이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그 소요금액
을 확정하고 동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금액을 지원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 차기년도 2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지원금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지원 요청일이 속한 연도의 차기년
도부터 한국증권전산에서 고시하는 신용등급 A+인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 유통
수익률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기로 하였다. 
고촌∼월곶도로의 경우에는 그 지급절차는 상기와 같으나 적용이자율과 관련
하여서는 그 이자율을 실제지급일 직전 1개월간의 신용등급 A+인 3년 만기 무보
증회사채 평균 유통률을 적용하기로 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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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적용이자율에 관하여 적용할 이자율과 관련하여 단지 회
사채유통수익률이라고 하고, 다시 이를 이자기산일 직전 1개월 동안 매일 한국증
권업협회가 공표한 신용등급이 A+이고 잔존만기가 3년인 공모무보증 회사채의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을 산술 평균한 비율이라고 정의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표 3-21> 수입보장금 연체이자에 대한 정의
구분 내용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지원요청일이 속한 연도의 차기년도부터 한국증권전산에서 고시하는 신용등급 
A+인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 유통수익률
강남순환고속도로
이자기산일 직전 1개월 동안 매일 한국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신용등급이 A+이
고 잔존만기가 3년인 공모무보증 회사채의 채권시가평가 기준 수익률을 산술 
평균한 비율로서 소수점 3자리이하의 숫자는 반올림. 상기 회사채의 유통수익
률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차하위등급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3년 만
기 회사채가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
채 유통수익률
고촌∼월곶도로
지급기일익일 직전 1개월간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고시하는 신용등급 A+인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 평균유통수익률 
인천북항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이자기산일 직전 1개월간 평균 신용등급 A+ 의 잔
존만기가 3년 공모무보증 회사채의 평균수익률
목포신외항
부산신항만
이자기산일 이전 1개월간 평균 신용등급 A+ 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유
통평균수익률 
평택하수처리시설 이자기산일 이전 1개월간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신용등급 A+인 잔존만
기 3년 무보증 회사채의 시가평균 기준수익률의 평균
송도만수
하수처리시설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고시하는 신용등급 A+인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 유통수
익률
마창대교
거가대교
산정시점의 직전 1개월 동안 매일 한국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신용등급이 A+ 이
고 만기가 3년인 무보증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산술평균한 비율로서 소수점 
3자리이하의 숫자는 반올림.  상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
우 차하위등급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로, 3년 만기 회사채가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 유통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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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의 경우 통행료수입보장방법에 관해서는 재정지원과 통행료 및 무상
사용기간의 연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구∼부산고속도로, 천안∼
논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상
사용기간의 연장이 불가함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무상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
권을 사업자에 두고 있는 반면, 강남순환고속도로와 고촌∼월곶도로의 경우에는 
무상사용기간 연장에 관하여 협의하되 운영자금 부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
정함으로써 재정지원보다는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주무관청과 재정지
원을 선호하는 사업시행자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항만부문의 경우 수입보장이 없는 군산비응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기본적으
로 연단위 기준으로 지급 받는데 사용료 수입을 보장 받고자 하는 경우 매 사업
연도의 물동량, 사용료수입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익년도 3월말까지 정부에 제출
하고 정부가 30일 이내에 자료를 검토하여 지급결정이 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
서 당해연도에 지급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년도 2월말까지 지급한다. 
이때 실제지급일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데, 이자율은 증권업협회 고시 
기산일 이전 1개월간의 A+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 평가수익률 적용하는데 부산
신항만과 목포신외항의 경우 수익률 고시기관에 관한 언급이 없다.
(3) 환수와 관련된 사항
거가대교, 마창대교, 대구∼부산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
로, 고촌∼월곶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인천북항의 사례를 보면 수입보장금 지급 
시 법인세 등 부담금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금전적인 지원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 목포신외항, 부산신항만의 경우에는 수입보장 및 환
수시 비용차감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평택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수입보
전시 이에 따른 법인세 추가 부담분은 보전하지 않으며 초과수익 환수시에는 초과분
에 대한 순수입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금액으로 하고 있다. 
고촌∼월곶도로의 경우 수입보장초과분의 환수시 이에 부과된 제세공과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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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세공과금은 제외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울산신항만사업 협상에서 정부측은 사용료수입을 보장
할 때는 과소한 물동량처리로 인하여 감소한 운영비용을 지급액에서 공제하고 초과
수입 환수시에는 과다한 물동량처리로 인하여 증가한 운영비용을 차감하여 환수하
는 방식을 제안하였고, 사업자 측도 이를 무리 없이 받아들여 합의하였다6). 
(4)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사항
송도만수 및 평택하수처리시설의 사례를 보면 주무관청이 징수한 월별사용료
를 사업시행자는 각각 익월 5일 또는 익월 7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주무관청에 청구하기로 하며 주무관청은 동 청구일로부터 각각 10일 또는 15일 
이내에 사용료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도로부문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연계 도로구간과 통행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계도로
의 관리운영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통행료 징수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하도
록 명시하였다.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실시협약 사례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운
영기간동안 사업시설을 통행하는 차량들로부터 통행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주무관청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인천북항의 경우에 항만의 특성상 도로와는 달리 하역업의 경우 주로 기업간 
거래이므로 신용거래(주로 어음)가 불가피 하여 매출채권 회전율을 6회(60일)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타당성은 인정하나 선례가 없어 반영이 어렵
다고 처음에 제시했으나 사업자 측의 재차 주장에 의해 정부측이 사업자 제시안
인 60일을 다 인정하지 않고 콘테이너 부두와 잡화 부두의 거래현황을 고려하여 
신용거래 기간을 45일에 합의하였다. 
6) 해양수산부․울산신항컨테이너 주식회사,「울산신항개발 1-1단계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안) 부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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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협상방안
협상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입보장 및 환수의 기준이 되는 사용료수입의 
수준은 기본계획에서 권고하는 수준을 따르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해야 할 것이
다. 다만, 모든 사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수준을 결정하기보다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재정지원 또는 무상사용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 인상이라는 운영수입
보장 방법의 정부의 선택적 사용규정은 투자자, 특히 재무적 투자자입장에서 현금흐
름의 불확실성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운영수입보장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 때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운영수입보장수준을 하향하는 접
근도 주무관청입장에서는 가능한 협상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수처리시설사업의 경우 특수한 사용료 징수 방식으로 인해 고정사용료 비율
이 곧 수입보장수준이 될 것이므로 고정사용료 비율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각종 
비용을 적절히 산출하여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입보장수준이 정하여
지도록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더 나아가 환경사업에 있어서 이중사용료 구
조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즉 이중사용료구조가 사업특성상 필수
적인 사항이지 여부를 평가하고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사업과 동일한 
구조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협약체결된 내용에 의하면 수입보장금의 지급절차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2003년도 기본계획
에서는 일정수준이상의 사업성이 확보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보장의 수준과 보장기간도 하향조정 되었음을 고
려할 때(즉, 정부가 수입보장을 하게 될 리스크가 줄어들었음을 고려 할 때) 그 
지급시기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앞당기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입보장금을 지급하거나 환수금을 환수할 때 비용의 증감분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비용의 증감분을 고려한 수익기준으로 산정할 것
인지는 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나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수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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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나 환수시나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는 형평의 원칙 하에 합의되
어야 하는 것이 첫번째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운영 경비를 수입보장이나 환수시 반영한다고 한다면 운영경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수입보장금의 결
정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운영비 비중이 큰 항만 및 환경사업의 경우 수입보장이 
일부 수요수준에서는 사업자가 더 많은 수요량을 처리함에 따라 비용의 추가발
생으로 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어 역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하고 이러한 상
황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에는 수입보장이나 환수제도가 배제된 사업도 나타나고 있는데 민자사업
이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른다면 재정지원에 의한 수입보장 
보다는 사용료 조정 등을 통한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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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선순위채무의 범위확정
1) 개요
총선순위채무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시설의 건설자금용 차입계약에 따라 조달
하고 본 사업시설을 위하여 투입한 타인자본으로써 실시협약 해지 시 대주단에
게 상환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총액을 말한다. 따라서 총선순위채무는 협약의 해
지 또는 매수청구 인정 시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채무의 한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이러한 정부에 의한 총선순위채무의 보장은 민간
투자사업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협상과정에서 쟁점사항
으로 논의된다. 총선순위채무에서는 이에 포함되는 수수료의 범위와 재 차입 시 
정부의 인정여부 등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총선순위채무는 사업자가 민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로서 우선변
제대상이 되는 채무인데, 협약의 해지 시 또는 매수청구인정시 정부가 지급해야 
할 지급금이 총선순위채무액 보다 적게 산정되는 경우에도 정부는 총선순위채무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총선순위채무는 보장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어떠한 경
우에도 총선순위채무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총선순위채무의 정부에 의한 보장은 민간투자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가장 큰 유인 중 하나로서 역할을 하였으므로 정부에 의해 보장되는 총선순위채
무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시킬 것인가와, 재차입계약이 이루어져 자금차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총선순위채무의 범위와 보장기간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주요쟁점으로 논의된다. 
2) 주요 협상사례 분석
(1) 총선순위채무의 범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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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 시행 초기에 협상이 진행되어 체결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민간
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과 천안∼논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은 
총선순위채무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하여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조달
하고 정당하게 본 사업에 투입한 타인자본 (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발행된 사회
간접자본채권 포함)으로써, 본 협약의 중도 해지 시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대
주단 등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총채무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포함)을 의미한
다’7)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장대상이 되는 총선순위채무는 확정된 총민간사업비에 물가변동비와 건설
기간 동안의 이자비용을 더하여 산정되는 총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으로 조달되
는 금액, 즉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소요된 선순위 타인자본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나, 위 협약들의 정의에 의하면 보장대상이 되는 총선순위채무가 운영기간
을 포함한 사업기간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우발채무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지급보장 하는 총선순위채무는 사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선순위 타인자본을 한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정
부는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 민간투자사업 협상에서는 
총선순위채무의 정의에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협상결과, 
목포신외항사업의 실시협약은 총선순위채무를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시설의 건
설자금용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본 협약 중도해지 시점에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
게 지급하여야 하는 총 채무원리금 (자금차입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 등 포
함)’이라고 정의하여8) 보장대상이 되는 총선순위채무가 건설자금 차입을 위해 
체결한 자금차입 계약상의 채무원리금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다. 
최근 진행되는 협상에서는 건설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
7) 건설교통부․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2000),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
약」 제2조 제61호; 건설교통부․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2000), 「천안∼논산 고속도로 민간투
자시설사업 실시협약」제2조 제66호
8) 해양수산부․목포신항만주식회사(2000),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제2조 제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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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금융기관들이 건설자금 대출시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상환유보부계정(DSRA: 
Debt Service Reserve Account) 예치금을 총선순위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상환유보부계정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의 상
환을 일부 보장하기 위해 통상 대출금 총액의 일정비율(예:5% 등)의 금액을 가산
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동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 디폴트 발생
시 우선 예치된 금액에서 변제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동 계정에 예치될 금액은 
건설자금용 자금차입계약에 의한 대출금에 포함되어 대출되지만 사업시설 건설
에 실제로 투입되는 자금은 아니다. 
본 사례연구의 13개 대상사업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
나 총선순위채무의 정의를 ‘사업시행자가 본 시설과 관련하여 투입한 총민간투
자비 중 타인자금으로 조달한 금액으로써 건설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본 협약 중
도해지 시점에 사업시행자가 대주단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총채무원리금’9)이
라고 하고 있으며, 여기서 총민간투자비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민간사업비에 
물가변동비와 건설이자를 합한 금액이므로 총민간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은 상환
유보부계정 예치금은 총선순위채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 하다. 
분석대상 13개 사업의 협약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가대교의 사례를 보면 총선순위채무의 정의를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조
달하고 정당하게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한 타인자본으로써 본 협약에 따른 협약
중도해지일 또는 매수청구인정일 현재의 건설자금용 자금차입계약과, 추가자금
차입계약(이상의 자금차입계약의 재차입계약을 포함)에 따라 대주단 등에게 상
환하여야 하는 원금과 이자 및 수수료(조기상환수수료 포함)의 합계액으로 정의
하고 있다.
마창대교의 경우에는, 총선순위채무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금융약정에 따라 조
달하고 정당하게 본 사업시설의 건설자금용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대주단 등에게 
9)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 「울산신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
업 실시협약(안)」 제2조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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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하여야 하는 원금과 이자 및 수수료(조기상환수수료 포함) 총액을 총선순위
채무로 정의하고 있으며 단, 약정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주주대출금의 
이자 및 수수료는 여타 금융기관대출 등의 이자 및 수수료 조건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사업자 측은 우선 상환되어야 
할 채무에 선순위채, 후순위채, 주주채무, DSRA(상환유보계정), 중개수수료가 포
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정부측에서는 DSRA잔액은 선순위채무에 포함하되 
여타 채무는 포함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정부안대로 합의하였으나 실시협약상 
규정에 명시하지는 아니하였다.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 실시협약에 따르면, 총선순위채무의 범위를 사업시행
자가 본 사업을 위하여 자금차입계약으로 조달하고 본 사업에 투입한 타인자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발행된 사회간접자본채권 포함)으로써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대주단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총채무원리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택하수처
리시설의 경우에는 송도만수의 경우와 달리 건설자금조달을 위한 자금차입계약
에 따라 대주단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채무원리금을 총선순위채무로 정의하고 여
기에는 자금차입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거가대교, 마창대교, 평택하수처리시설은 조기상환수수료를 포함
한 수수료를 모두 총선순위채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비교적 초기에 협
약이 체결된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총채무원리금에 조기상환수수료
를 포함하도록 사업자가 최초 주장하였으나 당사자간 협상과정에서 조기상환수
수료를 총채무원리금에서 배제하도록 최종 결정되었다. 또한 차입자금의 용도를 
거가대교, 마창대교, 평택하수처리시설에서는 건설자금용이라고 정의하여 보장
대상이 되는 총선순위채무가 건설자금 차입을 위해 체결한 자금차입상의 채무원
리금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으나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단지 본 사
업을 위하여 투입한 타인자본이라고만 규정하였다. 
한편, 연체이자와 관련하여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경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와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한 사유로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금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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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용 자금차입계약상 정상이자율(마창대교의 경우에는 금융약정상의 정상이
자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총선순위채무
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이와는 달리,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총선순위채무에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평택하수 처
리장의 사례에서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연체이자에서 정상이자율을 공
제한 금액은 총선순위채무에서 배제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대구∼부산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에도 총
선순위채무의 정의는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하여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조달하고 정당하게 본 사업에 투입한 타인자본(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발행된 
사회간접자본채권 포함)으로써 본 협약의 중도해지 시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대주단 등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총채무원리금(조기상환수수료 포함)을 의미한
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본 협약에 따른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일 또는 매
수청구일 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자금차입계약(들)에 정한 정상이
자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고촌∼월곶도로의 경우에도 총선순위채무에 대한 정의는 다른 도로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나, 타인자본에 대한 정의는 따로 내리지 않고 있다. 단, 총선순위채
무에 포함되는 주주대출금의 이자 및 수수료는 여타 금융기관대출 등의 이자 및 
수수료 조건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총선순위채무의 정의는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
하여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조달하고 정당하게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한 타인자
본(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국내외에서 발행된 채권으로 조달한 금액을 포함하
며, 투자적격등급이라 함은 BBB-의 등급을 말함)으로써 해지일 현재 자금차입계
약에 따라 대주단 등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원금과 이자총액(조기상환수수료를 
포함)을 말한다. 이 경우 타인자본 중 국외에서 조달된 외화자금에 대하여는 해
지일 현재 상환시 적용되는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본 
협약에 따른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에서 자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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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계약에 정한 정상이자율을 공제한 금액은 총선순위채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에 대하여 최초 사업시행자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연체이자를 총선순위채무에 산
입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를 삽입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3-22> 협약서 상 총선순위채무 정의의 차이
총선순위채무의 정의에 포함되는 내용 사업명 계
조기상환수수료 포함
거가대교, 마창대교, 대구∼부산고속도
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천안∼논산고속도
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고촌∼월곶도로
7
자금차입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 포함
평택하수처리시설, 부산신항만, 목포신외
항, 인천북항
4
자금용도에 대한 언급(건설자금용)
거가대교, 마창대교, 목포신외항, 인천북
항, 평택하수처리시설
5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연체이자 제외
거가대교,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
순환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평택하수
처리시설, 강남순환고속도로, 고촌∼월곶
도로, 목포신외항, 인천북항, 부산신항만, 
군산비응항
11
채권발행시조건(투자적격등급이상)
거가대교,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 강남순
환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
곽순환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6
상환만기의 제한 인천북항, 군산비응항 2
부산신항만은 총선순위채무에 있어서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본 협약 해지 시점
에 대주단에게 지급하는 총채무원리금(자금차입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 포
함)이라고 정의한데 반해 목포신외항은 건설자금용으로 차입한 부분만을 총선순
위채무에 포함시켜 채무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인천북항과 군산비응
항의 경우 건설자금용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대주단에게 지급하는 총채무원리금
을 범주로 하며 추가적으로 재금융차입에 대해 최초금융차입계약의 조건을 한도
제3장∙주요 쟁점별 협상사례 및 향후협상방안   93
로 인정하는 조항으로 보다 넓어진 정의를 사용하였다(여기서도 대부분의 사례
와 마찬가지로 연체에 따른 이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 이는 용도에 따른 범위
의 문제와 재금융에 대한 범위의 차이이다. 
또한 목포신외항과 부산신항만의 경우는 상환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반해 
2003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인천북항과 군산비응항의 경우 상환기간(최초금융
차입계약상의 최초 인출시로부터 인천북항은 16년, 군산비응항은 9년까지)을 명
시하여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였다. 
(2) 재차입약정시 총선순위채무의 범위
원래의 자금차입계약을 대체하는 재차입계약(refinancing)이 이루어지는 경우 
총선순위채무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초기에 체결된 실시협약
에는 언급이 없었으나, 재차입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총선순위채무가 새로운 
차입조건에 의해 변경된다면 이는 보장을 제공하는 정부측에서 볼 때 부당한 결
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마창대교 실시협약 협상과정에서 정부측은 재차입 계약에 의해 총선순위채무
가 확대될 여지가 없도록 문구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업자 측은 
재차입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부분 원래 차입계약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
을 하게 된다는 것과 정부의 총선순위채무 보장이 실질적인 보장이 되기 위해서
는 재차입 계약의 조건에 따라 산정된 총선순위채무 또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재차입계약이 대부분 이자율 등이 낮아지는 보다 유
리한 조건으로 체결된다 하더라도, 특히 상환기간이 연장이 되는 경우 정부측이 
부담하는 보장의무의 존속기간도 연장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정부측의 주장이 설
득력을 얻었다. 결국 재차입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총선순위채무는 원래 차입계
약의 만기, 이자율, 수수료율 등의 조건을 한도로 산정되도록 합의되었다.10)
10) 즉, 원래 재차입계약의 이자율 등이 원래 차입계약보다 낮거나 상환기간이 더 짧아진 경우 재차입계
약의 조건에 의해 총선순위채무가 산정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원래 차입계약의 조건에 의해 총선순
위채무가 산정된다는 의미이다.  경상남도․마창대교주식회 (2003),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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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항사업 실시협약 체결협상에서도 정부측은 재차입계약의 경우 총선순
위채무는 원래 차입계약의 조건을 한도로 인정된다는 문구를 협약에 넣고자 주
장하였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동 사업을 위해 우선 건설기간 만료 시 원리금을 
상환하는 construction loan으로 건설자금을 차입하고, 시설이 준공되어 
construction risk가 사라지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장기의 재차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으므로 총선순위채무 산정 시 모든 차입조건(상환기간 포함)을 원래 
차입계약의 조건을 한도로 인정하는 것은 사업자가 보다 좋은 조건으로 재차입 
하는 것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협상결과 재차입계
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총선순위채무를 최초 금융차입계약의 조건들을 한도로 인정
하되 총선순위채무의 보장기간인 상환기간은 당사자가 협약 체결 시 적정 상환기간
이라고 받아들인 16년을 한도로 인정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11)
분석대상이 되는 13개 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총선순위채무를 최초금융
차입계약의 조건들을 한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 
도로부문의 실시협약에서는 재차입약정시 총선순위채무의 범위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거가대교의 경우에는 차입계약을 (가)건설자금용 자금
차입계약과, (나)건설분담금이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차입하
기 위한 자금차입계약(이상의 자금차입계약의 재차입계약을 포함한다)으로 구분
하고 (가)의 건설자금용 자금차입계약에 대한 재차입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총선
순위채무는 최초건설자금용 자금차입 계약의 원금, 만기, 이자율, 수수료율 등의 조
건을 한도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마창대교의 사례를 보면 다소 포괄적으로 재차입을 위한 금융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총선순위채무는 최초 금융약정의 만기, 이자율, 수수료율 등의 조건
을 한도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송도만수, 평택하수처리시설 등 환경부문의 
실시협약에서는 이 부문에 대한 규정이 없다.
협약」제2조 제102호 참조.
11) 해양수산부․동부인천항만주식회사(2003), 「인천북항 다목적부두(2-1단계) 민간제안사업 실시협
약」제2조 제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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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촌∼월곶도로의 사례에서는 재차입을 위한 자금차입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총
선순위채무는 최초 자금차입계약의 만기, 이자율, 수수료의 조건을 한도로 인정된다. 
김포시 귀책사유와 불가항력사유를 제외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나 자금차입계
약상의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 금액에서 자금차입계약상의 정상이자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추가비용은 총선순위채무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이와 같이 고촌∼월곶도로의 경우 재차입시의 총선순위채무의 범위를 규정
함으로써 재차입시의 그 범위를 둘러싼 논쟁의 소지를 제거하였다.
인천북항과 군산비응항의 경우에도 재금융차입계약의 경우 별도의 협의가 없
는 한 원칙적으로 총선순위채무는 최초금융차입계약의 조건들을 한도로 인정된
다고 명시하였다(여기서 연체에 따른 이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부산신항만, 목
포신외항은 재차입금융에 대한 언급이 없다. 
3) 향후 협상방안
정부에 의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총선순위채무의 범위는 향후 협상에서도 사
업시설의 건설자금으로 투입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
히 현재의 협약의 정의상에는 건설기간 동안의 모든 차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최근 민간에서 자본금으로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후순위차입 등 
Mezzanine Finance가 일어나는 경우를 고려하여 좀 더 보장대상 차입금의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재차입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총선순위채무를 원래 차입계약의 이자율, 
수수료율 등의 조건을 한도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총선순위채
무의 존속기간인 상환기간은 개별 사업의 특성과 사업자의 파이낸싱 계획을 고
려하여 당사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기간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총선순위채무의 범위에는 원금뿐 아니라 발생이자까지 
포함하게 되어 있으므로, 만일 총선순위채무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하면 주무관청은 발생이자까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발생이자는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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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자비용이므로 협약서 상의 이자율이 반영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협약이 이루어진 이후 실제 타인자본 조달 시에는 협약서 상의 차입이
자율과 실제 차입이자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협
약서 상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타인자본이 조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총선
순위채무의 금액산정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발생이자에 대하여는 실제 약정 이
자율에 의한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발생이자 금액에 대한 정의
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실제 차입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차
입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절차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총선순위채무라는 것이 정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장해주는 것인만
큼 정부가 사업별로 다양한 이자율에 따라 수동적으로 변동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장할 적정 이자율을 예상하여 총선순위채무에 산입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 총순위채무에 포함되는 이자금은 자금차입계약 조건에 관계없이 3
년 만기 회사채 A+  등급의 금리에 1.5%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한한다고 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이외에 자금차입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도 
총선순위채무에 포함시킬것인지 여부가 계속 논의 되고있다
장기적으로는 총선순위채무의 보장과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중복적 성격이 아
닌가에 대한 정책적 평가도 필요시 된다. 또한 총선순위채무의 보장을 민간투자
사업에 민간의 효율성과 창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의 검
토가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참여자의 한 축인 대출기관이 총선순위채무
의 보장으로 사업의 감시기능에 대한 유인(incentive)을 잃을 수 있다는 측면과 정
부의 과도한 위험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현재 대출기관의 동 제도축소에 대
한 수용능력과 금융여건 등을 함께 검토하여 점차적인 축소가 바람직하다.
제3장∙주요 쟁점별 협상사례 및 향후협상방안   97
7. 정부의 경쟁사업 추후시행으로 인해 사업자에게 야기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
1) 개요
사업자가 사업시설을 준공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간 중에 정부가 인근지역에 
해당 사업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건설․운영하여 사업자의 운영수입이 감소된 경
우 이러한 사업자의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협상과정에서 쟁점사항이 
된다. 이러한 쟁점은 항만이나 환경사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당해 사업에 영향
을 미칠 대체시설의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대체시설에 
따른 손실 보상 규정이 없고, 대체시설로 인하여 수입 감소가 우려되는 도로의 경우 
주로 발생하는데 그 핵심은 보상대상 신규사업의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 협상사례 분석
(1) 보상대상 신규사업의 범위
민간투자법 시행초기에 체결된 천안∼논산고속도로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중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신규노선을 신설(협약 
체결시 이미 계획된 사업 제외)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12) 상기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당해 시
설의 통행량에 감소를 초래하는 신규노선사업에서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를 초
래하게 되는 사업에 한하여 정부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신규노선사업이 당해 시
설의 통행량에 현저한 감소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협약 체결시 이미 계획된 사업
의 시행으로 인한 통행량 감소는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계획 중인 신규
노선사업의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합의되었다.
고촌∼월곶도로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시 이미 계획중인 시설은 제외하였으며 보
12) 건설교통부․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2000), 「천안∼논산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
약」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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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방법도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보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추
후 협의한다고 규정하였다.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대체노선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으며, 대구∼부산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의 경우 기존 대체도로의 확장에 관하여는 협약당사자간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마창대교 실시협약 협상에서 사업자 측은 협약체결 당시 이미 계획 중인 시설
로 인한 통행량 감소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존 협약의 문구대신 ‘실시협
약 체결 당시 이미 공표된 시설사업’으로 인한 통행량 감소를 보상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손실보전에 대해서도 ‘협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발생손실을 정부측이 전보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표현을 주
장하였다. 특히 출자예정자인 프랑스의 Bouygues사측은 협상테이블에서 ‘이미 
계획 중인’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신규노선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것
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나타내지 못하는 모호한 표현인데다가 정부측이 자의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협약의 불확실성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사용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규노선사업으로 통행료
의 현저한 감소가 초래되는 경우 일단 정부측이 통행료 감소분을 전보하도록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측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설사업의 대부분이 보안상 등의 
이유로 상당한 정도로 계획되고 추진되었을 때 계획공표가 이루어지므로 이미 
공표된 사업으로 야기되는 통행량 감소만을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
하지 않으며 신규시설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은 당해 시설의 통행료 감소분을 
정부측이 전보하는 것은 정부측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필요한 신규시설사업의 
시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만약 운영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당해 시설의 통행량
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과도한 통행량 분산을 위한 신규노선을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을 때 추정통행료 수입을 상회하는 실제통행료 수입을 실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신규시설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는 것은 사
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공익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반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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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였다.  장시간에 걸친 협의과정을 거쳐 당사자들은 먼저 현실적으로 다수의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들이 계획공표 이전에 상당부분 추진된다는 사실에 동의
하여 ‘이미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통행량의 감소를 손실보장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존 협약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
였으며, 손실보전의 수준에 관하여서는 기존 협약문구에 존재하던 다소의 모호
함을 배제하여 손실보전의 규모를 명확하게 하되 신규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
설의 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정통행료수입
과 실제통행료수입과의 차액을 정부측에서 보전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손실보전의 범
위를 명확하게 하되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제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보전하지 않도록 하는 타협안으로 합의하였다.13) 
거가대교의 경우에는 사업기간 중 본 사업의 교통량에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
는 도로시설의 신설(본 협약체결 당시 이미 계획중인 시설은 제외)로 손실이 발
생하고, 어느 사업 연도의 실제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에 손실보상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였다.
(2) 보상금산정 기준
거가대교 및 마창대교의 협약내용을 검토하면 두 협약 모두 보상금의 수준에 
대해 신설된 도로시설로 인한 손실액은 협약내용 중 통행료수입 보장 및 환수조
항에 의하여 보전되지 않는 금액을 보상하며 이 경우 실제통행료수입과 통행료 
수입 보장을 위한 보조금 및 본 조항에 의한 보상액의 합이 추정통행료수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경상남도․마창대교주식회사(2003),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제55조 제1항.  해당 조항
의 관련문구는 다음과 같다: ‘사업기간 중 본 사업의 교통량에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도로시설의 
신설(본 협약체결 당시 이미 계획 중인 시설은 제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실제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경상남도는 그 신설된 도로시설로 인한 손실액 
중 본 협약 제51조(수입보전금 및 수입환수금)에 의하여 보전되지 않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상
한다.  단 이 경우 실제통행료수입과 수입보전금 및 본 항에 의한 보상액의 합은 추정통행료수입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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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촌∼월곶도로는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일반적인 통
행료 보장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른 도로 사업의 경우에는 단지 협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도
록 하고 있다. 환경, 항만부문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3) 보상금의 지급절차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및 고촌∼월곶도로의 경우 모두 협약당사자는 보상액 확정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의 지급의무를 처리할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하여 본 
항의 검토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환경, 항만부문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3) 향후 협상 방안
본 항에서 다룬 쟁점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정부가 경쟁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실현가능수입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사업자 측의 입장과 당해 
시설의 수요가 용량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거시적인 지역개발측면에서 필요한 경
우 신규시설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합리적인 
타협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라 경쟁사
업을 시행 또는 경쟁기업을 인허가 하는것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민간사업자의 마케팅 능력 등 사업경영능력에 따라 운영수입이 크게 달라지는 
공항, 관광단지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가 경쟁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장을 하
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쟁시설의 범위를 동종시설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민자사업시설의 통
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시설에까지 확대할 것인지가 근래 진행
된 협상에서 논의되기도 하였는데,14)동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진행되는 협상에
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14) 예를 들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거가대교사업’이라고도 불림) 협상에서는 정부의 대
체사업 시행 관련 손실보전문제를 논의하면서 당해 교량시설의 통행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쟁시
설은 대체교량 이외에 양 지점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페리노선의 증설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 
사업자 측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정부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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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료 감면문제의 처리
1) 개요
통행료 감면의 문제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사용료를 주로 운영기
간 중 주무관청의 요구로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특정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 또는 할인을 요구하거나 특정지역 또는 특정 종사자 또는 전체적
인 요금수준의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법령에서 특정 차량에 대한 통행료
의 감면을 정하고 있는 경우로써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어떻게 강구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원칙적으로 정부의 요구나 법령에 의한 사용료 감면에 따른 수입의 감소분은 
민간사업자의 귀책에 의한 손실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자 운영수입의 손실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한다.  보상의 방법으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
한 정부 재정지원의 일반적인 방법과 같이 보상금 지급과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
간 조정을 병행 검토하는 방법이다. 또한 쌍방 협의를 통하지 않은 주무관청의 
일방적 사용료 감면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가 된다. 
민간투자법 시행초기에 협약이 체결되어 추진중인 사업의 경우 사용료 감면 
요구 등이 최근에 진행되는 사업보다 더 많을 수 있는 데 이것은 초기 민자사업
의 운영수입 추정이 법령 등에 의한 추가적인 사용료의 감면이 감안되지 않고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 주요 협상사례 분석
(1) 보상요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자 측은 합의된 사용료 수준
의 감면이 사업자에게 운영수입의 손실을 가져다주는 것이며, 사업시행자 입장
에서 볼 때 총사업비를 원활히 조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추정운영수입 실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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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높여 리스크를 줄이고 조달비용을 낮추어야 하므로 주무관청의 사용료 
감면요구로 인한 운영수입 부족분에 대해서 이를 전보하여 줄 것과 수입 부족분
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일반적인 재정지원 원
칙에 따라 사용료 조정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병행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또한 정부측은 사용료가 감면되어도 운영의 효율성을 통하여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민간투자사업시설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경우(예컨대 유료도로법의 개정으로 인한 감면차량 범위의 확대)라서 민간투자
사업의 사업자에게만 불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간사업자가 일정부분 수입 부족
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협상결과 기본계획과 타사업의 실시협약에
서 운영수입 보장의 방법으로 보조금지급과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병
행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정부의 요구나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
한 사용료 감면의 경우에도 그 손실분에 대한 보장방법은 보조금 지급과 병행하
여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고,15) 또한 개통 
후 2년 정도 추이를 보고 협의하자는 안과 경차감면 등은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
지므로 매년 정산하자는 안 등이 제시되었으며, 서울시가 실제로 통행한 감면 대
상차량의 실적을 토대로 보전하기로 규정되었다. 이 경우 감면이 서울시나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을 통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감소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단 이에 대한 본 협상 회의에서의 확정 내용이 없다).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협약에 따르면 두 협약 모두 사업시행자는 유료도로법 
제 15조에 의한 통행료의 감면대상차량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 8조, 동법 시
행규칙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감면대상차량 및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은 정부의 요구나 방침 등(통행료 
감면요구 포함)으로 인하여 협약에 따라 조정, 결정된 통행료보다 낮은 수준의 
15) 서울특별시․강남순환주식회(200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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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는 경우를 정부귀책사유로 보고 이로 인한 운영수입 부족
분을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6) 또한 준공 후 운영초
기에는 공항시설의 운영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자신들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를 감
면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정부와 민간사업자는 공항시설 종사자들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대구∼부산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면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정부의 요청으로 감면할 경우 감면으로 인해 예상되
는 통행료수입의 부족분을 정부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고촌∼월곶도로의 경우에는 사용
료 감면의 보전에 대하여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항만부문의 경우 고속도로와 같이 사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 조항 없이 사용
료 조정에 대한 일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시설에 대한 경쟁력 유지, 물가에 미치는 영향, 관련법규에 따른 사용료 제
한의 필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사용
료 수준을 가감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용료 수입의 감소분은 정부가 
재정지원 하되,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병행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4개 항만사업이 모두 동일하다.
(2) 보상금의 보전방법 및 금액산정
거가대교의 사례를 보면 사용료감면으로 인한 손실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사
업시행자에게 재정지원과 더불어 추후 무상사용기간의 연장, 통행료의 조정 등
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도
로의 통행료 수준과 본 사업시설의 운영 및 관리조건을 고려하도록 한 데 반
해,17) 마창대교의 경우에는 실시협상 당시 무료교통량에 대한 수요예측결과를 
16) 건설교통부․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2000),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
약」제51조
17) 부산광역시&경상남도․지케이주식회사(2003),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제
48조; 참고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영개시시점에서 적용될 실제 최초통행료가 주무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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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에 이미 반영시키고, 추가적인 감면차량에 따라 추가비용이나 손실이 발
생했을 때 이에 대한 정부의 부담 분 전부 또는 일부를 통행료로 조정하기로 당
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통행료를 추가로 조정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 
3) 향후 협상방안
민간투자 SOC 시설의 사용료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정
부가 어느 정도의 재원을 건설 전 또는 건설 후에 투입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와 
연관된 문제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SOC 시설의 사용료를 적정가 이하로 
유지하는 정책을 고려하여 민간투자 SOC 시설의 사용료도 현행 보다 낮은 수준
에서 책정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건설보조금을 보다 늘려서 사용료를 낮추고 운
영수입부족으로 야기되는 운영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추정 통행료수입을 추정할 때에 향후 법령이나 
정부의 요구, 민원 등 제반 사유로 인하여 통행료를 감면하게 될 경우를 감안하
여 보다 안전한 수치를 추정하는 것도 협상과정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운영수입보장의 규모가 점차 하향 조정되는 정책변화의 추이를 살펴볼 때, 향
후 운영수입보장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민간투자사업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 의한 운영수입보장이 없는 사업이라 하더라고 사용료의 산정방법, 사용
료 수준 그리고 그 징수절차 등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독점적 성격으로 인한 초
과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시되어야 할 것이나, 정부의 요청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 전 사용료와 실제교통량의 곱에서 감면 후 사용료와 
실제 교통량의 곱과의 차액을 손실보장 하되 실제운영수입이 추정운영수입(감면 
전 사용료와 추정교통량의 곱)의 100%를 넘는 경우에는 추후사용료 조정이나 무
요구에 의거하여 본 조에서 산정된 최초통행료보다 낮게 책정되어 발생하는 무상사용기간 동안의 
본 사업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지원한다.  다만 협약당사자는 무
상사용기간의 연장, 추후 통행료의 조정 등 다른 대안을 재정지원과 함께 병행검토하여 채택할 수 
있다. 이때 협약당사자는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도로의 통행료 수준과 본 사업
시설의 운영 및 관리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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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용기간 연장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일정수준의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운영리스
크를 현저하게 줄여준 것이므로 사용료 감면으로 인한 손실분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후 실제운영수입이 추정운영수입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손실보전금 지급과 
사용료 조정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병행 검토하도록 하여 운영수입보장이 없
는 사업과 차등적인 보전방식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106
9.  해지 시 지급금의 산정
1) 개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해지 시 지급금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i) 정부귀책사
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매수청구권가격 범위 내에서 결정, ii)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해지 시점 당시의 영업권을 제외한 시설자체의 가치평가액, 총
민간투자비 평가액, 실시협약상의 미래현금흐름의 일정비율 등으로 협의하여 정
하되 선순위채무는 보장, iii)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정부귀책사유에 
의한 해지 시 지급금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불가항력 사유의 유형에 따라 해
지 시 지급금을 차등화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투자기본계획은 해지사유별 해지 시 지급금 산정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틀
과 원칙을 제공할 뿐 구체적인 지급금의 수준은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당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지사유별 해지 시 지급금의 산정방식과 지급
액의 규모는 정부에서 정책화한 내용을 일관되게 다수의 협상에서 채택하고 있
다.
민간투자법시행 초기부터 2002년까지 체결된 협약들에서 정책적으로 일률적
인 수준으로 정하여 졌던 해지 시 지급금 수준은 2002년 말부터 이를 하향 조정
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정부측과 민간사업자 측간의 논의를 거쳐 일
부 하향 조정하도록 의견이 수렴되었고 조정된 해지 시 지급금 수준은 2003년부터 
체결되는 협약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총선순위채무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이전의 
산정방식이나 새로이 조정된 방식이나 공히 총선순위채무는 보장하고 있다.
(1) 해지 시 지급금 산정 방법
구체적인 협약에서 체결된 해지 시 지급금의 산정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제3장∙주요 쟁점별 협상사례 및 향후협상방안   107
<표 3-23> 협약서 상 해지 시 지급금 내용
귀책
사유
사업자 귀책 주무관청 귀책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기간
구분
건설
기간중
운영
기간중
건설
기간중
운영
기간중
건설
기간중
운영
기간중
건설
기간중
운영
기간중
거 가
대교
마 창
대교
시설물의 
적정가치의 
80%
총선순위채무존재
시→총선순위 채무
총선순위채무부존
재시→해지 시점의 
총민간투자비 
잔액에 총 
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시설물
적정
가치
기대
수익
현재
가치
시설물
적정
가치의 
90%
기대
수익
현재
가치
의
 80%
시설물
적정
가치
의
95%
기대
수익
현재
가치
의
85%
송 도
만 수 
하 수
처리
시설물
적정가치의 
85%
(사업이행
보증금은 
주무관청
에 귀속)
추정미래
순현금흐름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80%
시설물
적정가치의 
100%
(사업이행
보증금은 
사업자에 
귀속)
추정미래
순현금
흐름을 
사업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
의 100%
시설물
적정가치
의 90%
(사업
이행보증
금은 
사업자 
귀속)
추정미래
순현금
흐름을 
사업수익
률로 
할인한 
현재가치
의 90%
시설물
적정가치
의 95%
(사업
이행보증
금은 
사업자 
귀속)
추정미래
순현금
흐름을 
사업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
의 95%
평 택
하 수
처 리
시설
시설물 
적정
가치
시설물 
적정
가치
의
90%
시설물 
적정가치
의 95%
강 남
순 환 
고 속
도로
추정미래
순현금
흐름의 
현재가치의 80%
추정미래 
순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의 100%
추정미래
순현금
흐름 
현재가치
의 90%
추정미래 
순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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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
사유
사업자귀책 주무관청 귀책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기간
구분
건설
기간중
운영
기간중
건설
기간중
운영
기간중
건설
기간중
운영
기간중
건설
기간중
운영
기간중
대 구
∼ 부
산 고
속 도
로
시설물
적정가치의 
85%
(사업이행
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
추정미래
순현금흐름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80%
시설물 
적정
가치
추정미래
순현금
흐름을 
사업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
의 100%
시설물 
적정가치
의 90%
추정미래
순현금
흐름을
사업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
의 90%
시설물 
적정가치
의 95%
추정미래
순현금
흐름을
사업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
의 95%
서 울
외 곽
순 환
고 속
도로
천 안
∼ 논
산 고
속 도
로
추정미래
순현금
흐름 
현재가치의 80%
고촌
∼월
곶 
도로
시설물
적정가치의 
80%
(사업이행
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
총선순위채무존재시
→총선순위 채무
총선순위채무부존
재시→해지 시점
의 총민간투자비 
잔액에 총 민간투
자비 대비 자기자
본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추정미래
순현금
흐름을 
사업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
의 80%
추정미래
순현금
흐름을 
사업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
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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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
사유
사업자귀책 주무관청 귀책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기간
구분
건설
기간중
운영
기간중
건설
기간중
운영
기간중
건설
기간중
운영
기간중
건설
기간중
운영
기간중
부 산
신 항
만
시설물
적정가치의 
85%
(사업이행
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
추정 미래
순현금흐름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80%
시설물 
적정
가치
추정 미래
순현금
흐름을 
사업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100%
시설물 
적정
가치의 
90%
추정 미래
순현금
흐름을 
사업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
의 90%
시설물 
적정
가치의 
95%
추정 미래
순현금
흐름을 
사업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
의 95%
목 포
신 외
항
인 천
북항
시설물
적정가치의 
80%
(사업이행
보증금은 
주무관청
에 귀속)
총선순위채무존재시
→총선순위 채무
총선순위채무
부존재시→해지 
시점의 
총민간투자비 
잔액에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추정미래
순현금흐
름을 
사업수익
률로 
할인한 
현재가치
의 80%
추정미래
순현금
흐름을 
사업수익
률로 
할인한 
현재가치
의 85%
* 위 표에서 총선순위채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에도, 각 사례별 정한 금액과 총선순
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을 기본으로 한다.
* 시설물적정가치의 정의: 거가대교, 마창대교, 평택하수처리시설, 강남순환고속도로, 고촌∼
월곶도로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지일까지 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총민간사업비를 해지일
의 가격으로 환산(각 지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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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 지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사업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도별 총민간사업비의 합계
액으로 정의한 반면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천안∼
논산고속도로 그리고 4개 항만사업의 경우는 총민간사업비가 아닌 총사업비로 규정하고 있
되 기 투입된 국고보조금은 이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 기대수익 현재가치의 정의: 거가대교의 경우 ‘통행료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에 표시되어 있
는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정의하였고 마창대교는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 해지일의 정의: 대부분의 사업에서 해지통지의 도달일로 정의한다. 반면 거가대교는 ‘본 협약
의 중도해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또는 주무관청이 매수를 인정하는 통지를 한 날’로만 
규정되어 있어 정확한 해지일을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4개 항만사업의 경우
는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이 기간의 만료로 협약이 해지됨을 명시하여 
사유발생당사자에게 해당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 해지 시 지급금의 지급방식 및 기간
<표 3-24> 해지 시 지급금의 일반적 지급절차
                              
협약의 해지 →
해지 시 지급금 
(또는 매수가액) 
확정 (30일이내)
→ 합의
→
YES
사업시행자에
게 금액 지급
NO
↓ 
전문기관 지정
↓
사업시행자에 
금액지급
←
협약당사
자에게 
통보
←
전문기관이 
금액산정(30일이
내)
NO
←
합의
YES
↓
각자 지정한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기초로 
협약 당사자간 
협의
대부분 협약에서는 거의 동일한 해지 시 지급금의 지급방식 및 기간을 채택하
고 있는데 협약당사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 시 지급금 또는 매수가
액을 합의하여 확정하기로 하되, 협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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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지 시 지급금 또
는 매수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는 해지 시 지
급금 또는 매수가액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약당사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날로부터 가능한 한 30일 이내에 
이를 산정하여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위 
전문기관이 산정하여 통보한 해지 시 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위 해지 시 지급금 또는 매수가액 산정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협약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당사자간에 위 항에 따른 전
문기관 지정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각 협약당사자는 각자 전문기관
을 지정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협의하여 해지 시 지급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되지 않은 금액을 해지 
시 지급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주무관청은 해지 시 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실제 지급
일까지 기준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주무
관청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협약상 회수할 수 있거나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주
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
할 수 있으나 단, 상계 후 지급될 해지 시 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이 총선순위채무
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해지 시 지급금 또는 매수가액 
중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과 관련하여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상환시 적용되는 금리는 거가대교 등 다른 사업의 경우 자금차입계약상의 정상
이자율을 적용하는 데 반해 마창대교에서는 기준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경
우 기준이자율이라 함은 산정시점직전 1개월동안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표
한 신용등급이 A+이고, 만기가 3년인 무보증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산술평균한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112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의 사례를 보면 해지 시 지급금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중도해지일로부터 해지 시 지급금의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
율(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신용등급 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유통수익
률)로 계산되며, 협약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지 시 지급금액에 대하여 협
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분쟁 해결시까지 일방당사자
는 상대방에 대한 잔액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지급 보류된 금액에 대한 결정이 
수취인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경우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게 되
고 이의가 없는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된 이자를 가산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거가대교, 마창대교,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경우는 지정한 이자율이 없을 경우 대
체할 이자율을 언급하여 규정을 명확하게 한데 반해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의 경
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다. 
또한 협약당사자간에 전문기관 지정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약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지급금
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설, 관련 운영설비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 시 지
급금에서 보험금 상당액을 공제하되  다만, 보험금이 손상된 시설의 복구나 제 
3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사용된 때에는 공제되지 아니한다. 협약중도해지 
시, 사업시행자가 상환하지 못한 채무를 주무관청이나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
한 경우나, 인천광역시 또는 제 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
에 대주단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주무관청이 지급할 해지 시 지급
금(또는 매수가)은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없이 상
계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공제나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평택하수처리시설의 실시협약에 따르면 협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
기관을 합의․선정하여 지급금 산정을 의뢰하고, 전문기관은 60일 이내에 적정
금액을 서면통보 하여야 하며 용역수수료는 협약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부담하고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금 또는 매수청구금액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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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협의하여 확정하며 해지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하고 (3년 만기 A+등급 무보증 회사채의 해지일 직전 1개월 평균이자율 적용) 보
험금을 수령한 경우의 처리는 도로부문의 처리와 동일하여 수령한 보험금 중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않은 금액은 해지 시 지급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부문과 항만부문의 실시협약을 보면 상기의 절차와 거의 동일한 절차를 따르
고 있다.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액을 합의하고 금액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이 30일 이내에 산정한 금액을 각 협약당사자에
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각 협약당사자는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그들이 
보유하는 해지 시 지급금 또는 매수가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금액산정을 위해 소요된 비용은 각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만약 전문기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각자 지정한 전문기관이 산
정한 금액을 기초로 해지 시 지급금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고촌∼월곶도로에서는 전문기관의 지정에 있어 각각 전문기관을 10일 이내에 
지정하고 각 전문기관이 30일 이내에 산정한 금액을 10일 이내에 협의해야 한다
고 규정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언급하고 있고,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경우 그 협의
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약에서 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대구∼부산고속도로, 고촌∼월곶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그리
고 4개 항만부문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다. 
연체이자는 해지일 또는 매수청구인정 통보일 직전 1개월간 한국증권전산에
서 고시하는 신용등급 A+인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의 평균유통수익률로 계산하
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지 시 지급금 중 대주단상환금액에 대해서는 자금차
입계약에 따라 상환시 적용되는 금리를 적용하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
한 해지의 경우에는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도로부문 5개 사
업과 항만부문 4개 사업이 모두 동일하다. 
도로부문에서는 본 협약상 주무관청이 사업자로부터 회수 또는 지급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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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과 주무관청이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상
계할 수 있고 단, 상계 후 지급될 해지 시 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이 총선순위채무
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항만부문에서는 본 
협약에 따라 정부가 지급해야 할 해지 시 지급금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상계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공제 없이 지급한다고 명시하여 도로부문
과 항만부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해지사유와 매수청구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해지 시 지급금
도로부문의 실시협약에는 협약상 해지사유와 매수청구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에 해지 시 지급금과 매수가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데 반해 환경부문
의 경우에는 이러한 중복사유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도로부문의 경우 해지사
유와 매수청구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큰 금액으로 정산하도록 한 규정18)
은 경우에 따라 고의로 매수청구사유를 만들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할 가
능성이 있어 이를 조정할 대안이 필요하다. 항만부문에서는 매수청구권에 관한 
사유와 중도해지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매수청구권에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산정
하지 아니하고 단지 협약당사자가 협의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중복문제는 발생
할 소지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2) 주요 협상사례 분석
(1) 지급금의 산정
① 사업자 귀책사유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건설기간 중 해지 시 지급금은 1)시설물 적정가치의 
80%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11개 사업의 경우는 2)적정가치의 85%로 규정하면
서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예를 들면, 건설교통부․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2000),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
업 실시협약」제6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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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운영기간 중 해지 시 지급금의 규정에서 1) 총선순위
채무가 존재할 경우에는 총선순위채무를, 총선순위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해지 
시점의 총민간투자비 잔액에 총 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2) 총선순위채무와 미래순현금흐름
의 현재가치의 80%중 큰 금액을 지급하기로 협약한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시점에 따라 총선순위채무 금액이 다르므로, 해지 시 지급금의 크
기가 잔여 총선순위채무 금액에 따라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운영 초
기 자기자본의 가치에 비해 너무 많은 금액이 해지 시 지급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까지의 해지 시 지급금 산정방법은 위 두 가지 경우 중 한가지
로 결정되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모두 위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② 정부귀책사유
정부귀책사유 중 건설기간 중 해지 시 지급금은 13개 사업 모두 시설물 적정가
치의 100%로 규정한다.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은 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이 사
업자에 귀속된다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개입함으로써 명확한 규
정을 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기간 중인 경우에도 13개 사업의 규정이 모
두 동일하여 추정 미래순현금흐름의 100%를 해지 시 지급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경우 건설기간 중 해지 시 지급금은 시설물 적
정가치의 90%로 동일하다. 운영기간 중 해지 시 지급금은 도로부문과 고촌∼월곶도
로, 인천북항, 군산비응항의 경우 불변현금흐름표의 미래순현금흐름을 사업수익률로 할
인한 현재가치의 80%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서는 90%로 규정하고 있다. 
④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경우 건설기간 중 해지 시 지급금은 시설물 적정
가치의 95%로 동일하다. 운영기간 중 해지 시 지급금은 도로부문과 고촌∼월곶
도로, 인천북항, 군산비응항의 경우 불변현금흐름표의 미래순현금흐름을 사업수
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85%, 나머지 부문은 95%로 규정하고 있다. 
116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부문, 인천북항, 군산비응항의 경우 유사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비교적 최근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들이다. 
<표 3-25> 해지 시 지급금
귀책사유 해지 시 지급금 사업명 계
사 업 자
귀 책 사
유
건설기간중
시설물 적정가치의 80% 와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 거가대교, 마창대교 2
시설물 적정가치의 85% 와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 평택하수처리시
설, 대구∼부산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
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촌∼월곶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부산신항만, 목포신
외항, 인천북항, 군산비응항
11
운영기간중
총선순위채무존재시->총선순
위채무
총선순위채무부재시->해지 
시효점의 총민간투자비 잔액
에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
본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
액
거가대교, 마창대교, 고촌∼월곶도로, 인
천북항, 군산비응항
5
미래순현금흐름 현재가치의 
80% 와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 평택하수처리시
설, 강남순환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
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천안∼논산고속도
로, 부산신항만, 목포신외항
8
주 무 관
청 귀 책
사유
건설기간중
시설물적정가치의 100% 와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
13개 사업 13
운영기간 중
미래순현금흐름 현재가치의 
100% 와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
13개 사업 13
비 정 치
적 불 가
항 력 사
유
건설기간중
시설물 적정가치의 90% 와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
13개 사업 13
운영기간 중
미래순현금흐름 현재가치의 80% 
와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
거가대교, 마창대교, 고촌∼월곶도로, 인
천북항, 군산비응항
5
미래순현금흐름 현재가치의 
90% 와 총선순위채무 중 튼 
금액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 평택하수처리시
설, 강남순환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
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천안∼논산고속도
로, 부산신항만, 목포신외항
8
정 치 적
불 가 항
력사유
건설기간중
시설물 적정가치의 95% 와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
13개 사업 13
운영기간중
미래순현금흐름 현재가치의 85% 
와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
거가대교, 마창대교, 고촌∼월곶도로, 인
천북항, 군산비응항
5
미래순현금흐름 현재가치의 95% 
와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 평택하수처리시
설, 강남순환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
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천안∼논산고속도
로, 부산신항만, 목포신외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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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협상사례
외국의 실시협약에서 인도의 DELHI NOIDA교량사업의 사례19)를 보면 불가항
력으로 인한 해지 시 지급금을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 간접적인 정치적 불가항력
으로 인한 경우, 직접적인 정치적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로 나누어 지급하고 정
부나 정부에서 지명한 기관은 다음 각 항의 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ⅰ) 자연재해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 개별적 Financing Agreement에 의한 Lender들에게 지급할 원금 및 그에 따른 
이자. 만기된 금액(amount due)과 미지급금(amount payable)을 포함한 금액. 
 - 사업시행자가 새로 지정된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또는 지출(제세공과, 법률자문비 등)로서 다음의 금액을 제외한 비용 
    ․ 사업시행자의 채무상환을 위해 조성된 준비금으로 실제 채무상환을 위
해 사용된 비용 
    ․ 보험금 지급에 따른 수익으로써 개별 감사에서 승인된 것을 제외한 금액 
ⅱ) 간접적인 정치적 불가항력으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 개별적 Financing Agreement에 의한 Lender들에게 지급할 원금 및 그에 따른 
이자. 만기된 금액(amount due)과 미지급금(amount payable)을 포함한 금액 
 - 사업시행자의 자본(equity)에 대하여 계약 해지 일까지 10%의 내부수익률
(IRR)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같은 금액 
 - 사업시행자가 새로 지정된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또는 지출(제세공과, 법률자문비 등)로서 다음의 금액을 제외한 비용 
   ․ 사업시행자의 채무상환을 위해 조성된 준비금으로 실제 채무상환을 위
해 사용된 비용 
   ․ 보험금 지급에 따른 수익으로써 개별 감사에서 승인된 것을 제외한 금액 
ⅲ) 직접적인 정치적 불가항력으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 개별적 Financing Agreement에 의한 Lender들에게 지급할 원금 및 그에 따른 
19) 국토연구원(2000)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표준 실시협약(안) 지침수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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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만기된 금액(amount due)과 미지급금(amount payable)을 포함한 금액 
- 사업시행자의 자본(equity)에 대하여 계약 해지 일까지 20%의 내부수익률
(IRR)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같은 금액. 단, ①항과 ②항의 금액의 합이 
해지 일까지의 총사업비와 협약으로 정한 수익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
아야 함 
- 사업시행자가 새로 지정된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또는 지출(제세공과, 법률자문비 등)로서 다음의 금액을 제외한 비용 
    ․ 사업시행자의 채무상환을 위해 조성된 준비금으로 실제 채무상환을 위
해 사용된 비용 
    ․ 보험금 지급에 따른 수익으로써 개별 감사에서 승인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향후 협상방안
(1) 해지 시 지급금 산정기준 조정방안
① 사업자 귀책사유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사업자 귀책사유의 해지 시 지급금의 산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되어왔다.
건설기간 중에는 시설물의 적정가치의 80%(또는 85%) 와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 운영기간 중에는 총선순위채무와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80% 중 큰 
금액을 지급(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 평택하수처리시설, 강남순환고속도로, 서울
외곽순환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부산신항만, 목포신외항)하고, 총선순위채무
가 존재할 경우에는 총선순위채무를, 총선순위 채무 부재시에는 해지 시점의 총
민간투자비 잔액에 총 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거가대교, 마창대교, 고촌∼월곶도로, 인천북항, 
군산비응항).
건설기간 중에 시설물의 적정가치의 일정 비율을 해지 시 지급금으로 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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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설물의 적정가치의 정의에
서 볼 수 있듯이 사업수익률까지 가산한 금액을 시설물의 적정가치로 정의함으
로써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까지 가산한 금액의 일
정 비율을 해지 시 지급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실제 투입된 비용의 상당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운영기간 중 해지 시 지급금은 첫번째 방법의 경우(서울외곽순환도로 실시협
약상 해지 시 지급금) 사업자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순현금흐름의 80%를 
보장해 줌으로써 자기자본의 가치에 비해 너무 과도한 해지 시 지급금이 지급되
는 문제가 있다. 미래순현금흐름이란 실시협약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현금흐름
으로 사업자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순현금흐름의 80%를 보장한다는 것
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사업의 특성상 운영초기에는 운영수입이 작게 나타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운영
수입이 증가, 유지되는 흐름을 갖고 있어 미래순현금흐름의 일정 비율로 해지 시 지
급금을 지급할 경우 해지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 최고의 해지 시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나타나게 되어 사업자가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해지 시점까지의 운영수입이 고려되지 않은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제로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사실상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
다.
두번째 방법의 경우(인천북항 실시협약상 해지 시 지급금)에는 잔여 총선순위
채무의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동안은 해지 시 지급금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고 
상환된 직후에는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건설기간은 시설물의 적정가치로, 운영기간은 미래순현금흐름을 해지 
시 지급금 산정기준으로 하되 시설물의 적정가치를 재무제표상 건설중인 자산계
정금액 또는 관리운영권 금액 (총투자비 누계액-운영설비비계-영업준비금계) 에 
기 투입된 국고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재정의하며, 미래순현금흐름의 80%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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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해지 시 지급금은 너무 과도하므로 사업별로 총선위채무의 보장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비율로 낮추어 협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전기간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시설물의 적정가치의 일정비율을 산정기준으
로 하여 그 일정비율을 해지 시 지급금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해지
사유가 사업자 귀책 사유인 만큼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을 해지 시점에 산정
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해지 시점의 시설물의 적정
가치를 구해 그 가치의 일정 비율을 해지 시 지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셋째, 건설기간은 시설물의 적정가치로, 운영기간에는 시설물의 적정가치와 
미래순현금흐름의 일정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중평균(예 2:1)하여 산출한 금액
을 해지 시 지급금으로 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해지 시 지급금의 
사정을 동 시설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해지 시 지급금을 산정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기타사유
현재 주무관청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해지 시 지급금의 경우는 건설
기간 중에는 시설물의 적정가치의 일정 비율을, 운영기간 중에는 미래순현금흐
름의 현재가치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고 있다.
건설기간 중 해지사유 발생시 운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자본
에 대한 수익률을 인정해주고 있어 불합리한 면이 있다. 운영기간 중 해지사유 
발생시 미래순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해지 시 지급금을 사용한다는 논리에는 이견
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지 시 지급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
다.
해지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미래 운영했을 
경우 생기는 수입의 전부 혹은 일정 비율을 지급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가치에 비
해 너무 과도한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 미래의 운영수입을 해지사유라는 이유로 
한번에 지급받는다는 점,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해지 시 지급금이 최대가 되는 시
점이 발생한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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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사업의 특성상 해지 사유의 발생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경우 많은 
사회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해지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사업을 계속 해나갈 유인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의 해지 시 지급금 산정방법은 그런 유인을 제공하
지 못하고 오히려 해지 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2) 해지 시 지급금과 매수청구가액
협약상 해지사유와 매수청구사유는 각기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므로 이
를 주장할 수 있는 일방당사자가 선택적으로 청구하면 될 것이다. 다만 해지 시 
지급금 청구권은 협약이 해지되어야 발생하는 것이고 매수청구권은 협약이 존속
중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양자가 경합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양자중 큰 금액을 지
급한다는 규정은 옳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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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원의 처리
1) 개요
사업기간 중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진행의 지체나 추가비용의 
발생 등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실시협약 협상과정 쟁점으로 논의되
어 왔다. 통상 민원의 종류를 사업의 시행 그 자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민원과 
사업자의 시공행위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으로 나누어, 전자는 정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후자는 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정하여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민원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위에서 분류한 두 종
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민원이나 어느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는 민원도 발생할 
수 있어 모든 발생 가능한 민원을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해당 당사자에게 책
임부담 시키는 것은 실제 적용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협상과정에서는 민원의 분
류, 책임 및 비용부담의 주체, 분류하기 어려운 민원이 발생할 경우의 처리 등이 
쟁점사항으로 논의될 것이다.
2) 주요 협상사례 분석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사업의 실시협약은 도로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도로 부지 및 지장물보상과 어업권보상 등과 관
련된 민원은 정부책임으로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20) 비슷한 시기에 체결된 부
산신항만사업 실시협약도 사업시설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시공민원은 사
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민원의 경우는 
정부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정하여21) 사업자 책임으로 처리하는 ‘시공
민원’과 정부 책임으로 처리하는 ‘사업민원’을 구분하고 있다.
이후 체결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사업 실시협약은 사업자의 책임으로 처리
20) 건설교통부․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2000),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제23조
21) 해양수산부․부산신항만주식회사(2000),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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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공민원을 사업시설의 시공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등 시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이라고 정하여22) 시공민원의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협약조항을 기준으로 장래 발생하
는 모든 민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협상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며 쟁점화되고 있다. 
마창대교사업 실시협약 체결협상과정에서 사업자 측은 사업민원과 시공민원
의 유형을 상세하게 정하여 이를 협약의 부록에 명시함으로써 실제 민원이 발생
하였을 때 당사자간의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정
부측은 발생할 민원의 유형을 모두 협상과정에서 예상하여 상세하게 정하는 것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협약에서는 개략적인 구분의 틀을 제공하여 실제 민
원발생시 사업자와 정부가 협력하여 사태해결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협상결과 정부책임으로 처리하는 사업민원을 ‘본 사
업의 부지보상, 어업권보상, 영업손실보상 등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시행으로 제
3자가 기존에 누리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써 발생되는 민원’으로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23) 
용마터널사업 협상과정에서는 사업자 측이 시공민원을 악성 시공민원과 진성 
시공민원24)으로 나누어 진성 시공민원에 한하여 사업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악성 시공민원의 경우에는 민원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총사업비에 추가적으로 반
영해야 한다는 안을 주장하였다.    
협상당시 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공사가 환경단체와 종교단체가 제기
한 민원에 의하여 지체되며 해당 사업자에게 적지 않은 손실을 끼치고 있었는데 
22) 서울특별시․강남순환주식회사(200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제13조 제2항
23) 경상남도․마창대교주식회사(2003),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56조 제1항
24) 여기서 ‘악성 시공민원’이라 함은 시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중에서 그 기초사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인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사항을 이유로 제기되는 악의적이고 부당한 민원
을 의미하고, ‘진성 시공민원’이라 함은 시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으로서 사업시행자의 귀
책사유, 주의의무위반, 법령위반, 시공기준 및 안전수칙 위반, 기타 사업시행자의 책임있는 사정에 
기인하여 발생한 민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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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진행중인 사례를 염두에 두고 사업자 측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민원의 범
위를 보다 구체화하며 축소하고자 하는 사업자 측의 의도는 협상과정에서 충분
히 이해되었으나 정부측은 민원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어떤 당사자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는 해당 당사자의 귀책여부에 의해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의 
분담차원에서 정하여지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나 의무위반에 기인
한 민원의 처리만을 책임진다면 이는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 측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협상결과 기존의 협약들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원을 정부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사업민원과 사업자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시공민원으로 구분하되, 정부의 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유형의 민원이 발생
하는 경우 민원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협의하고 추가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사자간에 합의가 도출하였다.25)
또한 민원으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부담을 사업민원인 
경우 주무관청이, 시공 및 운영민원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에는 이견
이 없었지만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이 순수하게 추가금
원으로 부담할 지 아니면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부담할 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상당히 많았다. 많은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 방식으
로 총사업비의 변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3) 향후 협상방안 
현재 사용하는 민원이란 용어를 보더라도 민원을 법적인 보호이익 즉 법률상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근거없는 순수한 진정까지 
포함하고 있는 듯이 보여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아니고 법적인 이익 이상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이익을 떠나 지역이기주의나 정
책적인 이유로 순수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민원임을 감안하면 당사자 일방의 
책임 범위에 국한하여 논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원을 정부의 
25) 서울특별시․(가칭)용마주식회사(2003), ‘용마터널건설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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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으로 처리할 민원과 사업자의 책임으로 처리할 민원으로 구분하는 것은 귀
책여부를 기준으로 비용부담의 주체를 결정하기보다는 당사자 일방의 책임여부
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라는 리스크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당사자간
에 분담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당사자의 리스크 배분은 구체적인 사업에 따라 당사자의 지배 또는 통제영역
에 속하는 민원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상하여 제시하고 처리방안도 구체
적으로 논의하여 실시협약에 반영하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민원발생 사유 및 그 처리를 규정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협상 방안이라 할 것이다. 실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어느 유형에 속하는 민원인
지 파악하기 어렵거나, 협약에서 정한 유형에 모두 해당되는 민원이 발생할 가능
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추가비용 처리문제 또한 협상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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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부측 공사부분의 적기 준공
1) 개요 
대부분의 민자사업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시설과 연계되는 시설(예를 
들어 접속도로 등)을 정부에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시설
을 준공 후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측이 시행하기로 한 시설 또한 적기에 
준공되어야 하는데,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준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측 시행
부분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쟁
점화 되어 논의되고 있다.
2) 주요 협상사례 분석
(1) 보상 해당요건
정부측 공사부분의 적기 준공에 대해서는 사업성과 절대적으로 연관이 있는 
도로부문에서 주로 협의되고 있으며 환경부문의 실시협약에는 이 조항이 포함되
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
거가대교의 경우 주무관청은 본 도로와 연결되는 왕복 4차로(2×2) 접속도로
를 본 사업 준공예정일까지 완공하고 통행료를 무료로 하여 운영을 개시해야 하
는데, 사업시설이 준공되어 관리운영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도로가 
관리운영권 설정일까지 준공․운영개시 되지 못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에 보상된
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마창대교의 경우에는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로
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접속도로를 준공․운영개시 되지 못한 경우에 보상요
건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협상과정에서 사업자 측은 
정부측이 건설하며 동 도로시설에 연결되는 시흥영업소 연결구간이 사업자가 민
자건설부분을 준공할 때까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 추정통행료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측 건설구간이 완공되어 민자건설구간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 질 
때까지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업자 측의 주장에 대하여 정부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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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 건설구간이 적기 완공 되지 아니하여 사업자에게 손실을 끼치게 되는 경
우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였으나 민자건설부분이 
준공되는 시점까지 여하한 경우에도 정부측 건설구간이 완공될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만약 민자건설구간이 조기 준공되는 경우 정부측도 건설일정을 앞당겨 조
기에 정부구간을 완공해야 되므로 이는 정부측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보상액의 규모도 추정통행료수입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정해질 수 있
도록 사업자에게 요청하였다.  
협상결과 보상의무의 발생시점에 대하여는 정부가 시행하는 연결구간이 무상
사용기간 개시일 이전까지 완공 및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무상사용기간의 개시
일로부터 정부측 시행구간의 완공 및 운영까지의 기간 동안 보상이 이루어지도
록 합의가 되었는데26)동 협약에서 사업자 측이 민자구간을 조기 준공하는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준공예정일로부터 시작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사
업자 측이 조기 준공한 경우에도 정부측은 시행구간을 준공예정일까지만 완공하
면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문구가 작성되었다.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정부의 지원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보상규정은 없다.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실시협약에는 
정부측 공사부분 대해 언제까지 시공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무규정(정부는 본 사업 완공
예정인 경부고속도로 중 천안IC에서 본 사업구간의 시점인 천안JCT까지 도로를 6차선
에서 8차선으로 확장함)은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목포신외항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의 부담
으로 항만기본시설, 부두지역시설 및 배후수송시설을 적기에 착공하여 공정에 
맞추어 추진하고 준공한다’는 조항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접근한 반면, 부산신항
만, 인천북항, 군산비응항의 경우 정부의 지원시설을 구체적으로 부록에 명시하
여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6) 서울특별시․강남순환주식회사(2000),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제42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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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금액 및 기간
<표 3-26> 보상금액 및 기간
보상금액 규정 사업명
추정사용료 수입에서 운영개시일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정상 
운영되는 날 전일까지의 실제사용료 수입과 운영비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마창대교, 고촌∼월곶도로, 부산신항만, 
목포신외항, 인천북항, 군산비응항
추정사용료 수입에서 운영개시일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정상
운영되는 날 전일까지의 운영비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일부 운영개시된 경우 추정통행료수입에서 실제통행료수입을 
차감한 금액
거가대교
각 사업년도의 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90%에 미달
하는 경우 그 차액 강남순환고속도로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함 평택하수처리시설
조항없음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위의 표에서 거가대교의 경우 차감금액중 실제통행료 수입을 차감한다는 문구
가 없어 정부가 추정수입에서 운영비 감소분만 뺀 금액을 준다는 것처럼 보이나 
해석상 실제수입료도 차감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문구대로 해석한다면 추정수입이 100, 추정운영비가 70이고 실제수입이 70 실
제운영비가 65 일경우 마창대교등의 경우에는 100-70-5 인 25를 주면 되지만 거
가대교는 100-5 인 95를 준다는 결과가 생기나 이는 불합리한 해석으로 위의 문
구를 빠뜨린 것으로 보인다. 아마 거가대교의 경우에는 접속도로가 없으면 실제 
통행이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이 있으며 일부 준공의 경우에 관
해서는 거가대교에만 있는 조항이다.
위에서 운영개시일이라는 용어는 보상기간의 기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실
시 협약서상 사용 의미는 아래 표<3-27>과 같다.
<표 3-27> 실시협약상 운영개시일의 의미
사업명 운영개시일의 의미
비응항, 목포항 운영개시일(또는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에서 정한 처리시한을 경과하는 경우 그 처리시한 만료일)
인천북항, 거가대교 준공예정일의 다음날(준공예정일까지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관리운영권설정일(준공예정일 이후 관리운영권이 설정된 경우)
마창대교, 고촌∼월곶
도로
준공예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익일 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설정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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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의 경우 주무관청은 준공예정일의 다음날(준공 예정일까지 본 사업 시설
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관리운영권설정일(준공예정일 이후 관리운
영권이 설정된 경우)로부터 접속도로가 준공 및 운영 개시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추정 통행료수입에서 운영비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본 
도로가 일부 준공된 접속도로와 연결되어 운영개시되는 경우에는 추정통행료수입에
서 실제통행료수입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마창대교는 준공예정일 익일이나 관리운영권설정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일
자부터 추정 통행료수입에서 실제통행료수입과 운영비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
상금액을 산정한다고 명시하였다 (마창대교의 경우 보상개시기간은 준공예정일로부
터 30일 되는 날의 익일과 관리운영권이 설정되는 날중 나중에 도래하는 일자임).
강남순환고속도로의 보상액의 수준에 대하여는 사업자 측이 정부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정부시행구간의 미개통으로 인하여 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9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동의하면서 정부측
에게도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보상액의 현금지급이 보장될 것을 요청하여27)  
i) 실제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80%이상이지만 90%에 미달하는 경우 정
부가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ii) 실제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80%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정통행료수입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추
정통행료수입의 80%와 실제통행료수입과의 차액은 현금지급 또는 당사자가 합
의하는 경우 사용료 조정이나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으로 이를 대신 하도록 하는 
타협안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28)
평택하수처리시설의 경우를 보면 처리지역기반시설이 준공예정일까지 완료되
지 아니하여 해당 개별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로 인한 
27)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은 통상 건설분담금을 제외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보상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현금지급과 병행하여 사용료의 인상이나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으로 전부 혹은 일부 대체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협상과정에서 사업자 측은 보상액의 수준을 낮춰줄 것을 요청하는 정부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보상액의 일정부분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될 것을 요구하였다.
28) 서울특별시․강남순환주식회사(200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제42
조 제2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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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손실보전은 최초사용료 산정 시 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명시하였을 뿐 보상금액의 산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명
시도 되어 있지 않아 도로부문에 비하여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항만부문의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적기 준공이 안된 경우의 보상부문에 있어서
는 무상사용기간을 연기하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주도록 되어 있다. 보상방
법으로는 목포신외항, 부산신항만, 군산비응항의 경우 운영개시일(또는 항만시
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정한 처리시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처리시한 만료일)이후 
본 사업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손실에 대하여 추정사용료수입에서 운영
개시일로부터 본 사업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날까지의 실제사용료 수입과 
운영비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을 재정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인천북항의 경우는 날짜계산시기에 있어서 준공예정일 다음날(준공예정
일 이전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관리운영권설정일
(준공예정일 이후 관리운영권이 설정된 경우)로부터 항만기본시설이 준공 및 운
영개시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라고 명시하여 실제관리운영권이 설정된 기간을 기
준으로 기간을 산정하고 있는 점에서 다소 상이하다.
3) 향후 협상방안
위의 협약들이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상액의 규모와 지급방식, 보상 의무
의 발생시점에 대하여 협상을 통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보상금액에 대하여 추정통행료수입에서 실제통행료수입과 운영비감소분을 차감
한 금액을 보상액으로 할지 아니면 운영비 감소분만을 차감 할 것인지 아니면 추정
통행료 수입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보상의무의 발생시점에 대해서도 준공예정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운영권이 설정
된 시기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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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불가항력사유의 구분 및 처리 
1) 개요 
협약 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사업기간의 연장
이나 추가적인 비용을 야기하는 사유를 불가항력 사유로 규정하는 데 민자사업
의 실시협약에서는 통상 이를 정치적 불가항력사유와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일단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구분 및 처리에 대한 문제는 사업추진방식과 관련
이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
식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방식은 불가항력사유에 대한 처리도 사업시행자가 더 
큰 부담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통상 추진되는 
사업방식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
게 되는 방식을 전제로 하기로 한다.
불가항력 사유를 정치적인 사유와 비정치적인 사유로 구분하는 것과 각각의 
카테고리에 어떤 형태의 불가항력사유가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는 민간투자법 시
행초기부터 정부측이 정책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여 대부분 정책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파업과 같은 사유가 비정치적인 사유로 구분되는 것과 불
가항력사유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하여 사업자와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 
등이 쟁점화 되어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다. 
2) 주요 협상사례 분석
(1) 불가항력 사유의 구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민자사업을 위한 협상에서 다음과 같이 불가항력사유
를 정치적인 사유와 비정치적인 사유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정한이래 이후 체
결되는 협약들도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각 사업별로 규정하고 있는 불가
항력 사유를 구분하여 보면 아래의 <표 3-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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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불가항력사유의 구분
정치적 비정치적
공통
1. 전쟁, 사변 또는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3. 본 사업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법
령의 제, 개정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등의 자연재해 및 위
험물의 발견
2. 전국적 또는 사회산업 전반의 파업
3. 정부의 정책변경이나 경제환경 및 본 사업환
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
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의 수
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타
거가대교
제53조(주무관청의 비재정적 지원) 
제8항에 따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예비항로 수심확보(16m 이상)를 위
한 준설을 지연 또는 불이행함으로써 
공사의 착수의 지연중단 또는 불가능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이외의 불가항력 사유
마창대교 없음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이외의 불가항력 사유
송도만수하
수처리시설
-본 사업시설 또는 사업시행권에 대한 
몰수
-중앙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에 의한 
본 사업시설의 수용
없음
평택하수처
리시설
불가항력사유에 의한 본 사업시설 또
는 사업시행권에 대한 몰수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의 고의나 과실없는 사유
로 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중단되거나 비용이 
초과되는 경우
강남순환
없음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이외의 불가항력 사유
대구∼부산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이외의 불가항력 사유
고촌∼월곶
협약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보상업
무 지연 등 기타 각 위호에 준하는 사유
서울외곽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이외의 불가항력 사유
천안∼논산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이외의 불가항력 사유
부산신항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의 고의나 과실없는 사
유로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초과되는 
경우
목포신외항
인천북항
비응항
이상과 같이 정치적 및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의 구분에 대해서는 협약들이 
정부의 정책적인 관점에 따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각 협약별로 
차이 및 협상상 주요쟁점은 아래와 같다.
거가대교에서는 불가항력 사유구분에 더하여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가 발생
하기 이전에 발생한 협약당사자의 의무사항 및 불가항력사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야기된 것이 아닌 협약당사자의 의무지연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는 불가항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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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협약당사자 어느 일방이 위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또는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이를 합하여 본 협약상 "불가항력사유"
로 총칭한다)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규정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택하수처리시설의 협약에서는 불가항력에 포함되지않는 사유로서 사업에 
투입되는 기계 및 장비(부품 및 기타 소모품을 포함한다. 기타 설비, 전력, 용수 
등의 부족 또는 노후화, 조달지연, 고장 등과 협약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한 제3자
의 이행지연 또는 불이행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외곽도로의 경우 원안에서는 불가항력사유를 정치적, 비정치적, 기타로 
구분하였으나 합의안에서는 정치적 이외의 사항을 비정치적위험에 포함하였으
며 산사태의 경우를 비정치적 위험유형으로 규정하였다.
인천북항 민간투자사업 협상과정에서 사업자 측은 강력한 지역항만노조가 조
직되어 있고,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단위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전국적 
또는 사회산업전반의 파업’이라는 항목 대신 ‘경인지역 항만노조의 파업’이라는 
항목을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사업자 측은 지역
항만노조의 파업사태가 있을 경우 부두시설의 운영이 사실상 마비되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사실(협상당시 미국 서부해안 항만노조의 파업사태가 심화되
어 부시 대통령이 직접 조정에 개입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음)을 실례를 들어 
강조하며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전국적 규모의 파업보다는 보다 위험성이 높은 
경인지역의 항만노조 파업을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측은 전국적인 규모의 파업은 개별 사업자의 책임영역에 속한 것으
로 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임이 명백하나, 경인지역 노조의 파업은 사업시
행자가 개별사업장인 인천북항 노조와의 협상과정에 성의 없는 자세로 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서도 유발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였고 이에 기존의 협약 문구로도 사업자 측의 책임 있는 사유에 
134
기인하지 아니한 지역노조나 개별사업장의 파업은 기타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에 해당될 수 있음을 협약당사자가 이해하였으며, 기존의 협약들과 같이 전국적 
규모의 파업을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의 개별 항목으로 규정하도록 합의하였다.
(2) 불가항력에 의한 보상금액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민자사업을 위한 협상에서 불가항력사유의 보상을 정
한 이래 체결되는 협약들도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도로부문에서는 건설기간 중인 경우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처리는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그에 따라 운영개시일을 연기하되 (a)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는 총
사업비 증가분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인 경우 80%의 한도내에서 협의하여 정부가 부담하고, 정치적 불가항력사유인 
경우 실제 발생 비용의 90%를 부담하며 이 경우 협의하여 통행료를 조정하거나 
무상사용기간 조정으로 보전하기로 되어 있다. 운영기간 중인 경우 추가비용발
생시는 위의 총사업비 증가시 조항(a)에 준하여 처리하고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무상사용기간 조정으로 하거나 통행료보장 및 환수의 조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항만부문의 경우에도 공사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처리는 공사기간연장
하며 운영개시일을 연기하되 (a)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는 총사업비 증가분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비정치적인 경우 80%의 한도 내에서 협
의하여 정부가 부담하고 정치적인 경우 보험처리가 안 되는 부분의 90%를 부담
하도록 하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운영기간 중인 경우 복구 등에 추가비용이 발
생하는 경우 비정치적일 때 80%의 한도 내에서 협의하여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
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보상금액의 
산정이나 지급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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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보
장(공사기간중)
주무관청부담분
사업명 계
비정치적사유시 정치적사유시
75% 90% 거가대교, 마창대교, 고촌∼월곶도로 3
80% 한도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부담
90%
평택하수처리시설, 대구∼부산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강남순환도로, 서
울외곽순환도로, 인천북항, 목포신외항, 
부산신항, 비응항
9
보장내용없음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 1
마창대교 실시협약 협상과정에서는 사업자 측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
한 추가비용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80%의 한도 내에서 협의하여 정
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기존 협약의 문구가 비용 분담율을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고 향후 협의하도록 하여 분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으므로 정부 분
담율을 80%로 확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측은 사업자 측
의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정부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 분담율을 
본 사업에 대하여만 확정하는 것은 타 사업과 비교할 때 특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
며 반대하였고 협상결과 정부분담비율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는 사업자 측의 주장과 
추가비용의 80%를 확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다는 정부측의 입장 간의 타협안으로 
추가비용의 75%를 정부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29) 
동 협상과정에서 정치적 불가항력사유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부는 추가비용의 
90%는 정부가 부담하고, 사업자 측이 부담하는 10%에 대하여는 향후 사용료인
상이나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으로 이를 보전토록 하고 있는 기존협약문구는 결과
적으로 사업자 측에는 비용을 분담시키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위
험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불가항력사
유를 정부의 귀책사유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는 것이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정부측 주장이 협상과정에서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사업자 측이 부
29) 경상남도․마창대교주식회사(2003),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5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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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는 10%에 대하여 사용료나 무상사용기간 조정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문구는 
동 협약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3) 불가항력에 의한 보상절차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협약에 따르면 두 협약 모두 거의 동일한 보상절차를 
따르고 있는데 먼저 사업시행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추가비용의 산정내역서
를 증빙자료와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되고 협약당사자는 그 산정내역서를 
기초로 그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이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며, 주무
관청은 확정일 직후에 도래하는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하여 당해 예산이 집행되
는 연도의 2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무관청은 위 확정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한 금액을 사업시행
자에게 지급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협약당사자는 주무관청의 지급의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통행료나 무상사용기
간의 조정으로 대신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협약
당사자는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도로의 통행료 수준과 본 
사업시설의 운영 및 관리조건을 고려해야 하고 협약당사자는 주무관청이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의 지급의무를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하여 본 항의 검토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주무관청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 사
업의 수행이 지연되는 동안 자금차입계약상의 원리금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자급차입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융자를 시행하거
나 또는 사업시행자가 단기차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송도-만수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불가항력사유 발생시 협약당사자
는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에 관한 조항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협의
를 하며, 협의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사유의 처리에 관한 합의를 도출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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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택하수처리시설의 사례에서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불
가항력 사유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불가항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합리
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완화 또는 치유조치를 취함
에 있어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 본 협약에 따라 협약당사자간 위험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고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의 불가항력 처리절차가 아닌 협약에 명시된 일반적 분쟁의 해결절차에 따라 해
결토록 규정되어 있다.
3) 향후 협상방안 
위와 같이 불가항력 사유들을 비정치적 사유와 정치적 사유로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는 협상 때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추가비
용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적인 지원과 보장을 통해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적 의
지의 표현이었으므로 그동안 정부는 사업자에게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을 상당
히 완화시켜 주었다.
비정치적 사유와 정치적인 사유로 구분되는 각각의 불가항력사유들은 정책적
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정해져 온 사항이므로 개별협상에서 변경하기는 어려
울 것으로 보이나,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에 의한 추가비용의 분담비율은 80%를 
상한으로, 정치적인 경우 90%를 상한으로 개별 협상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
담비율을 확정하는 것은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며, 일부 협약에서는 사업
자 측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사용료나 무상사용기간으로 보전하는 규정이 있
으나 이는 결국 사업자 측이 전혀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러
한 보전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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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 H A P T E R
요약 및 결론
1. 실시협상에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1)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요약
항목 쟁 점 사 항 문 제 점 개 선 방 안
공사비 ◦기술적 리스크
  (수량/단가의 불확실성)
   
◦사회적 리스크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불확실
성에 대한 리스크의 예측 및 
비용결정에 어려움
◦기본적인 공사비 관리구도가 
설계-시공 분리 발주방식의 틀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기 수행된 공사비 분석을 위한 
Feed-back체계의 부재로 정
보의 축적 및 공유 미흡
◦민원등의 사회적 리스크
◦기술적 리스크의 해결방안
 - 공사비 관리모델의 정립(VE, 
LCC, Cost planning) 및 
분석기술의 축적
◦사회적 리스크의 해결방안
 - 리스크 분배방안 모색(정부가 
부담할 리스크 선확정 등)
◦기타 절차의 정비
 - 민간제안검토시 VE를 통한 
리스크의 발췌 및 정부실행
대안의 작성 등
수익률 ◦사업수익률의 적정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수익률의 
적정성에 대한 정부와 민간사
업자의 판단기준에 차이가 있
음
․수익률 협상시 고려 요소별 판
단기준의 불확실성
◦한계수익률적 접근방안 
 - 민자사업 유치가 가능한 한
계수익률에 대한 연구
◦적정사업수익률 결정을 위한 
위험요소의 고려
 - 타인자본조달금리의 적정성 
고려, 사업종류별 위험가산율
과, 개별사업별 내재위험을 
감안한 위험보상율의 설정
◦ROE의 고려
 - 투자자에게 중요한 자기자본
수익률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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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량의 
추정
◦사회경제지표
◦관련계획의 수용
◦교통수요 추정 자료
◦기종점자료 및 도로망자료의 
검증
◦수요의 적정성 여부판단
◦차종구성비의 적정성 여부판
단
◦운영초기년도의 교통수요 
◦장래의 여건 변화
◦지자체 계획목표치 적용시 장
래 수요의 과다 추정 가능성이 
있음
◦공인된 개발계획 및 도로교통
시설계획이 목표하는 년도에 
개발완료되지 못함.
◦교통수요 추정시 자료의 근간
이 되는 기종점자료 및 도로망 
자료의 신뢰성이 낮음 
◦기종점자료 및 도로망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방법이 필
요
◦사업노선 추정수요의 적정성
을 판단키 곤란함
◦추정교통량 차종구성비의 적
정성을 판단키 곤란함
◦운영초기년도의 교통수요는 
예측치와 오차가 심할 가능성 
있음
◦운영개시후 30년간의 여건 변
화를 정확히 예상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함
◦지차체의 계획목표치를 우선
으로 하지 않으며, 장래 장래
의 현실성이 결여된 계획은 
미반영 또는 시기를 조정하여 
적용함
◦개발계획 및 도로교통시설계
획은 협상시 해당 주무관청과 
협의 및 의견을 수용하여 교
통수요를 재추정토록 함
◦고시사업 : 정부에서 기종점
자료와 도로망자료 제시 또는 
추정교통량 제시
◦제안사업 : 제안된 교통수요
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재분석 
시행 
◦스크린라인 및 코든라인을 이
용한 정산과정을 근거로 기종
점자료 및 도로망자료의 신뢰
성을 검증한 근거 검토
◦향후 사업노선과 기능이 유사
한 경쟁노선과의 교통량배분
상태 및 혼잡도를 비교
◦사업노선과 기능과 지역이 유
사한 노선의 차종구성비와 비
교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
◦통행패턴이 안정되지 못한 초
기년도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Ramp-Up방안의 적
용성을 검토함
◦협상시 장래 예측치 못한 여
건변화에 대한 대책을 미리 
논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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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수입보장 
및 
환수와 
관련된 
사항
◦수입보장수준에 관한 사항
◦보장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환수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입보장수준이 
일률적임
◦수입보장금 지급시기의 지체
로 인한 사업운영의 어려움 발
생
◦사용료 수입 환수시 비용차감
에 대한 형평성 문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
적 수입보장수준 결정(하수처
리시설 사업의 경우 고정사용
료 비율의 적절한 산정 등)
◦지급절차의 제고
- 수입보장 수준과 보장기간의 
하향 조정을 감안하여 지급시
기를 앞당기는 방안
◦수입보장시나 환수시 비용 증
감분의 고려에 대한 동일한 
기준 적용
총선순위
채 무 의 
범위확정
◦총선순위채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재차입시 정부의 인정여부
◦정부가 보장하는 총선순위채
무 정의상의 불명확성
◦발생이자 정의의  불명확성
 - 협약서상 이자율 적용을 주장
할 여지가 있음
◦재차입시 자금차입조건의 변
경에 대한 보장이 부당함
◦정부지원제도 취지에 부합하
는 명확한 정의 
 - 사업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선순위 타인자본으로 한정
◦발생이자는 실제 약정이자율
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재차입시에도 원차입계약 조
건을 한도로 총선순위 채무 
확정
정 부 이 
경쟁사업 
시행
◦보상대상 신규사업의 범위
◦보상금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절차
◦ 경쟁시설의 범위 ◦신규시설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햐
여 타협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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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료 
감면문제
의 처리
◦주무관청 혹은 법령에 의한 
사용료 감면 요구관련  보상 
문제
◦보상금의 보전 방법 및 금액산
정에 대한 주무관청과 사업자
간의 논쟁우려
◦보상요건이 불명확함
◦보상금 지급과 사용료 및 무
상사용기간을 병행 검토하는 
방안
◦건설보조금을 증가시켜 사용
료를 낮추는 방안
◦추정통행료수입 추정시 향후 
통행료 감면의 경우를 감안하
여 안전한 수치로 추정
◦사용료 감면 후 실제 운영수
입이 추정운영수입에 미달하
는 경우에만 보전
해지 시 
지급금
◦시설물의 적정가치에 대한 
쟁점사항
◦해지 시 지급금 산정방법에 
대한 쟁점사항
◦해지사유와 매수청구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해지 시 지급
금에 대한 쟁점사항
◦건설기간 중 시설물의 적정가
치를 사업수익률까지 고려한 
금원으로 산정하고 있음.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 시 지급금은 
1)총선순위채무, 총선순위채
무가 없을 경우 총민간투자비 
잔액에 총 민간투자비 대비 자
기자본비율을 적용한 금원 
◦2)총선순위채무, 총선순위채
무가 없는 경우 미래순현금흐
름의 80% 
◦해지사유와 매수청구사유가 경
합하는 경우 해지 시 지급금과 
매수가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한
다는 규정은 근거없는 규정임 
◦시설물의 적정가치를 재무제
표상 건설 중인 자산계정금액 
또는 관리운영권 금액에 투입
된 국고보조금을 공제한 금액 
등 투입비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
◦1)선순위채무 잔존시 잔여 총
선순위채무의 변제에 따라해
지 시 지금금이 점차 줄어들
다가 상환된 직후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음
◦ 2)사업시행자 귀책사유임에
도 불구하고 운영기간 중 미
래순현금흐름의 80% 보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배상책임이 
거의 없는 과도한 보장으로 
감소 
◦해지사유와 매수청구사유는 
각각 별개의 근거 사유로서 
경합하는 경우 당사자가 선택
하여 주장할 것이므로 양자 
중 큰 금액 지급하는 규정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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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의 
처리
◦민원의 범위에 대한 쟁점사항
◦민원의 분류에 대한 쟁점사항 
◦민원의 처리에 대한 쟁점사항 
◦민원을 법률상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국한하여 당사자의 책임 
문제를 고려  
◦통상 사업민원과 시공민원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나 현실적으로 
양자의 구분이 어려운 민원이 발
생할 가능성이 상당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에 대하여 정부측이 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총사업비
의 변동사항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됨.
◦법적인 이익을 초월한 지역
이기주의나 정책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민원도 상당하여 
당사자의 책임여부와 관계없
이 민원이라는 리스크의 합
리적 분배 측면에서 접근
◦구체적 민원사유의 발생을 
각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구
체적으로 예상하여 적시
◦사업의 특성 및 주무관청의 
입장을 고려하여 협의
정부 측 
공사부분
의 적기
준공
◦민간자사업자의 운영 차질 
시 보상 관련 사항
◦보상금의 규모 산정의 문제
◦보상의무의 발생시점에 대한 불
명확성
◦보상금액에 대한 확정
- 추정통행료수입에서 실제통
행료 수입과 운영비감소분
을 차감한 금액
◦보상의무 발생시점을 확정
(준공예정일 또는 관리운영
권 설정일)
불가항력
사 유 의 
구분 및 
처리
◦불가항력 사유의 범위에 대
한 쟁점사항
◦ 당사자의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한 쟁점사항 
◦지역항만노조 파업 등 개별사업장
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가 분분
명한 파업 등 불가항력 사유에 포
함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
담분을 사용료나 무상사용기간
의 조정을 통하여 보전하여 주는 
것은 불가항력의 처리로 부적절
◦불가항력 사유는 양 당사자
가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한 
책임없는 사유로서 당사자의 
이행의무나 주의의무의 범위
를 부당히 좁히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그 범위를 판례의 
취지처럼 엄격히 해석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비
용 등 부담은 양자가 배분하
여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용
료 등의 조정을 통한 보전은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보전규정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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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의 시사점
다양한 사업의 협상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초창기의 실시협약에서 예상하지 
못했거나 모호하게 처리한 부분 때문에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야
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어지는 민자사업의 협상에서는 과거의 경험에 입각하
여 실시협약 문안이 정치화되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들이 충
분히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사업에 대한 경험 부족 또는 누적된 사례의 부재 등으로 모든 협상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쟁점이 있기도 했지만, 부문 특성 또는 사업 특성에 따라 대
두되는 쟁점과 해결방안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진전
내용을 주기적으로 정리하여 공통사항은 표준 협약안으로 제시하되 획일적인 해
법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업 특성에 따른 쟁점은 협상에서 개별
적으로 처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문제도 있다. 민자사업을 떠나서 적정
한 공사비와 수익률을 산정한다거나 미래 사용량을 추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해당분야의 큰 연구과제일 것이다. 공사비와 수익률은 적정성을 판단하기 보다
는 경쟁 촉진을 통하여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미래 
사용량 측정과 관련해서는 기법상의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추정량을 제시한 쪽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제도개선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개선이 졸속
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민간투
자와 관련한 정책은 그 나라의 역사,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아 국가마다 고유
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없이 단순하게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영국은 시설의 서비스를 중시하는 민간투자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는 감사제도 등의 사유로 절차를 중시하는 민간투자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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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우리나라의 행정풍토를 감안할 때 절차보다는 결과물에 초점을 두는 
정책적 전환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둘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민관의 독특한 관계, 법무시장의 특성 등의 사유로 외국에 비해 
협약이 정치하지 못하고 간소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거래비용
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는 우월한 제도일 수도 있다. 최근 유럽에서도 동양적 거
래관행의 이점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인지, 대다수의 외국 투자자들은 획기적인 제도의 개혁이나 거창한 
지원책보다는 현재 정책의 안정적 유지와 협약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바라고 있
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모든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들은 주기적으로 표준 협
약서를 작성하여 널리 전파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른 쟁점은 협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융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쟁점이 정형화된 사례로 자리 잡게 되면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개선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우
리나라의 민자제도는 안정성과 함께 역동적인 진화의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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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Major Issues in Negotiating Concession Agreement for PPI Projects
Heung Soo Kim, Ji Won Woo, Chang Yong Hwang,
Jung Lim Hahm, Min Woong Jung
The origin of the PPI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rogram can be found in the 1994 "Promotion of Private Capital into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Act." Based on this Act, a number 
of solicited projects were developed and offered for private investment.  
However, progress in reaching closure on these projects was very slow.  
Because of the limited success of this initial effort and in response to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government introduced a new PPI law 
in April 1999 to address the concerns of private investors.  
With the enactment of the new law on PPI, the existing concession 
agreements were renegotiated in accordance with the new policy 
framework. New greenfield projects were solicited ; however, several 
unsolicited projects, a newly introduced method of promoting PPI 
project, were also actively pursued. Consequently, many negotiations of 
concession agreement took place individually, solving issues that arose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on a case-by-case basis. This ad hoc 
approach led to different solutions to similar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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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port compiles how these various issues have been dealt with 
in different concession agreements, hoping to disseminate the progress 
made in the negotiation method and provide standardized and perhaps 
improved solutions to difficult issues. 13 projects in the field of road, 
port, and environment were selected for careful study. Their concession 
agreements and negotiation minutes were analyzed, and the participants 
of each negotiation were interviewed when needed.
Through a survey on relevant experts, 11 issues were identified as 
major obstacles in negotiation of the concession agreement. They are 
construction cost, rate of return, usage (traffic) flow, revenue guarantee, 
senior debt to be guaranteed by the government, compensation for 
competing facilities, compensation for lowering of user fee, payment in 
case of termination, handling of civil petitions, on time completion of 
government facilities, and compensation for force majeure. These issues 
closely analyzed for the 13 projects and various solutions are offered.
Similar problems arose in many negotiation, but were not necessarily 
resolved in the same way, as expected. Specific problems also stemmed 
from sectoral differences and project characteristics. Progress on  
common issues must be regularly updated and standardized, and new 
and specific issues will have to be dealt with individually through 
negotiations. For those problems outside the scope of PPI, such as 
agreeing on optimal construction or forecasts, further research in relevant 
fields is needed.
Policy improvement must be pursued continuously and cautiously. 
The PPI framework needs to evolve for the better, but stability of the 
system is as important to the private sector as to the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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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설문지 구성 및 설문결과
1) 설문지 구성
<표 부록-1> 설문지의 구성
번호 항목 세부항목 척도유형
1∼5 일반적 사항 현재의 근무부서 명목
민자사업참여 기간 명목
참여사업유형 명목
참여사업규모 명목
협상참여 경험 명목
1∼8 총사업비의
산정
수익률
총사업비
변경사유
공사비의 산정 등간(5점)
영업준비금의 산정 등간(5점)
부대비용 등간(5점)
운영비용의 산정 등간(5점)
총사업비 항목 중 기타비용항목 등간(5점)
예외적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할수 잇는 사유 등간(5점)
사업수익률의 산정 등간(5점)
수용량의 추정 등간(5점)
9∼10 최초사용료 및 
매년도 사용료
최초사용료 및 매년도 사용료 산정방식 등간(5점)
사용료 감면 문제의 처리 등간(5점)
11∼13 출자자 및 출
자지분의 변
경제한
일정규모 이상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을 정부승인사항
으로 할 것 인지의 여부
등간(5점)
변경시 정부의 사전승인 대상이 되는 출자자의 지분율 기
준(통상 5% 이상)
등간(5점)
일정규모 이상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을 위해 정부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간
등간(5점)
14∼16 해지 시 정부
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총
선순위채무 
범위의 확정
총선순위채무액의 구성항목 및 범위확정 등간(5점)
총선순위채무의 보장기간 등간(5점)
재차입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장대상이 되는 총선순위
채무의 범위
등간(5점)
17∼18 지장물, 유
물, 위험물
의 처리
비용분담을 수반하는 지장물의 범위 등간(5점)
발견된 지장물, 유물, 위험물의 처리, 사업기간의 연장, 비
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간(5점)
19∼20 사업이행보
증금과 지체
상금
사업이행 보증금의 산정방식 등간(5점)
사업이행 지체상금의 산정방식 등간(5점)
21∼22 민원의 처리 정부가 책임지는 민원과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지는 민원의 
구분(e.g. 사업민원과 시공민원으로의 구분하는 방법 등)
등간(5점)
구분된 각각의 민원 카테고리에 어떤 예상민원이 포함되어
야 하는가 하는 문제(e.g.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민원, 소
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민원 등)
등간(5점)
23∼24 조기준공 및 
부분준공
조기준공으로 단축된 공사기간동안의 운영수익을 사업시
행자의 인센티브로 처리
등간(5점)
부분준공된 일부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통하여 얻는 수익의 
처리문제
등간(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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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목 세부항목 척도유형
25∼30 정부의 재
정지원
건설분담금 지급시기 등간(5점)
수입보장기준 사용료수입의 수준 등간(5점)
환수기준 사용료 수입의 수준 등간(5점)
사용료 수입 보장 기간 등간(5점)
건설분담금을 제외한 정부재정지원금의 지급시기 절차 등간(5점)
정부재정지원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한 경우 추가되는 연
체이자의 산정방식
등간(5점)
31∼35 당 사 자 의 
귀 책 사 유 
및 불가항
력사유
정부측의 귀책사유 선정 및 나열 등간(5점)
사업시행자측의 귀책사유 선정 및 나열 등간(5점)
정부측 공사부분이 적기에 준공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
행자의 손실에 대한 보전
등간(5점)
불가항력사유의 구분 등간(5점)
구분된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추가비용의 분담 및 사업기
간 연장문제
등간(5점)
35∼39 협약의 종
료 또는 해
지에 관한 
사항
해지통지의 효력발생시점 및 해지의 절차 등간(5점)
해지 시지급금의 산정방식 등간(5점)
해지 시지급금 지급시기 및 지급연체시 부가되는 이자 등간(5점)
매수청구사유, 매수청구권 행사절차 및 매수가액의 산정 등간(5점)
40∼44 기타사항 정부의 경쟁노선(or 경쟁사업) 추후 시행으로 인해 사업
자에게 야기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문제
등간(5점)
분쟁의 해결(판정위원회설치, 중재회부, 관할법원)에 관
련된 사항
등간(5점)
협약상 권리의무의 양도 및 사업자의 권리와 자산에 대한 
담보권설정에 관련된 사항
등간(5점)
대체사업자의 추천 및 선정 절차 등간(5점)
외국어로도 협약이 작성되는 경우 동 협약의 효력 등간(5점)
2) 표본의 특성분석
본 조사의 대상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부록-2>와 같다. 
<표 부록-2> 조사대상자의 현재근무부서
현재의 근무부서 빈도(총92명) 비율(퍼센트)
공공기관(공무원, 연구기관 등) 25 30
건설사 43 46.7
법무,회계 법인 등 14 15.2
금융기관 2 2.2
설계, 교통 등 엔지니어사 5 5.4
기타 2 2.2
합계 9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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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3> 조사대상자의 민간투자사업 수행기간
기 간 빈도 비율(%)
1년미만 9 9.8
1년∼3년 미만 38 41.3
3년∼5년미만 24 26.1
5년 이상 21 22.8
합계 92 100.0
<표 부록-4> 조사대상자의 민간투자사업 참여유형(복수응답)
참여유형 빈도 비율(%)
도로 63 29
항만 36 17
환경 56 26
철도 29 13
물류 7 3
에너지시설 13 6
기타 14 6
합계 218 100
<표 부록-5> 조사대상자의 민간투자사업 참여 총사업비 규모
총사업비 규모 빈도 비율(%)
100억이상∼500억미만 6 6.5
500억이상∼1000억미만 3 3.3
1000억이상∼2000억미만 20 21.7
2000억이상∼5000억미만 16 17.4
5000억이상∼1조미만 8 8.7
1조이상 39 42.4
합계 92 100.0
<표 부록-6> 조사대상자의 민간투자사업 협상 참여 경험
민자사업참여경험 빈도 비율(%)
정부측 23 23.9
민간사업자 측 61 66.3
두군데 참여 8 8.7
합계 9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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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운영초기(1∼3년간) 교통수요 협상지침 
1) 지침의 필요성 
기존의 교통수요예측기법은 통행자들이 도로망상에서의 최단경로에 대한 정
보를 완벽히 알고 통행노선을 선택한다는 전제에서 출발된 기법이다. 
그러나, 신설노선 개설시 운영개시 초기에 주변 통행자들은 노선에 대한 인지
도가 낮고 이에 따라 신설노선주변 도로망에서의 통행패턴이 안정되지 않은 원
인으로 도로 신설시 운영개시 후 초기년도의 실제 교통량은 모든 통행자가 최단
경로만을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 교통량과는 다를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이유로 신설노선 운영개시후 초기에 신설노선을 이용하는 실제 
이용교통량은 추정된 교통량보다 적을 수 있고(Ramp Up효과) 노선의 입지여건
에 따라 이와 같은 현상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나타날 수 있으나, 현재 교통수요
모형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분석방법 
분석노선과 기능이 유사한 대체노선의 개통시기부터 현재까지의 매년 연평균
일교통량을 조사한 후, 현재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다. 과거 교통량은 자
연증가하나 초기 년도에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경우 Ramp-Up효과
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자연증가를 감안하면서 Ramp-Up효과의 정도를 파악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 
도로의 개통초기 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연평균일교통량을 자료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교통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년도를 독립변수
로 하는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함). 
회귀모형구축 후 회귀모형에 의한 개통 초기 년도 교통량을 추정하며 초기 년
도의 교통량은 추정된 교통량과 실제 관측된 교통량이 있으며, 추정된 교통량과 
실제교통량의 비로 개략적인 Ramp-Up효과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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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사례 
(1) 사업명 : 시흥-도리간 도로 건설 민간투자사업 
(2) 대체도로 또는 유사도로의 교통량 추이
대체도로로서 영동고속도로(월곶IC~서안산IC), 제2경인고속도로(서창JCT~신
천IC) 및 의왕~과천간도로를 검토하였다. 
<표 부록-7> 사업현황
구   분 착  공 완  공 비   고
영동고속도로 90. 12 94. 7 인천~안산간 27.6km
제2경인 고속도로 90. 12 94. 7 서창~광명간 10.8km
의왕~고색간 고속도로
90. 5 92. 11 의왕~과천간 
95. 1 98. 12 의왕~고색간
과거 교통량 증가 추이를 검토해보면 개통 초기년도의 경우 타연도에 비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2000년의 경우 제외). 
<표 부록-8> 대상사업 교통량 현황
구 분
의왕~과천도로 영동고속도로(A) 제2경인고속도로(B) 합 계(A+B)
교통량
(대/일)
연평균
증가율
교통량
(대/일)
연평균
증가율
교통량
(대/일)
연평균
증가율
교통량
(대/일)
연평균
증가율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1,777
29,561
36,848
40,408
42,647
39,592
62,666
75,514
81,148
89,651
17.0%
14.9%
13.5%
14.2%
16.0%
22.7%
12.7%
9.0%
10.5%
   -
-
44,866
59,154
60,363
80,065
77,832
85,156
74,592
93,696
-
   -
11.1%
8.0%
9.2%
4.0%
6.4%
4.9%
25.6%
   -
   -
-
23,600
38,066
53,614
69,781
58,403
70,030
61,618
90,133
-
   -
21.1%
15.5%
11.0%
6.6%
15.6%
13.5%
46.3%
   -
   -
-
68,466
97,220
113,977
149,846
136,235
155,186
136,210
183,829
-
   -
15.2%
11.2%
10.0%
5.2%
10.5%
8.8%
34.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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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대상도로의 선정 
본 분석에 ramp-up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도로는 본 사업노선과 특성이 유사
한 도로를 대상으로 하며 본 사업노선과 입지여건이 유사하고, 지역간 통행수요
를 처리하는 특성으로서 동서축 지역간 도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입지여건 및 교통축의 노선 특성을 감안할 때 제2경인 고속도로 또
는 영동고속도로를 분석대상 노선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분석방법 
1995~2001년도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교통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년도를 독립변수로 하는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함) 회
귀모형구축 후 회귀모형에 의한 1994년도 교통량을 추정하였다. 
1994년 7월 개통이므로 1994년 및 1995년 실측교통량 평균값을 초기연도 교통
량(AADT)으로 사용하여 1994년 추정교통량과 비교하여 ramp-up 효과를 산정하
였다. 
(5) 회귀분석결과 
회귀분석 결과 영동고속도로자료 적용시 결정계수 84.2%의 신뢰를 보이고, 제
2경인고속도로자료 적용시 결정계수 82.4%의 신뢰를 보이며, 두 도로의 교통량
을 합산한 자료에 의하면, 결정계수 84.7%의 신뢰도를 보였다. 
<표 부록-9> 회귀분석 결과
구분 영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제2경인고속도로
R2, F 84.2%, 12.2 82.4%, 10.6 84.7%, 12.7
독립변수(년도) 4899.11 6159.21 11058.32
Y절편 -9712579 -12243018 -2195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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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통량 검토 및 ramp-up 산정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ramp-up을 산정한 결과 영동고속도로를 적용하는 경우 
92.5%, 제2경인고속도로를 적용하는 경우 80.2%, 합산한 결과를 적용하는 경우 
87.5%로 분석하였다.
<표 부록-10> Ramp-up산정결과
(단위 : 대/일) 
구 분
영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합   계
실측 교통량
회귀모형
교통량
실측 교통량
회귀모형
교통량
실측 교통량
회귀모형
교통량
1994 44,866 
52,0101)
56,240 23,600 
30,8331)
38,455 68,466 
82,8431)
94,696
1995 59,154 61,140 38,066 44,614 97,220 105,754
1996 60,363 66,039 53,614 50,774 113,977 116,812
1997 80,065 70,938 69,781 56,933 149,846 127,871
1998 77,832 75,837 58,403 63,092 136,235 138,929
1999 85,156 80,736 70,030 69,251 155,186 149,987
2000 74,592 85,635 61,618 75,411 136,210 161,046
2001 93,696 90,534 90,133 81,570 183,829 172,104
Ramp
Up 92.5% 80.2% 87.5%
2)
주 : 1) 은 1994년 및 1995년 실측교통량의 평균값임.
       (1994. 7월 개통된 점을 감안하여 1994, 1995년 평균치를 적용토록 함) 
     2) 음영부분은 본 사업 Ramp Up적용치임. 
     3) 연평균 증가율은 2001년을 기준으로 한 각년도의 증가율임 
(6) 사업노선의 협상 교통량 
 Ramp-Up 효과는 87.5%를 적용하여 보간법을 이용하여 초기년도를 포함한 3
년간 적용토록 하며, 잠정협상 교통량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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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1> Ramp Up적용시 교통량
구  간 거리(km) 2008년 2012년 2017년 2027년 2037년
시점~시화IC
(남동영업소) 1.86
58,366 
(66,704) 92,405 109,152 122,070 139,805 
시흥IC~도리JCT
(물왕영업소) 4.19
55,312 
(63,214) 82,569 90,296 93,820 99,115 
※ (  ) 안은 Ramp-Up효과를 반영하기 전으로 수요추정과정에 의한 결과 
부록 3. World Bank의 표준실시협약 작성 가이드에서 제시된 주요 협상 쟁점
World Bank에서는 실시협약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책임배분, 가격산정, 가격
조정, 구체적 성능 목표, 벌칙과 보너스, 공공부문의 안전권, 기간․종료 및 보상, 
불가항력 및 기타 예측 불가한 변화, 분쟁해결의 9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각 부문
별 주요 이슈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30)
(1) 책임배분
많은 계약에서 당사자간의 책임배분문제는 제공되는 서비스나 서비스의 운영
조건, 주어진 업무를 정의하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구체화 되며 다음과 같은 사
항에 유의해야 한다.
- 요금 징수의 책임 주체 및 미지급 위험에 대한 책임 주체
- 주무관청의 정보 제공 내역 및 제공 보장 여부
- 유지 보수의 책임 주체
- 개량의 정의 및 그 책임 주체
- 신규투자의 책임 주체
국제적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의 중요성이 크게 대
30) 이하의 내용은 다음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Concessions for Infrastructure: A Guide to Their Design and 
Award, Klein, M, Kerf M. Irwin. T. Levesque C. Taylor. R. World Bank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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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된다. 첫 번째는 책임이 중복되거나 정의되지 않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실시협약에서 가장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특히 리스는 유지, 보수와 갱
신(renewal) 사이의 구별이 모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1996년 4월에 체결된 세네
갈 상수도배급리스는 개별자산의 감가기간에 따라 유지와 갱신을 구별하는 노력
을 기울였다. 두 번째는 운영의 효율을 저해하는 방식의 책임분담을 피하는 것이
다. 당사자의 책임은 분명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서비스 규정은 쉽지 않다. 기니
에서 체결된 전력 리스 협약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 협약에서 차량, 도구, 
사무용품, 컴퓨터 장비 그리고 작은 발전 세트와 같은 작은 물건들의 갱신은 임
차인이, 나머지 시설의 갱신은 정부 지주 회사가 수행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러나 정부는 협약 체결 시에 향후 임차인이 갱신해야 하는 소규모 항목을 지정하
도록 되어 있고,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정부와 임차하는 회사 간에 나누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사항이 효율적으로 이행되기는 매우 어렵다. 마지막으로 요
금 징수의 책임을 운영 기업에게 이전하면 동시에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지급 문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에 대한 민간 참여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이고 이미 여러 
프로젝트를 실패하게 한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감비아에서는 1995년 
초기에 상수도와 전력 시스템의 민간 기업 운영자가 요금을 내지 않은 소비자들
에 대한 서비스를 차단하자 정부가 강제몰수를 시행한 사례가 있다.
(2) 가격 산정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실시 협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실시협약이나 
때에 따라서는 법률로 기본요금을 책정하고 서비스의 종류나 사용자에 따라 가격의 
차이를 둘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공공부문이나 빈공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 가격 산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 요금 수준과 산정 규칙은 투명한가?
 - 사업시행자가 일정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요금 구조와 비용 배분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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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가?
 - 수요가 상승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요금인상의 자율권이 있는가？
 - 수요가 상승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는 계약을 사
용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가？
 - 일부 이용자에게 요금의 특혜를 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되
는 수입의 부족은 어떻게 보상되는가？
 - 요금은 운영자에게 시스템의 적정 유지나 확장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가？ 사용자가 소비의사 결정을 할 때 요금이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사용료 산정 시에는 한계비용요금제와 비용보상요금제를 고려할 수 있는데 여
기서는 보다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비용보상요금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
다. 비용보상요금제는 다시 고정요금제, 단위당 고정 요금제, 서비스별 차등 요금
제, 2단계 요금제, 구간별 하락 요금제, 구간별 상승요금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고정요금제
소비자들은 소비한 양에 관계없이 고정된 요금을 지불한다. 한계비용이 0이 
아닌 범위까지는, 그리고 소비의 가격 탄력성이 0이 아닌 범위까지는 그러한 가
격계획은 경제적 효율성을 벗어날 것이다. 수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
에게 보다 높은 요금을 책정한다면 이러만 문제는 다소 감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고정요금시스템에 의해 지역전화서비스의 가격을 책정
한다. 즉 매달 고정 서비스 요금이 있고 무제한의 무료 지역 통화를 제공한다. 
고정요금제도는 라틴아메리카의 상수 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수도 요금은 
소비된 물의 양에 관계없이 면적과 자산가치에 따라 징수된다. 이러한 조건 하에
서는 물 수요가 하루에 1인당 500-600리터에 이르는데 이는 계량 시스템하의 기
준사용량의 2배 정도의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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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위당 고정요금제 
손익분기점 제한을 충족시키기 위해 단위당 요금이 계산되는 이 요금제도는 
앞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한계비용이 고려되지 않고 모든 
소비자가 항상 같은 요금을 부과 받는다는 차이점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비효
율적이라 할 수 있다.
③ 서비스별 차등 요금제
수요와 비용의 성격을 고려한 이 요금제는 가격에 덜 민감한 이용자에게 더 
높은 요금을 징수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한계비용요금제와 비교했을 때 
그들의 수요패턴을 거의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제적 왜곡현상은 최소
화된다. 이론에서는 명쾌한 반면에 이 요금계획안은 대량의 정보를 요구하기 때
문에 실행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점이 있다.
④ 2단계 요금제
2단계 요금제도는 고정요금부분과 단위당 요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위당 요
금은 한계비용과 동일하게 책정될 수 있고 고정요금은 수익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고정요금이 너무 높다면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지만, 그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는 한 단위당 요금이 올바른 경제적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소비패턴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⑤ 구간별 하락요금제
구간별 요금하락제도는 대규모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소규모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주장에 기초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에서 적은 수의 라인과 연결되어 있는 전화교환기 설치비용보다 많은 
라인과 연결되어 있는 전화교환기를 설치하는 단위노동비용이 더 낮다. 구간별 요금
하락제도는 이러한 비용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정당화된다. 그러나 비용이 양의 감소
와 더불어 줄어들지 않을 때는 이 제도는 경제적 효율성에서 벗어나게 된다.  구간별 
요금하락제도는 특히 시스템을 추가하고 일부 소비자들에게 대단위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요구되는 높은 투자비용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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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구간별 상승요금제 
서비스별 차등 요금제, 2단계 요금제 또는 구간별 하락 요금제는 소수의 이용
자들에게 불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선점 효과가클 때 소수의 소비자
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구간별 상승요금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Cancun 
and Cartagena Water의 협약에는 고정요금에 덧붙여서 소비에 따라 증가하는 단
위당 요금이 책정 되어 있다. 만약 규모에 비례하여 수익이 증가하는 시설에서 
사용료로 충분한 수익을 내려 한다면 더 많은 부분에서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
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비패턴의 왜곡현상은 심화 될 수 있다. 
게다가 적은 단위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이 한계비용보다 낮은 요금을 낸다면 교
차 보조금이 발생되어 추가적인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마지막으로 구간별 요금
상승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첫번째 단위에 부과되는 낮은 가격의 혜택을 받기 때
문에 부유층과 빈곤층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또 다른 유형의 구간별 상승요금제
는 대단위 소비자들이 모든 단위에 걸쳐 높은 요금을 지불하고 소단위 사용자들
은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러한 점은 개선된 부분이다. 
(3) 가격조정
20년에서 30년에 이르는 운영 기간 동안 투입 비용에서부터 서비스 요구 사항
과 법적 환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항이 변화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의 
대부분은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실시협약에는 미래의 
변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는 것을 허용
하는 조항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3가지 유형의 가격 조정 방법
이 있는데, 지수화 방식과 기본요금과 지수화 방식의 정기적 조정 방식,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사안에 직면했을 때의 가격조정방식이다. 가격조정조항에서는 많
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일부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지수화 방식의 규칙은 어떠해야 하는가? 특정 지수화 변수가 비용 구조의 
특정구성요소에 적용되어야 하는가, 혹은 일반 지수가 전체 요금에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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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가?
 - 가격이 얼마나 자주 조정되어야 하는가?
 - 기본요금과 지수화 방식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
는가? 얼마나 자주 이러한 조항이 개정되어야 하는가?
 - 운영자는 어떤 유형의 비용변동에 대해서 보호되어야 하는가?
 - 생산 효율을 위한 인센티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 가격조정조항은 어떻게 운영자의 상업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격조정의 원칙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비용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고 또한 언제 어떻게 가격 수준을 조
정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들은 크게 두 가지 조건, 즉 적절한 위험
의 배분과 가격조정의 거래비용관리에 의해 정해진다.
아래에서 설명되는 두 가지의 가격규정, 수익률규정과 가격상한선은 완전히 
서로 다른 것으로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단지 장단점의 정도가 다를 뿐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변형이나 혼합이 가능하다. 
수익률 규정은 공공사업에서 측정된 비용 (운영비용, 감가상각, 세금)에 일정
한 수익과 운영에 충당된 자본에 대한 일정한 수익을 더한 금액과 일치한다. 이 
방식은 수익을 제한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하고 투자된 자본에 대해 
일정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수익률 접근법은 캐나다, 일본, 미국, 홍콩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가격상한제는 영국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푸에르토리코, 싱가폴, 미국에서 정보통신부문에 도입되면서 점점 보편화 되는 
추세이다. 가격상한제는 효율성을 위한 더욱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장점
이 있다. 사업자는 가격이 고정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수익률방식 하에서 보
다 더욱 길다.) 예상보다 낮은 비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의 효율성
을 개선시킬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인센티브는 감독권의 적절
한 행사에 따라 좌우된다. 가격검토 시 새로운 수준의 효율성과 미래에 기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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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전기간에 발생한 
이익을 소급하여 없애기 위해 가격을 재조정해서는 안 된다. 한편, 투자자들은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고 더 많은 자본비용이 요구된다는 단점과 정확한 미래 
예측이 어렵다는 단점들이 있다. 
(4) 구체적인 성능 목표
실시협약에는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성능 목표가 포함된다. 예를 들
면,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 시간, 커버리지 비율, 최소투자, 생산량, 생산품
의 품질, 회수비율, 안전과 위생 기준과 관련된다. 실시협약에 제시된 다양한 성
능 목표 사례를 살펴보면, 콜롬비아의 Cartagena 지역 상수도시설의 26년만기의 
운영관리권이 부여된 실시협약에서는 누수율을 52%에서 25%로 줄이고 10년 내
에  회수율을 62%에서 100%까지 향상시키라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 
상수 리스 계약에서는 운영(위생 조항: 양, 질, 압력: 사용량을 판독하고 증명하는 
것)과 연구(수질기준)에 관련된 기술조항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담고 있
다. 구체적 성능목표를 제시할 때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구체적인 성능 목표가 얼마나 필요한가?
 -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운영자의 성과 가운데 어떤 요소가 가장 알
맞은가?
 - 구체적인 성능 목표의 필요성은 요금제 종류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다양해
지는가?
 - 감시와 감독능력의 수준이 성능 목표의 필요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구체적인 성능 목표를 부과하는 목적은 운영자가 계약당사자간의 책임을 배정하
고 일반가격제도하의 기본 인센티브 계획과는 완전히 달리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가격상한제에서 운영을 하는 운영자들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 
품질을 떨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부과된 운영방침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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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벌칙과 보너스
일반적으로 실시협약에서는 운영자가 성능 목적을 달성하고 책임을 적절히 이
행하도록 벌칙과 보너스 약정을 포함하고 있다. 벌칙과 보너스는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ES회사는 Lal Pir 전력발전소를 BOT방식으로 파키스
탄에 건설하였다. 그 계약 방식에 의하면 신속한 공사 완공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졌는데 그 인센티브로 회사는 요금을 인상할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 의 유선
통신 프로젝트는 서비스목표와 확장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추가 3년의 독점기간
연장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 벌칙과 보너스에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질
문은 다음과 같다.
 - 벌칙과 보너스는 언제 필요한가?
 - 벌칙과 보너스 조항을 채택할 때의 관리감독의 수준과 역량은 어떻게 고려
해야 하나?
 - 벌칙과 보너스가 경제효율성을 어떻게 최대화시킬 수 있나?
국제적 경험에 따르면, 벌칙과 보너스 조항의 채택과 관련하여 감독 부담의 최
소화, 벌칙 범위의 사전 제공, 경제적 효율성 증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6) 공공 부문의 안전권
실시협약 체결시 정부는 민간 운영자가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위험(민
간 운영자가 주어진 벌칙을 따르지 않을 위험을 포함한다)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
적인 수단을 강구하려한다. 이 중에는 이행증권 또는 정부의 참여권 (step-in rights: 
민간운영 기업이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능을 정부가 민간 기업으로부터 양수 받아
서 수행할 수 있는 권리)이 있고 이외에 민간 기업이 가입한 보험 등이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강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이러한 수단의 정확한 목적은 무엇인가?
 - 어떠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나? (범위, 금액, 기간)
 -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상의 요구 조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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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증권은 민간 기업으로부터 공공 기관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이나 다른 
요금의 지불을 포함하여 계약의 의무의 수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으
로 만일 분쟁이 발생하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운영기업이 무책임하게 프로젝트
에서 손을 떼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참여권을 갖게 되면 공공 기관은 계약 수행자가 그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해서 서비스가 방해를 받거나 서비스 질이 나빠지게 되면 운영을 양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참여권 조항 하에서 정부가 채택하는 수단과 관련된 
비용과 위험들은 보통 민간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이 조항으로 인해서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시 정부의 직접적인 참여가 정당화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가 
민간 운영 기업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참여권에는 사업시행에게 조정기간을 허
용하는데 이 때에는 조정의 최대 기간과 채택할 수 있는 수단의 형태 또한 명백
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조정 기간이 종료가 되면 사업시행자는 더 이상 운영을 
재개할 수 없고 발생된 원인에 의거하여 정부는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다. 
(7) 기간, 종료 및 보상
실시 협약에는 실시 협약이 미래에 어떤 일자에 종료되고 어떤 조건하에서 그 
일자이전에 종료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상수 
리스계약에서는 사업 기간이 1장 (계약의 일반경제)에 나와 있고 제 9장(보증, 제
재와 논쟁)과 제 10장 (리스의 종료)에는 계약이 조기 종료되는 경우와 리스 계약
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시 되어 있다. 기간, 종료 및 보상과 관련된 
주요한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 실시 협약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해진 종료일이 포함되는가? 그렇다면 실시 
협약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 어떠한 조건하에서 사전에 정해진 종료일이전에 실시 협약을 종료할 수 있는가?
 - 사업시행자는 계약 종료 시 그동안 발생한 자산의 잔존 가치를 보상 받아야 
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보상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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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협약은 폭넓고 다양한 조건하에 체결된다. 관리 계약 기간은 보통 3년에
서 10년 정도이다. 리스 계약 기간은 보통 10년에서 15년 사이로 대체로 장기간
이다. BOT나 엄격한 의미의 실시 협약은 주로 15년에서 30년 정도의 기간을 갖
는다. 어떤 계약들은 만기가 더 긴 경우도 있다. 카사블랑카시의 예를 들어 보면, 
민간 기업과 50년의 실시 협약을 맺고 대량의 물을 공급받고 있다. 반면에 프랑
스의 Loiret 마을의 경우에는 1931년에 Generale des Eaux라는 회사와 99년의 계약
을 맺었다. 또한 칠레의 전력 부문에서는 정해진 종료일 없이 체결된 계약들이 
있다. 때때로 협약 기간은 입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한 예로 칠레 Talca-Chillan
지역의 5번 도로 확장 공사를 들 수 있다. 감독기관이 최소요금수준을 책정하고 
둘 또는 그 이상의 기업들이 이 요금에 응찰하면 그 중 더 짧은 운영기간을 제시
하는 기업이 입찰을 따내게 되는 방식이다.
조기 종료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계약 쌍방의 합의
 - 사업시행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정부의 통보 후에도 문제를 해결하
지 못할 경우
 - 사업시행자가 파산했을 경우  
 - 실시 협약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더 좋은 기술을 가진 새로운 서비스
가 도입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을 경우
프랑스 법률에 의하면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실시 협약을 종료하는 것
이 허용된다.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는 실시 
협약을 종료할 수 있으나,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익 손실분을 보상해야 한다. 
이 때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계
약 종료 의도를 통지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통지 기간은 보통 약 2년 정도이다. 
영국의 상수도 리스 계약에서는 정부가 사업시행자의 귀책 없이 계약을 종료하
기 위해서  10년의 사전의 통지 기간을 지키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시 협약에서 종료일을 반드시 지정할 필요는 없다. 조기 종료에 관한 조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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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도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공공기업들은 만기가 없는 협약을 맺는
다. 기업들은 중도에 운영권을 잃을 수도 있고 다른 기업으로 대체가 될 수도 있
지만 정부가 그 사업을 계속 하게 하리라는 강한 기대를 갖고 있다.
많은 경우의 실시 협약에서 정부는 계약 기간의 종료 시점에서 사업을 회수하
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재입찰을 통해 새로운 협약을 맺을 의사가 없다면 
보상금은 오직 정부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운 협약을 맺
기 위해 재입찰에 시행한다면 신규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8) 불가항력 및 기타 예측불가 변화들
위에서 언급 되었듯이 실시 협약은 예측이 불가능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다. 대부분의 협약에는 이러한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일부 프랑스의 협약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명시적으
로 다루지 않고 있다. 불가항력 및 기타 예측불가능한 변화들과 관련된 주요 이
슈들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 어떠한 범위의 사건들이 다루어 져야 하나?
 - 예측불가능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협약에서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이러한 방안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 계약시점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과 이러한 변화에 대처해야 한 필요
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각각의 경우 위험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
일부 국가에서의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등 아주 제한된 부분만 포함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좀 더 광의의 정의, 즉 운영자들의 모든 범위의 업무에 영향을 끼치
는 관계 당국의 일반적인 정책 결정를 포함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도 한다. 
예상 불가능한 변화에 대해서는 네 가지 핵심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 쌍방 사이에 재교섭 과정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특별 조항을 동의안에 
포함시킨다 :이 조항은 정기적으로 또는 어떤 형태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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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결정된 중재자의 도움으로 계약이 재협상 되어야 한다고 명시할 수도 
있다. (참조 Myers 1996: 110-11)
 - 제 3자에 계약을 수정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 이것은 본질적으로 독립적인 
감독기관에 해결권한을 부여하였던 국가가 채택해야 하는 방법이다. 감독
기관은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받으면 불리한 사태전개엔 운영자에게 보상을 
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유리한 상황에서clawback(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
을 부과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이익을 보장한다 : 몇몇 국가에서는 공공기관이 일방
적으로 예상 밖의 변화에 대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만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이익은 보장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Conseil 
d'Etat에 의해 발전된 "Fait du Prince"를 따른다.
 - 여러 가지 보험 계획은 예상 밖의 사건의 발생과 관련되는 위험을 보상할 것이다.
천재지변은 사업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의 한 부분이다. 이런 위험은 일
반적으로 보험으로 일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영자가 부담해야 한다. 납세자가 
투자자보다 감수해야 할 위험비용이 낮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위험에 대해 책임
을 져야 한다는 논쟁은 설득력이 없다.
(9) 분쟁 해결
당사자간에 또는 다른 참여자들 간에 분쟁 없이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프로젝
트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들은 먼저 분쟁 해결에 대해 생각하
기를 원한다. 실시 협약에는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여
기에는 법원 명령에 의한 방법, 준사법적인 방법, 행정적방법, 조정 방법, 구속력
없는 대안적 논쟁해결 기법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분쟁 해결과 관련된 몇 가지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분쟁해결의 측면에서 실시 협약은 다른 계약과 어떠한 점에서 다른가?
 - 어떤 분쟁해결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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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각의 분쟁해결 방법은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가?
 - 조정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정부는 조정을 허용하는가? 
계약의 조정조항은 무엇을 포함하여야 하는가? 어떤 규정과 기관을 협약에
서 언급하여야 하는가?
분쟁을 조정하는 방법에는 법원 명령에 의한 방법, 준사법적인 방법, 행정적 
방법, 조정에 의한 방법, 구속력 없는 분쟁해결 방법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법원의 관할권에 영향을 받는다. 관련법원은 항상 분쟁의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법원이여야 할 것이다. 실시 협약 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것은 시설이 위치한 곳의 관할권내가 될 것이다.
다른 나라의 민간 기업들이 협약에 참여할 경우에, 이들은 법원이 관할권을 가
질 수 있는 나라나 주를 선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프로젝
트 금융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뉴욕 주와 연방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정부가 외국인과 국제계약을 맺었을 경우, 통치권의 문제로 인해 
다른 나라의 법원에 소송을 맡기지는 않을 것이다. (Skadden, Arps, Slate, 
Meagher, and Flom 1996;64)
많은나라들은 실시 협약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는 분쟁의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독기구와 같은 준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구에 의지한다. 예를 들어 페
루에서는 전기 실시 협약 법률(DL 25844) 전기 요금 위원회(Electricity Tariffs 
Commision)의 이사회가 "요율을 정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문
제의 최후의 중재기관으로써 해결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15항). 
본국법에서는 감독기관의 결정을 항소하기 위한 일반절차를 구체화할 것이다.
중재는 당사자들이 그들의 분쟁 일부 또는 전부를 당사자들이 결정을 구속하
는 결정("판결"이라고 불리는)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중재 재판소에 
제출하기로 동의하는 방법이다. 중재 재판소는 대개 1인, 3인 또는 5인의 재판관
으로 구성된다. 그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특별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판관을 선출한다. 중재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의 도움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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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재는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가능하다.
구속력 없는 대안분쟁해결(ADR)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 없는 분쟁 해결
을 위한 다양한 기법을 포함한다.(즉 그것은 단순자문을 하도록 고안되어졌다.) 
ADR방안은 법원명령이든, 조정결정이든, 또는 다른 대안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공식절차와는 독립적일 수 있다.
분쟁 해결에 대해 요약을 한다면 첫째, 수많은 분쟁 중재 기법들이 실시 협약
에 포함될 수 있고 포함 되어야 한다. 이 필요성은 협약의 특성과 모든 관계당사
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대체로 근거한다. 문제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것이고 계약당사자들은 불일치를 회피하는 방법에 대
하여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어떤 특별한 분쟁 해결 메커
니즘의 적절성과 적용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항상 심의의 대상인 계약과 
관계된 법률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어떤 특별한 대안을 추구하
기 전에 훌륭한 자문가들, 특히 변호사의 자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표 부록12>  실시 협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분쟁해결방법과 방법의 적정성 
협약의 성격 분쟁해결의 목적 법정 독립적인감독기관
구속력 
없는 ADR
국제적
중재
분쟁이 발생하는 
대다수의 경우
신뢰성 있고 중립적이고
청렴한 공청회로 접근 = = + +
장기적 관계 계약당사자의 관계 지속 - + + -
공공 서비스 적절한 결정,공개되고 포괄적인 절차 - + + -
부동(Immobile) 
자산에의 대규모 투자 강제성 = - - +
복잡하고 전문적인 
프로젝트 전문성 - + + +
     +: 일반적으로 적절함
     -: 일반적으로 부적절함 또는 어려움이 상존
     =: 적절성은 의사결정주체의 독립성과 책임에 크게 좌우됨.
부록4.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협상의 구조적 특성과 효율적 협상방법    176
부록 4.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협상의 구조적 특성과 효율적 협상방법31)
1) 갈등의제와 Win-win 협상의 기초: 원칙에 입각한 협상법
당사자간 이해관계의 갈등(conflicts of interests)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
방향 의사소통(two way communications)을 통하여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
는 합의(agreement)를 창출하는 과정으로서 협상은 비지니스 현장, 국제통상현장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가 형성되는 어느 시기와 장소에도 존재하는 일상생활
(everyday life)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협상은 정부와 기업(혹은 기업
컨소시엄)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으로서 협상당사자간 발생하는 이해
관계의 갈등을 의사소통을 통하여 해소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정부
는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시설의 제공을 통하여 국민(혹은 주민)의 후생을 증진시키
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를 성취하려는 이해관계를 지니는 반면, 사업시행자는 
투입된 공사비를 무상사용기간 동안의 수입으로 회수함은 물론 가능한 한 높은 이윤
을 창출하려는 이해관계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들간 이해관계의 갈등이 여러 
협상의제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협상은 합리성(rationality)과 함께 감정(emotions)을 지닌 인간에 의해 수행되는 
만큼 의사결정에 한계가 존재32)하며 상대방과의 관계(relationship)와 협상 당시
의 감정에 의해 협상행동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협상에서의 과제는 이러
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느냐와 함
께 당사자 모두에게 최대한 이득이 되는 합의안을 창출하는 것이 된다. 본 고에
서는 민간투자사업 협상의 협상구조를 구조 결정요인들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협상의 성격과 그 특징을 규명하였으며, 협상당사자들이 의사결정상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점검목록(checklist)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절차모
형(procedural model)과 함께 제공하였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협상에서의 쟁점사
31) 부록 4 보고서는 동국대학교 곽노성 교수 작성
32) Herbert A. Simon(1957)이 지적한 인간의 이러한 본질적인 한계를 '한정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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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들 즉 주요 협상의제별 이해관계 갈등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합의안의 형태를 제시하였다.   
당사자간 이해관계의 갈등이 존재할 때 그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힘(power), 
권리(rights), 이해관계(interests)를 들 수 있다.33) 이는 우월한 힘을 사용하든지 권
리관계를 확인하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들 중 당사자들의 겉으로 드러난 입장배후에 있는 이해관계에 집중하
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분쟁의 재발, 협상
시 소요되는 비용 등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
자간 법적 권리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거나 당사자간 힘의 균형상태가 불
확실할 때에는 이를 해소하는 과정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34) 협상에서 이해
관계에 집중하여 당사자간 갈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위해서는 당사자가 협상
결렬시 의존할 대체수단(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이하 
BATNA)보다 협상에 의해 마련될 합의안이 더 당사자들에게 선호되는 안이 되
어야 한다. 이는 협상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가치창조 과정(value 
creating process)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협상을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도
록 가치창조과정으로 이끌기 위한 기본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차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차이는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평가차, 
당사자들이 보유한 부존자원(endowments) 차이, 위험에 대한 태도 및 당사자 선
호(preference)에 의한 가치평가 차이로부터 발생한다. 또한 협상에는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력을 통한 파이키우기 유인과 함께 자신이 차지할 몫을 크게 
하려는 유인이 동시에 존재한다.35) 문제는 자신의 몫을 크게 하려는 전략을 구사
하는 협상당사자가 협력을 추구하는 당사자보다 우수한 성과를 얻기 때문에 당
33)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제 III장 참조.
34) Ury, Brett and Goldberg(1988) 참조. 이들은 당사자간 힘의 불확실성하에서 이를 명확하게 하려는 시
도로 노동자들의 파업을 예로 들고 있다. 노동조합에 의한 파업은 이에 대해 사용자들이 어떤 반응
을 보이느냐에 따라 이후의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  
35) 이를 협상에서는 가치창조(value creating) 및 가치청구(value claiming) 욕구라고 부른다. Lax and 
Sebenius(19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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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 모두가 협력보다는 가치청구 전략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협상에서 결합이득(joint gains)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치청구
전략이 협력 즉 가치창조 유인을 지배하지 않도록 기제(mechanism)를 설계하는 
것이 된다.36) Roger Fisher교수를 중심으로 한 Harvard 대학교의 협상연구팀
(Program on Negotiation: 이하 PON)은 이의 실천을 위한 방법으로 「원칙에 근거
한 협상법(principled negotiation)」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이 제시한 원칙들은 기본
적으로 협상자라는 사람요인을 협상의제와 분리하고 의제에 대한 문제해결접근
법(problem-solving approach)을 통하여 파이를 키운 다음 이를 협상자간에 공평하
게 분배하는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다. 
(1) 원칙 1: 문제를 사람과 분리할 것(Separate the People from the Problem)
(2) 원칙 2: 겉으로 드러난 입장이 아닌 배후의 이해관계에 집중할 것(Focus on Interests, 
Not Positions)
(3) 원칙 3: 상호이득이 되는 대안들을 개발할 것(Invent Options for Mutual Gain)
(4) 원칙 4: 객관적인 기준사용을 주장할 것(Insist on Using Objective Criteria)
2) 민간투자사업 협상의 성격과 특징
(1) 협상구조의 결정요인
협상구조는 협상상황을 규정하고 협상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협상성
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결정요인들과 이에 따른 협상상황은 아래와 같다.37)
① 협상당사자의 수: 양자협상과 다자협상
다자협상은 의제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간에 연합의 형성
(coalition formation)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자협상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협상
테이블에서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의 집합이 양자협상에 비하여 다양하며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하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협상 참여자가 확실하지 않아 
36) 기제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III 장 참조.
37) 본 절에서 제시한 협상구조의 결정요인들은 Raiffa(1982)를 참고하여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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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수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개발사업에서 개발자
(developer)와 지역주민 또는 환경보호단체간에 개발의 허용 여부를 놓고 흔히 분
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개발자와의 협상상대자로 누가 어떤 형태로 등장하는가는 
지역주민 혹은 환경보호단체가 그룹을 형성하는지 또한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달
려 있게 된다.38) 또한 협상당사자가 확실한 경우에도 협상테이블에 제3자가 개
입(third party intervention)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제3자는 별도의 협상
당사자로서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39) 예를 들어 미국의 공공기관과 프로야구
협회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최종제안중재제도(final offer arbitration)에서는 
1단계에서 당사자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 2단계에 중재자를 도입하여 각 당사자
들이 제시한 최종제안(final offer)중 하나를 채택하게 하는데 중재자가 어느 제안
을 선택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1단계에서 가급적 협상을 타결하고
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게 되어 본 제도는 당사자간 합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은 외견상 양자협상으로 보이지만 협
상과정에 투자자, 금융기관 및 다수의 금융시장 참여자가 내재되어 있는 협상이
며 사업의 시공 및 운영과정에서 민원인 등 불확실한 당사자가 잠재되어 있어 
단순한 양자협상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② 분쟁의 횟수: 1회적, 반복적, 순차적 협상
1회로 끝나는 협상은 중고자동차 구매나 주택구입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번의 협상으로 당사자 관계가 종료되는 협상이다. 이 경우 협상자는 단기적인 시
38)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갯벌훼손이 논란이 된 것은 개발사업이 한참 진척이 된 이후였으며, 
위도 원전폐기물 저장고 유치논란은 당사자인 위도주민은 찬성하는 한편 변산반도를 중심으로 해수
욕장과 관광산업을 주 소득으로 하는 부안군민은 격렬히 반대하는 등 개발사업에 있어서 당사자의 
수와 그 형성양태는 공사의 진척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다.     
39) 제3자는 그 역할과 권한에 따라 조정자(mediator), 중재자(arbitrator) 및 규정제정자(rules manipulator)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정자는 협상의 장(場) 마련과 협상분위기 조성 등 당사자간 의사소통의 원활
화를, 중재자는 이에 더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규정제정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강제할 권한을 지닌 제3자를 말한다. 따라서 규정제정자는 당사자간 자원의 분배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의 권한이 부여된 제3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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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short-run perspective)을 갖게 되어 자신의 입장을 과장하거나 책임없는 태도를 
취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반면, 관련된 다수의 의제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진행
하는 순차적 협상(sequential negotiation)에서는 전번 협상종료시의 분위기와 협상
결과가 다음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협상 당사자는 그의 평판
(reputation)에 유의하게 되어 협상분위기는 협조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사자
간 협상에 관련하여 상이한 정보를 접하게 됨으로써 항상 예기치 않은 갈등의 
소지가 있다. 주거래 은행과 기업고객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반복적 협상
(repetitive negotiation)은 동일인과 동일 의제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협상이 이루어
지는데 협상자는 이 경우 초기에 자신이 거칠다(tough)는 평판을 구축하려는 경
향을 갖는다. 
민간투자사업 협상은 실시협약 체결로 종결되는 일견 1회적 협상으로 보이지
만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관계가 무상운영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며, 협상이 
다수의 의제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순차적 협상의 성격을 지
닌다. 협상의제 또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화하며 협상단계별로 의제의 중요성
이 바뀐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시공 혹은 무상 운영단계에서 협약체결 당
시에서 예측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나 혹은 협약상 규정된 사실의 해석문
제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이다. 민간투자사업 협상은 다수의 의제들과 함께 의제
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절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③ 당사자 내부의견의 동질성(homotheticity)
기업, 정부 또는 노동조합 등 조직의 대표로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협상은 상
대방과의 외부협상과 함께 조직의 내부의견을 동시에 조율해 나가는 상황이 발
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부조율 과정은 협상을 대단히 복잡하게 만들게 된다.40) 
이러한 협상당사자 내부의 이견은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내부의견의 다양성이 협
상성과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부의견의 조율과정에서 새로운 대안
40) 내부의견의 조율문제는 국제 통상협상에서 정부부처간 의견대립으로 자국의 입장을 정하는데 논란
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종종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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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조될 수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필요시 의견을 달리하는 내부자를 협상자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게 된다. 이는 협상과 같이 경쟁동기와 협력동기
가 공존하는 혼합동기상황(mixed-motive situation)에서 이들간의 긴장관리를 위하
여 대안의 개발과정과 특정 합의안의 선택과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41) 그 방
법으로 각각의 과업에 별도의 협상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상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협상당사자로 참가하지만 협
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익률수준, 사용료와 재정지원 문제는 상호 밀접히 연
결되어 있으며 협상당사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재
정지원의 경우 그 규모와 지급조건 및 방법은 발주처(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
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수익률 수준과 사용료 산정에 있어서 시업
시행자 또한 자금조달원인 투자자와 금융기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
다. 정부의 경우 발주이전 부처간 협의와 내부규정에 의하여 의견통일이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와 금융기관은 사업시행자와 특성이 다른 위험(risk)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방식 및 보상방법에 다른 선호를 지닐 수 있다.
④ 연계효과(linkage effect)의 존재여부
연계효과란 이번의 협상이 유사한 의제를 다루는 다음 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970년대 미국의 필리핀과의 군사기지활용 및 주둔조건 협
상은 그 협상결과가 이후에 예정되어 있는 스페인과 터키와의 협상에 선례
(precedence)를 제공하게 되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바 있었다. 이러한 연계
효과의 존재는 협상을 복잡하게 하므로 개별 협상의 특이성을 찾는 등 난국에 
빠지기 쉬운 협상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상의 경우 유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하는 정
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연계효과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
히, 금번의 협상에서 특정 의제에 대한 양보는 선례로서 이후의 사업에서 지속적
41) Lax and Sebenius(1986)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를 협상자들의 선입견이 개재된 판단
(judgment)이 상상력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관리를 위하여 Fisher and 
Ury(1981)는 양 과업간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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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양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규정된 사항 이외의 새로운 
방법의 채용이나 양보를 꺼려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⑤ 협상의제(issue)의 수 : 1의제 혹은 다수의제 협상
1 의제 협상은 주택 매매, 자동차 구입, 기업 인수 및 합병, 노사협상에서와 같
이 가격, 임금 등 협상의제(issue)가 하나인 협상을 말하는데 이 경우 당사자들의 
이해관계(interests)는 정면으로 충돌(direct conflict)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협상
은 배분적 경쟁으로 치닫게 되며 협상당사자들은 투쟁적인 전술(contentious 
tactics)을 사용하려는 유인이 큰 협상이다. 그러나 외견상 1의제로 보이는 협상에
서도 이를 다수 의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구입
협상의 예를 들어보면 보통 가격만을 협상의제로 하지만 보증수리의 범위와 기
간, 배달(delivery) 및 금융조건 등 관련의제를 협상에 포함함으로써 다수의제 협
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갈등상황의 대부분은 상호 관련있는 다수의 
의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협상당사자들이 특정의제에서 양보하더라
도 다른 의제에서 상대방의 양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력
적인 행동을 할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상호 이득이 되는 대안 창출을 통한 이익 
실현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협상당사자는 여러 가지 최종합의 대안에 대한 분석작
업을 통하여 가치절충(value trade-off)을 검토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42)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상은 전형적인 다수의제 협상으로서 의제들간의 긴밀한 
연결이 특징이다. 따라서 당사자간 위험에 대한 태도, 선호(시간 혹은 가치)체계
의 차이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가치절충을 이룰 수 있다면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
을 주는 대안의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당사자간의 가치절충을 통
하여 어떻게 가치창출(value creation)이 되는 대안을 창조할 수 있는지, 또한 이를 
실제 협상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 방법에 익숙하지 못한데 있다.43)
42)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상자가 자신의 근원적 관심사항(real interests)의 성취에 대하여는 강경할
(firm) 필요가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는 융통성(flexibility)을 가질 것을 추천하고 
있다. Fisher and Ury(1981) 참조.
43) 본고에서는 당사자간 차이를 활용하여 가치창조가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한 일반 체계를 III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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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합의의 의무여부
경찰, 소방서, 행정기관 공무원 등과 같이 업무의 중단이 사회 전체의 후생실
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법에 의해 협상타결이 강제되거나 조
정(mediation) 또는 중재(arbitration)가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합의
의무의 존재는 특히, 제3자의 개입형태가 중재인 경우 협상자들로 하여금 중재자
의 의견에 접근하는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유인이 된다. 미국의 몇몇 주 정부
(state governments)와 프로야구협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최종제안 중재(final offer 
arbitration: 이하 FOA)제도는 제1단계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제2단계에서 중재자가 개입하는 것은 전통적인 중재와 같으나 당사자들로 하
여금 최종제안을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 중재자가 적합하다고 생각되
는 것을 선택하고 이를 강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FOA 제도는 협상자들로 하
여금 제2단계의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44) 1단계에서 당사자들이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도록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반면 합의가 강제되지 않는 일반
적인 협상에서 분쟁당사자는 협상이외의 대안으로부터 주어지는 최소보상수준이 협
상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수준을 초과할 때 협상의 결렬을 결정하게 된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상의 경우 타결이 강제되는 협상이 아니며 중재절차 또한 규정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프로젝트 방식인  BOT(Build-Operate-Transfer)의 
경우 공공부문의 사업고시(request for proposal)에 따라 제출한 민간의 사업계획서를 평
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시행자로서 발주자인 정
부와 협상하는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는 합의하여야 한다는 압력을 심리
적으로 느끼게 된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이전의 과정에서 제안자들과 경쟁을 통하
여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었기 때문에 합의하는 것이 인지적 균형(cognitive 
이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상에의 활용방안을 IV장에 제시하였다.
44) FOA 제도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최종제안 중 하나를 선택(pick)한다는 점에서 중재자가 사안을 검토
한 후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안을 강제하는 전통적인 중재제도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FOA
하에서 협상자들은 자신의 제안이 선택될 확율 50%, 상대방의 제안이 선택될 확율 50% 라는 이른바 
‘all or nothing’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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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을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상의 심리적 압박과 함께 한
국 사회에 특징적인 민-관간의 불균형적인 관계는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으나 합의내용이 시행자에게 불리하게 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추가
이윤을 위한 설계변경 요구 등 불합리한 행동을 초래할 유인이 존재하며 운영상 
편법의 사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⑦ 인준절차(Ratification process)의 존재여부
국제조약의 체결협상이나 노동조합 대표의 노사협상에서 당사자간 합의는 국
회 또는 노동조합원의 의결을 통하여 최종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인준절
차의 존재는 일반적으로 인준이 의무화되어 있는 당사자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협상과정에서 인준을 이유로 양보를 거부하거나 
인준기간 동안 상대측으로부터 최후 순간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
이다.45) 인준절차의 존재가 미치는 이러한 효과는 협상자로 하여금 인준이 요구
되지 않을 경우에도 인준이 필요한 것처럼 행동하는 전략을 구상하도록 하는 유
인이 된다. 그러나 인준의무를 전제로 협상을 끌어가게 되면 협상이 경직되며 분
위기를 딱딱하게 하여 상대방을 완고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상에서 당사자인 정부는 국가 예산의 투입이 요구되는 국
가사업에 대해 국회(건설교통위)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준절차가 규
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업시행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자로 선정된 
후 사업개발단계에서 프로젝트회사(SPC)를 설립하고, 출자 및 제반 자금조달 계
약을 체결한 후 실시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인준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협상에서 정부의 협상입지는 더욱 공고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45) 국제협상에서 협상자인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의식하면서 협상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협상가능
집합(bargaining set)이 제한된다는 이른바 ‘2계층게임(two level game)’ 이론 은 인준과정의 존재가 미
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Putnam(1988) 참조. 
185 
⑧ 협상시간의 제약 혹은 시간경과에 따른 비용의 발생
협상에서 서두르는 당사자는 불이익을 보기 쉽다. 협상자가 서두르는 이유로
는 협상당사자에게 시한이 주어졌다든가, 협상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용 혹은 커
다란 손실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당사자 외부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협상 당사자 
자신의 조급함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월남전 종결 당시 하노이 당국과의 협상
에서 미국은 국내 정치적인 여건 즉 격렬한 시위와 반전여론의 확산으로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하고자 하였고 결국 하노이 당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경제 및 군사대국인 미국도 패전국의 불명예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상은 민간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주무관청이 평가하여 2
인 이상을 순위를 정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3조 4항)하
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상에 임하더라도 민간은 차순위 대상자
와 경쟁이 예정되어 있는 반면 주무관청은 독점적 발주자로서 우월한 협상지위
를 지니게 된다. 또한 민간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기자재의 가동율을 높임으
로써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데 실시협상의 타결이 지연되는 만큼 가능한 수익의 
창출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되고 따라서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2가지 요소들은 민
간투자자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⑨ 협상결과의 공개성
일반적으로 다수의제 협상(multiple issue negotiation)에서 협상자들은 자신에게 
덜 중요한 의제를 양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에게 보다 중요한 의제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을 사용한다.46) 이 과정에서 협상자들은 상대방에게 자신
이 양보한 의제의 가치를 과장하려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양보가 
공개될 경우 협상자 내부의 승인을 얻기가 곤란하다는데 있다. 특히, 국가간 또
는 일국 내에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협상인 경우 언론에의 공개는 언론의 특성
46) Raiffa(1982) 참조. Raiffa는 이러한 전략을 보상적 타협(compensating compromise)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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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진실을 확인하려는 욕구와 함께 뉴스거리가 될 요소를 찾으려는 욕구가 동시
에 존재하기 때문에 양보한 의제가 과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을 활
용하기 위하여 협상자들은 합의내용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상대방
의 약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방 당사자에 의한 언
론에의 공개는 상대방의 내부합의를 쉽게 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상은 합의내용이 언론에 구체적으로 공표되지 않으며 공표
되더라도 그 내용이 국민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언론을 활용
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전형적인 다수의제협상으로서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상은 주무관청의 특정의제에 대한 양보가 동종 사업자들에게 과장되게 
전파됨으로써 이후 유사한 협상에서 합의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⑩ 협상자의 문화적 동질성: 국제협상의 경우
협상에 임할 때 협상자들은 상대방의 인간형에 대하여 협조적 적대자
(cooperative antagonists)로 상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상대방 협상자는 상호간
에 이해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타협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악의를 품고 있지
는 않지만 이타주의적으로 무조건 상대방에게 양보하려고 하지는 않는 인간형을 
가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 약간의 의심을 가지며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략을 구상할 것이라는 가정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가정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문화간 협상의 경우 수
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이문화협상에서 동일문화간 협상에서와 달리 협상자
들이 상정하는 인간형이 바뀐다기 보다는 협상자가 가지고 있는 규범, 협상을 보
는 시각, 기형성된 예상(schema) 및 기대행동(scripts)에 있어서 문화간 차이가 존
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문화협상에 있어 협상자들은 동일문화간 협상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며 이는 협상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47) 이는 실제 비즈니스 
협상에서 자금조달방법48)과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등의 제도적인 
47) Adler and Graham(1989) 참조.
48) 실제로 미국 및 영국기업은 주로 주식 및 채권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관행인 반면 한국 기업은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indirect financing)이 일반적인 자금조달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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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와 함께 협상의 진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협상자들간 언어의 
차이와 이에 따르는 의미체계의 차이는 이문화협상에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여 
협상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가치창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49)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상에서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외국자본을 포함하고 
있을 때 국내 관행을 외국 투자자에게 납득시켜가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경
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민간투자자의 내부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내부협상이 어렵다는 것이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는 
마창대교 실시협약 체결과정에서 사업자가 경상남도로부터 손실보전 수준에 대
하여 기존의 모호한 협약문구를 배제하고 손실보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성과를 얻어낸 사례로부터 알 수 있다.
 
(2) 민간투자사업 협상의 성격과 구조적 특성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과 운
영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타개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 이하 P/F)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사업이다. 따라
서 참여 당사자는 사업주(sponsor)로부터 독립된 사업체(project)에 귀속한 자산과 
계약상의 권리만을 담보로 하고 사업의 추진 혹은 운영과정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cash flow)만을 부채 상환의 기본재원으로 하게 된다. 즉 사업시행자는 사업
주의 투자와 금융기관(은행, 금융시장)의 대출 혹은 자본조달로 사업을 시행(공
사 및 운영)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동 사업체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
름을, 금융기관에게는 원금과 이자 혹은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상은 사업주인 정부와 사업시행자간의 투자조건, 위험배분과 책임할당에 
다.
49) 예를 들어 프랑스의 Bouygues 사가 출자예정자로 참여한 마창대교 실시협약협상에서 “이미 계획중
인” 시설로 인한 통행량 감소에 대한 보상제외 논란은 문화간 불확실성의 회피(uncertainty avoidance)
정도 차이라기 보다는 의사소통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수입보장금 지급절차에 대한 논란은 국가
간 정부의 예산편성 및 지출관행차이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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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협상으로서 시행과정에서 민원의 발생 등이 예상되어 다수의 당사자가 잠
재되어있는 협상이며  SOC 수요의 예측과 공사비용에 있어서 미래에 다수의 불
확실성요소를 지니게 된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상에서의 잠재저인 다수당사자
와 미래의 많은 불확실성은 협상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정교한 협상기법을 활용
할 것을 협상당사자에게 요구하게 된다. 
<표 부록-13>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협상의 구조적 특성
구조 결정 요인 특  성 협상 상황(행태)
협상당사자의 수
2인
[(잠재적 다수(투자자, 금융기관, 민원
인)〕
양자협상
(다자적인 성격을 많이 내포)
분쟁의 횟수
순차적 협상
(단계별 의제의 중요성 변화)
의제들 간의 밀접한 연계
(절충 필요)
당사자 내부의견의 
동질성
정부: 이질적
사업시행자: 대체로 동질적
내부의견의 동질성 여부가 협상력을 
결정하지는 않음 
연계효과
(linkage effect)
있음
선례가 될 수 있음을 고려 새로운 방
법의 수용이나 양보를 꺼려 할 수 있
음.
협상의제의 수 다수
협력적인 행동을 할 유인 존재
(가치절충을 통한 가치창출)
합의의 의무
없음
(BOT의 경우 심리적 압력 존재)
인지적 균형
(민-관간의 불균형적 관계 고려 필
요)
인준 절차
정부: 국회의 동의
사업시행자: (위임받아) 없음
정부 협상입지 공고
협상시간의 제약 혹
은 시간경과에 따른 
비용의 발생
사업시행자: 정부측에 비해 손해발생
우려 있음
시간경과로 인한 손해로 정부 측에 
유리한 협상상황
결과의 공개성 구체적인 공표는 없음 언론을 이용한 전략의 가능성 적음
협상자의 문화적 동
질성
해외투자자의 경우
문화적 차원에 의한 갈등 소지
(국내 관행의 외부투자자에 대한 설득 
필요)
협상이 느리게 진행되며 오해의 소지
가 큼.
이는 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인 민간기업으로서는 시설의 운영으로부터 
창출되는 미래의 현금흐름과 시공이익만이 이윤창출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며, 
정부로서도 민자 유치를 위해서는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여야 하지만 재원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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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조세 저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간의 협상이 효
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합의안을 당사자들의 근원적인 이해(real 
interests)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
성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주인 정부의 근원적 이해
는 정해진 기간 내에 SOC로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이를 저비용,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자신이 시행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으로 공급하는 것이
며 사업시행자의 근원적 이해는 미래의 현금흐름이 충분히 비용을 충당할 수 있
도록 보장받는 것과 공사 중 혹은 운영과정 중 발생할 위험 및 비용을 최소화하
는 것이 된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의 주 당사자로서 정부와 
사업시행자의 근원적 이해와 협상상황을 규정하는 결정요인별 특징은 다음의 <
표 부록-12>와 같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항은 협상의 구조적 특성과는 별도로 한국사회의 
특성상 정부가 민간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협상에서 
일방적인 의사소통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독점적 
발주자로서의 지위에서뿐만 아니라 정부가 가진 포괄적 규제 및 허가권한으로부
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협상력에 있어서의 이러한 상대적 우위는 협약체
결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후의 시공과 운영과정에서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한다는 점에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게 된
다. 그 이유는 사업시행자인 민간기업이 불평등한 조건하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가 이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파산하게 되거나 부실공사 혹은 편법운영
을 유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3) Win-win 협상의 기본원리
(1) 효율적 협상모형: Ury-Brett-Goldberg(UBG) Model(1988)
UBG 모형에 의하면 당사자들간 이해관계상 분쟁이 있을 때 당사자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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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s)를 조화시키거나, 권리(rights)관계를 확정하거나, 힘(power)에 의존함으
로써 이를 해결한다(<그림 부록-1> 참조). 
<그림 부록-1> 분쟁해소방법으로서의 이해, 권리 및 힘(권력)간의 관계
                              힘(권력)
                               권 리
                            근원적 이해
<그림-1>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당사자간 이해의 조화를 통한 분쟁 해결
은 당사자들의 권리와 힘(권력)이라는 맥락(contexts)속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예
를 들어 파업(strike) 또는 법정 소송에서 예상되는 결과는 분쟁해소를 위한 협상
범위를 규정하여 주므로 당사자간 상대적인 권력(힘)과 권리가 이해관계 조화의 
배경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분쟁
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권리의 결정은 당사자간 누가 더 권력(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UBG 모형에서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50), 협상 성과에의 만족도, 당사자 
관계에의 효과 및 재발가능성의 4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이들 
세 접근법의 유용성을 판단하는데 이들 4가지 기준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성과에의 불만족은 당사자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분쟁의 재
발가능성을 높이고 따라서 거래비용 또한 상승하게 된다. 
여러 분쟁사례들에 대하여 이들 기준을 사용하여 판단한 결과 UBG는 당사자
50) 여기서 거래비용이란 분쟁을 해소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시간, 자금 및 감정적 소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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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원적 이해(real interests)에 입각한 분쟁해소 방법을 분쟁비용의 측면에서 가
장 효율적인 접근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분쟁을 당사자간 이해관계
의 조화로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중 누구에게 권리가 있느냐, 누가 더 힘
(권력)이 있느냐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거나 일방 당사자가 완강히 협상테이블로 
나오기를 거부하여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입각한 합의유도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
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힘에 의존하여 분쟁을 해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이유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입각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
사자간 의사소통을 통하여 협상가능범위(Zone of Possible Agreements: 이하 
ZOPA)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권리관계나 힘에 대해 인식차이
가 있는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러한 범위설정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그림 부록-2> 효과적 분쟁해소 체제로의 전환
  
       힘                                       힘
     권리                                      권리
 
     근원적                                   근원적
     이해                                     이해
정상적 체제                                  효과적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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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특히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이 충족하여야 할 권리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권리에 입각한 분쟁해소절차가 오히려 유용하게 된다. 마
찬가지로 당사자들이 상대방과 비교하여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불확실
한 경우 당사자들은 자신의 힘을 시험해 봄으로써 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
려고 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야 이해관계에 입각한 협상이 가능
하게 된다. 결국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에 입각한 분쟁의 해소가 비용적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긴 하지만 모든 분쟁이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하여 해소되어야 하
는 것은 아니며 해소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UBG 모형에서는 현실의 분쟁해소 과정에서 권리와 힘에 의한 절차가 남용되
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분쟁해소 체제로 <그림-2>를 제시하였다.
<그림 부록-2>가 의미하는 것은 분쟁을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이해관계의 조정에 
입각하여 해소하도록 하되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한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권리에 
입각한 절차를 활용하고 힘에 의한 분쟁해소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이해관계 차이의 유형과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합의안의 형태51)
협상에서 당사자간 이해관계의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바로 이
러한 차이가 결합이득(joint gains)52)을 창출하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이는 당사
자간 이해관계의 차이가 없을 때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어 협상의 여지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협상 특히 민
간투자사업 실시협상과 같은 다수의제협상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이른바 
‘공통의 이해관계(common interests)’가 있는 의제와 이해관계의 갈등이 있는 의제
가 공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협상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의제를 
토대로 하여 협상의 기본규칙(ground rule)을 설정하고 갈등의제들간의 교환
51) 본 절은 Lax and Sebenius(1985), Chapter 5를 참조하였음.
52) 여기서 결합이득이란 합의안과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BATNA와의 차이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협상을 통하여 실현되는 개별 당사자의 이득의 합이다. 이러한 이득의 합이 양(+)일 때 
협상은 가치창조과정(value creating process)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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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과 절충(trade-offs)을 통하여 풀어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협상을 통하
여 당사자들의 결합이득을 극대화하는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간 어
떠한 차이(differences)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지 밝혀내고 이러한 차이를 활용하여 
합의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사자간 차이를 가급적 많은 차원에
서 밝혀내는 것이 결합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가 된다.  
비즈니스 협상에서 당사자간 차이는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는데 각 유형별로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즉, 가치 창조가 이루어지는 합
의안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가치평가의 차이: 교환거래(exchange transactions)
(Example-1) 1파운드의 쇠고기를 보유하고 있는 채식주의자와 2단의 채소를 가
지고 있는 육식주의자가 협상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당사자간의 선호(preference) 차이와 이에 따른 가치평가 차이가 합의
에 이르게 하는 원천이 됨을 알 수 있다. Example-1에서는 교환거래를 통하여 당
사자의 선호와 자신이 보유(endowed)하고 있는 자원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이는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합의가 됨을 알 수 있다. 즉 채식주의자가 보유하
고 있는 쇠고기를 육식주의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소와 교환함으로써 채식주의자
는 자신이 선호하는 채소를 더 소비할 수 있고, 육식주의자는 쇠고기를 더 소비
할 수 있게 된다. 
이 거래는 협상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합의안을 창출하지만 협상의 과
제는 교환비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로 단순화된다. 실제 협상에서는 이
보다 많은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며 효율적인 교환을 위한 작업
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다수의제에 대한 교환거래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이해
구조(interest structure)를  분석하고 이를 우선순위에 따라 분할(unbundling)하여야 
한다. 가치창조가 되는 합의안은 분할된 당사자간 우선순위상의 비대칭성
(asymmetry)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는 일방 당사자가 양보에 별 비용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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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되지 않는 반면 상대방은 양보를 얻음으로써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의제
를 타방에게 주고 반대의 경우 상대에게 양보를 얻어내는 방법이다. 결국 양 당
사자는 모두 협상이전보다 효용이 증가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여기서 합의는 당
사자간 사안별 상대적 평가차이가 클수록, 사안의 수가 많을수록 성립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② 미래의 사건에 대한 주관적 확율평가 차이: 상황대응적 합의안 (contingent agreements)
(Example-2.1) 투자물건에 대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미래 가치평가 차이: 판매
자는 그 물건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높은가격을 요구하는 반면, 구
매자는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평가하여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한다.  
(Example-2.2) 오페라 가수와 극장경영인과의 발표회 사례금 책정: 오페라 가
수는 자신의 명성에 따라 공연에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 생각하여 높은 사례금을 
요구, 그러나 극장경영인은 그 반대로 생각하여 낮게 책정되기를 원한다.
위의 Example-2.1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에
도 기업의 끊임없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수 및 합병
(M&A) 협상에서 많이 발견되는 협상상황이다. 미래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관
적 확율평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 확신(prior beliefs)과 관찰된 증거
(observed evidence)가 결합되어 형성되는데 당사자간 확율평가의 차이는 이러한 
두 가지 요인에서의 차이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합의안의 형태는 상황대응적 합의
(contingent agreements)가 된다. Example-2.2에서 오페라 가수는 자신의 명성에 대
한 과신(overconfidence)에 근거하여53) 극장이 유료관객으로 만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극장경영인은 그 반대로 예상하여 협상이 난국에 처하게 될 가능
53) 협상자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함께 감정,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복합적 존재인 
인간으로서 범하게 되는 과신(overconfidence)은 과제구조 설정, 기준점 설정과 조정, 반응적 평가절
하와 함께 인지적 편향(cognitive bias)을 구성한다. 인지적 편향과 협상과 같은 경쟁상대가 존재하는 
경우 의사결정에서의 협상자 편향(negotiator bias)에 대하여는 Neale and Bazerman(1991), Chapter 3, 
4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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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다. 여기서 유료관객이 얼마나 올 것인가에 대한 협상당사자간의 평가차
이가 협상을 난국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가 협상을 
파국으로부터 구해내는 첫 걸음이 된다. 따라서 합의는 일정 금액의 확정적인 현
금지급과 공연후 티켓판매 수입중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을 조합함으로써 협
상의 진행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는 오페라 가수가 공연 전 연습, 항공료, 의상 
등의 준비에 소요되는 실비는 현금으로 미리 지불함으로써 불편함이 없게 하고 
당사자간 차이가 존재하는 공연에 참석하는 유료관객의 수는 공연후 미래의 불
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배분함으로써 협상을 타결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된다. 이러한 합의안은 협상의 주된 의제를 발표회 사례금이라는 확정치로부터 
공연수입의 일정 비율로 전환함으로써 극장경영인, 오페라가수 모두에게 홍보와 
준비에 열심을 내게 하는 유인체계(incentive scheme)로 작동하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③ 위험에 대한 선호차이: 기대가치는 같지만 현금 혹은 미래의 큰 몫 중선택 
(Example-3) 중년의 부유한 싱글(single)인 변호사와 젊고 부양가족이 많은 회
계사가 공동으로 법률회사(law firm)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익을 이들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배분할 것인가 생각해보자.
이 경우는 두 사람이 미래사건(즉 수입)에 대한 확율평가가 같다고 하여도 이
에 따른 위험에 대한 선호(risk preference)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위험(risk)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다. 즉 중년의 
싱글변호사는 고정적인 현금지급보다는 불확실하지만 이윤에 대한 보다 큰 몫을 
선호하는 반면, 부양가족이 많아 매달 고정적인 현금지출의 수요가 큰 젊은 회계
사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의 고정급을 선호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안은 당사자간의 선호차이를 활용하여 만들어 낼 수 있
는 경우가 많다. 즉, 기대급여액은 같지만 젊은 회계사에게는 고정급여를, 중년의 
변호사에게는 미래 이윤에 대한 조건부 지불을 합의함으로써 양자 모두에게 유
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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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관적 시간할인율의 차이: 시급한 당사자에게 먼저 지급, 미래에 할인율의 차
만큼 보상
(Example-4) 마만디씨는 미래소득에 대한 연간할인율이 10%이며 김서둘씨의 
연간할인율은 20%라고 하자.
위의 Example-4에서 협상자들의 시간할인율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용이 발
생하던가 일정시한을 초과하는 경우 심각한 사태(예: 부도)에 직면하는 경우와 
같은 협상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협상자 자신의 조급함 
또한 할인율을 결정하기도 한다. 여기서 할인율이 높다는 것은 미래의 일정한 현
금흐름의 현재가치(Present Value: PV)가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협상현장에서 같은 사건이라도 그것이 언제 발생할 것이냐에 따라 협상 당사자
들의 평가가 다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경우 일방 당사자가 상대적으로 
덜 조급(impatient)하다면 시간할인율의 차이에 따른 결과를 최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기제의 설계(mechanism design)가 가능하다. 
Example-4에서 마만디 씨보다 김서둘 씨가 조기소득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므로 합의안은 서둘씨가 먼저 지불받도록 하고 만디씨에게는 나중에 지불
받는 대신 시간할인율의 차만큼 보상하여 준다면 양자 모두에게 이득을 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마만디 씨가 1년후 1백만원을 받을 것이 있고, 김서둘 씨는 
오히려 2년 후 같은 금액을 받을 것이 있는 상황을 가정하면 이들의 현재가치
(PV)는 각각 91만원, 69만원이 된다. 이 때 양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합의안은 
1년후 만디 씨에게 주어질 1백만원을 서둘 씨에게 먼저 주고 2년차 서둘 씨가 
지급받게 될 100만원에 20만원을 더하여 120만원을 만디 씨에게 주는 것이 된다. 
이는 현재가치 측면에서 서둘 씨에게 거의 동일한 금액(1년 후 +1백만원, 2년 후 -20
만원)이 되지만 만디 씨에게는 보다 나은 결과(PV가 91만원에서 99만원으로 상승)를 
가져다줌으로써 기존의 예정된 것보다 향상된 가치를 부여하는 합의안이 된다. 이러
한 합의안의 설계(design)는 당사자들간의 시간할인율 차이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가
치평가 차이를 교환을 통하여 실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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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상의 절차모형: 문제해결접근법과 협상의 절차55)
① 문제해결접근법(problem-solving approach)
문제해결 접근법이란 협상에서 당사자간 이해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근원적 이해(real interests)에 초점을 맞추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법
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정의된다. 문제해결 접근법은 당사자간 갈등이 증폭되
어 협상이 난국에 처했을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된다. 
- 문제해결접근법의 장점과 위험
문제해결접근법은 협상 당사자간의 감정적인 갈등의 증폭을 감소시켜주고 타
협점을 찾도록 하는 한편 참여 당사자들의 근원적 이해를 충족시키는 통합적 합
의안(integrative agreement)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
의 사용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따르게 된다.
첫째, 상호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추구하는 협조적 협상자의 입지를 약하게 하
며 이것이 상대방에게 알려질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협상당사자는 이 방
법을 자신이 먼저 사용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문제해결접근법은 일방 당사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어 상대
방은 문제해결 과정 중에 위협수단을 사용함으로써 협상의 진행을 저해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즉 화술과 논리적인 설득력이 뛰어난 당사자가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상대방에 비해 나은 협상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사
협상에서 노동자측은 경영자 측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논리적 설득력이 약한데 
이로 인해 문제해결 과정 중에 노동자들은 파업이라는 위협능력(threat capacity)
54) 여기서 2년 후 10만원을 만디 씨에게 준다면 만디 씨의 현재가치는 예전과 같지만 서둘 씨의 현재가
치는 76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1년 후 서둘 씨가 1백만원을 받고 2년 차에 만디 씨가 110만
원에서 120만원 사이의 어느 금액을 받더라도 양자 모두 기존의 분배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55) 본 절은 拙著, 「글로벌 경쟁시대의 국제협상론」(1999) 제4장을 참조하였음. 제3자의 개입(조정자 
혹은 중재자)으로 협상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한 협상자 딜레마(negotiator's dilemma)의 관리방법에 대
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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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 문제해결접근법의 성과
당사자간 문제해결 접근법을 사용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합의안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타협(compromise)이다. 타협이란 당사자간 상응하는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많은 협상이 이러한 타협으로 끝나게 된다. 타협
은 가치창조 과정이 배제되기 때문에 결합이득은 낮으나 당사자간 상응하는 양
보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기 때문에 공평성(fairness) 인식을 보장하는 점에서 타
결에 쉽게 이르게 한다. 이러한 타협은 당사자들의 욕구수준(aspiration level)이 
낮거나 시간적 제약으로 가치창조가 되는 합의안을 구상할 여유가 없는 경우, 당
사자들이 갈등의 지속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 균등 분배
가 공평성 개념으로 강요되는 경우 및 감정적 갈등의 증폭으로 당사자가 지친 
경우 발생하게 된다.
둘째, 승자결정절차에의 합의이다. 협상당사자간 공평한 합의를 달성하는 방
법에는 위에서 언급한 타협 이외에도 특정 당사자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고 상대방은 양보하도록 규칙(rule)에 합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승자결정
절차에의 합의라 부른다. 이러한 절차에는 동전던지기, 필요(need)의 비교, 제3자
에 의한 결정에 의뢰 및 투표 방법이 있다. 본 절차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incompatible) 두 가지 대안만이 존재할 때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하는 경우도 있
지만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가 의욕을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면 다음에 설명할 통
합적인 해결안의 마련을 통하여 가치창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통합적 해결안이다. 통합적 해결안(integrative agreement)은 당사자 모두
에게 가장 큰 이득을 제공해주는 합의안이라는 점에서 최선의 해결책이 된다. 통
합적 해결안은 협상당사자들의 근원적 이해를 조화시킴으로써 합의안을 도출하
는 방법으로서 그 과정에서 가치창조가 되는 새로운 대안을 창출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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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다. 
- 통합적 합의안의 장점
첫째, 당사자 모두의 욕구수준이 높은 경우 양보가 힘들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서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통합적 해결안을 당사자
들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
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된다.
둘째, 통합적 해결안은 결합이득이 크기 때문에 합의의 안정성(stability), 즉 합
의사항의 이행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통합적 해결안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들을 조화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합의를 유도해 내기 
때문에 결합이득이 높고 따라서 합의의 이행가능서 또한 높게 된다. 
셋째, 통합적 해결안은 상호 보상적이기 때문에 협상 후 당사자간의 관계
(relationship)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협상에서 협상자들은 상대방과의 불쾌한 경험
을 축적하게 되고 이는 협상 후 상대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통합적 해결안에서 협상자들은 자신의 양보가 반드시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전제
로 하기 때문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는 인식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넷째, 통합적 해결안은 협상당사자들은 물론 사회전체에 도움이 되는 합의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조직에서 부서간 이해관계 차이를 통합적 합의를 
통하여 창조적으로 해결하였을 때 이는 해당 부서들은 물론 전 기업조직의 성과
를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미래의 갈등해결에 좋은 선례
(precedents)가 되어 사회 전반적인 이득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문제가 통합적인 해결방식으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통합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협상당사자간 통합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우선 당사자들의 협상에 대한 욕
구수준(aspiration level)이 높아야 하며 시간적인 제약이 작아야 한다. 당사자들이 
협상에 대한 욕구수준이 낮으면 쉽게 포기하거나 타협하려고 하게 되는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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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해결에는 당사자들의 근원적 이해의 파악과 이들간의 조화를 위해 많은 절
차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당사자들이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 갈등은 해결을 위해 존재하
는 것이라는 적극적인 생각이 필요하며, 균등분배를 공평성 기준으로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을 때 통합적인 해결안의 마련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지나치게 균등
한 분배를 강조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가치창출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창조하는 
대신 의제별 단선적인 타협으로 만족하게 되기 때문이다. 
 - 통합적 해결의 유형
당사자들의 근원적 이해를 조화하는 방법으로서 통합적인 해결은 다음과 같은 
형태(types)를 지니게 되는데 본 고에서는 각 형태별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
(information)를 함께 정리하였다.
첫째, 파이(pie)키우기이다. 이 방법은 당사자간의 갈등이 자원(자금, 공간 등) 
부족으로 발생한 경우 가용자원을 늘림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파이 
키우기는 당사자 상호간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지만 이러한 수용이 
기회비용을 초래하는 경우 확대된 가용자원으로써 보상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 비용이 수용자에게 본질적인 비용 즉 근원적 이해의 포기를 요구할 때 이 방
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파이 키우기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탐색비용(information search 
cost)이 작은 방법이다.
둘째, 불특정보상(non-specific compensation) 방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상대방에게는 그 사안과 관계없는 보상을 해주는 해결형태이다. 
예를 들어 납기일에 맞추기 위한 야간근무에 대해 야간근무 수당이 아닌 보너스
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 가치를 
두고 있는 영역이 어디인가 하는 것과 양보에 의해 입게 되는 손해가 얼마나 되
는가에 대한 정보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규범적인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있으
므로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56) 이러한 규범적인 제약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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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비밀합의, 편익의 은밀한 이전, 지연된 순차성, 즉 시간 갭을 두고 보상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셋째, 로그롤링(logrolling)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협상당사자가 자신에게는 낮은 
우선순위(priority)에 있으나 상대방에게는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의제를 양보하
고 그 반대의 의제는 얻어냄으로써 전체적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각 당사자는 자신의 요구 중 중요하게 평가하는 의제에 대한 
양보를 얻게 된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협상의제가 다수이어야 하며 당
사자간 선호체제가 달라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1의제 협상인 경우 의제간 교
환이 불가능하며 당사자간 이해가 직접적 갈등(direct conflict) 상태인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별 의제간 우선순
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넷째, 비용감축(cost cutting) 방법이다. 비용감축 방법은 일방 당사자의 요구를 수
용하는 대신 타방 당사자의 비용을 감축하거나 이를 제거해 주는 방법이다. 이는 종
종 특정보상(specific compensation)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비용 감축을 받을 상대방의 비용의 성격이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
다섯째, 관심사항의 접목(bridging) 방법이다. 관심사항의 접목이란 당사자 모
두의 최초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근원적 이해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대안을 개
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당사자 요구의 근저에 있는 근원적 이해(real interests)
를 분석하여 의제를 재구축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상위 우선순위
에 있는 이해는 충족시키고 하위의 우선순위에 있는 이해를 포기하게 하는 대안
이 된다. 관심사항의 접목을 통한 최적 해법의 창출과정은 다음과 같은 2개의 국
면으로 구성되는데, 제1국면에서는 양자의 근원적 이해를 탐색하고 제2국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대안을 창출하게 된다. 이 국면에서 수용가능한 대안의 창출이 
불가능하게 되면 하위의 우선순위에 있는 이해를 차례대로 제외하는 과정을 반
56) 예를 들어 공무원에게 특정 허가를 받고 명절에 소위 ‘떡값’을 주는 것이 뇌물인가 하는 문제이다. 
양보에 대한 보상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일반이론에 대하여는 Foa and Foa(19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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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게 된다.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당사자들의 근원적 이해의 
성격과 이해간 우선순위이다. 
- 문제해결 접근 실천의 4단계     
<사례> Yom Kippur 전쟁의 종결: 근원적 이해57)의 분석을 통한 분쟁해결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Yom Kippur 전쟁 정전결과 이집트의 제3군이 이스라
엘 병력에 의해 포위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분쟁은 이들 제3군에 식량과 의약
품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싸고 발생하였다. 양측 
모두 양보하려 하지 않는 대결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
었던 Henry Kissinger가 조정자로 나서게 되었다. Kissinger는 분쟁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스라엘은 이 도로에 대한 실
질적인 통제를 원하는 반면, 이집트는 외견상 그 도로가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있
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내여론을 무마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양측의 근원적 이해를 파악한 Kissinger는 다음과 같은 관심사항의 접
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즉 이스라엘 군이 도로주변에 주둔하도록 하고 UN검
문소를 그 도로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도로에 대
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확보하였고 이집트는 UN을 통한 식량의 안전한 공급과 외견
상 그 도로가 국제적인 통제하에 있다는 모양새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1단계 : 당사자들의 관심사항간에 갈등이 진정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이는 당사자들의 협상목표나 가치가 진정으로 갈등상태에 있는지 확인해야한
다는 것이다. 종종 당사자간 진정한 갈등이 없는데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
는 허상적 갈등(illusory conflict)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상대방의 
57) 근원적 이해는 중층의 위계구조로 조직되어 있다. 즉 표면적인 관심사항의 근저에 보다 깊은 관심사
항이 있으며 그 근저에 근원적 관심사항이 존재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관심사항의 접목(bridging)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관심사항 근저에 있는 보다 근원적인 관심사항의 이해가 필요하게 된다. 본 사
례는 이러한 근원적인 이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종종 발견되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의제에 대해 다
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제3자의 개입으로서 조정자가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였는가를 보여주
고 있다. 본 사례는 Golan(1976)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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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나 욕구에 대하여 잘못된 인상을 갖고 있는 경우와 상대방의 의도적인 행동
이 실제로는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자신에게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경우 및 상대방의 의도가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에는 
갈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한 사실확인만으로도 
갈등은 해소될 수 있다. 
2단계: 자신의 근원적 관심사항을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욕구수준을 설정
하며 이를 고수한다.
문제해결을 통한 높은 협상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근원적인 이해에 
대해 야심적이며 완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목표수준
은 높이 설정하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means)에 대해서는 융통성(flexibility)
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3단계: 양자의 욕구(aspiration)를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높은 욕구수준을 설정한 다음 협상자는 양자간의 이해를 조화하기 위한 문제
해결에 착수하여 통합적인 해결방안을 탐구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협상상
황에 대한 판단과 가용한 정보에 입각하여 위에서 제시한 5가지 통합적 해결유
형 중 하나를 선택하던가 이들의 조합을 통하여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요구한다. 
4단계: 욕구수준의 하향이동과 또 다른 탐색을 반복한다.
제3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상자는 자신의 욕구수준을 낮추
고 합의를 시도하거나, 그 상태에서 합의안이 최선의 것이라고 설득을 통하여 상
대방의 욕구수준을 낮추는 2가지 방법중의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
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우선순위 중 하위의 관심사항을 양보 혹은 포기하거나 
상대방에게 그 필요성을 설득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 마지막 단계는 합의가 성
립되거나 협상의 철회가 불가피할 때까지 반복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앞의 2단계 및 3단계에서 제시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융통성있는 견고함’(firm 
flexibility)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견고하라는 것은 협상자가 자신의 근원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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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쉽게 양보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며 융통성있게 대응하라는 것은 근원적 
이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계모형
은 단일 의제 또는 소수의 관련 의제를 다루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다
수의 복잡한 의제를 다루기 위한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다수의 복잡한 의제들을 처리해야하는 문제해결 상황에서는 의안개발(agenda 
setting) 미팅을 별도로 가져서 의제를 다루는 순서와 협상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
는데 이러한 의안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58)
첫째, 쉬운 의제를 먼저 취급하여 협상 진전의 모멘텀(momentum)을 마련하라
는 것이다. 둘째, 로그롤링이 가능하도록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의제도 가능한 한 
협상에 포함하라는 것이다. 셋째, 모든 의제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없이는 합의
의 완전한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기본규칙(ground rule)을 채택하라는 것이다. 
협상의제의 성격이 복잡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원적 접근(two-fold 
approach)이 불가피한 경우가 종종 있다.  2원적 접근이란 협상의 초기 단계에서 
당사자들 공통의 목표를 기술하는 지배적 공식을 개발하고,  이후 합의안의 상세
한 내용을 창출하기 위한 효율적인 의안을 구축하는 방법을 말한다.59) 이러한 지
배적 공식의 예로는 이스라엘과 이집트간의 Camp David 협상에서 만들어낸 바 
있는 기본합의문을 들 수 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에서 철수하고 이집
트와의 평화조약을 대가로 팔레스타인 자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에 동의한 
상태에 있었다. 이 기본합의문은 Camp David 협정에서 구체화되었고 그 후 수년
간 협상을 진행하는 초석의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통합적 해결안을 효과적으로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협상당사자들이 가지고 있
는 가치나 요구들과의 연계(linkage) 단절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통합적인 해결안이 협상자들의 모든 관심사항을 충족하기보다
는 부분적인 통합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통합적인 해결안이 타결되기 
58) Pruitt and Rubin(1986) 참조.
59) Zartman(19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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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당사자들은 자신의 몇 가지 요구사항이나 욕구 혹은 가치를 포기하여야 하는
데 대부분의 협상자들 내부에 이들간의 심리적인 연계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제3자로서 협상에 참여하는 조정자 및 협상당사자들은 성공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이들 가치 및 요구간의 단절을 위한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② 협상의 절차모형(procedural model)
협상에서 준비(preparation)는 협상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합리적 협
상을 위한 협상 전 준비작업은 예상되는 의제(issue)를 발굴하고, 의제별 우선순위를 
정립하며 논란이 예상되는 의제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의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합리성’만을 가진 인간으로서 의사결정과정
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질문사항과 협상에서 합리
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따라야 할 사항에 관한 준비 또한 중요하다.
협상은 크게 협상전 준비단계, 본 협상단계, 협상의 마무리와 협상평가 및 합
의안 관리의 4단계로 진행되는데 효과적인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 단
계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협상전 준비
협상자들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이러한 오류는 
개인으로서 의사결정에 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cognitive bias)와 경쟁상대
가 있는 협상상황에서 협상자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negotiator's bias)들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오류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상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
목록을 만들고 협상과정에서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한다.
협상자 오류를 회피하기 위한 점검목록(checklist)
ⅰ) 협상자 자신은 이전의 의사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협상행동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
ⅱ) 자신에게 이로운 것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해롭거나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
지는 않은가 ? 
ⅲ) 자신이 설정한 최초의 기준점(anchor)에 의해 협상행동이 비합리적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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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
ⅳ) 협상에 대해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해 줄 별도의 과제구조(framing)는 없는가 ?
ⅴ) 정보의 가용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으며, 협상에서 중요하나 접
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
ⅵ) 상대방의 의사결정이 협상에 미칠 영향과 그 과정 및 빠질 수 있는 오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 
ⅶ) 자신의 판단에 대해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
이상과 같은 협상자들에 의한 의사결정상의 오류들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협
상자들은 심리적, 감정적으로 빠지기 쉬운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낼 수 있게 
된다. 상대방에 대하여도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방의 협상행동에 대한 예
측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빠질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상대방이 비합리적인 요구를 해올 때 이를 수용하기보다는 협상중단
을 선언하는 것이 상대방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합리적인 협상행동이 된다.60)
협상의 합리적 구조화를 위한 점검목록(checklist)
ⅰ) 자신의 유보가치(reservation value) 즉 양보할 수 있는 최저치는 어디인가 ?
ⅱ) 자신의 근원적인 이해(real interests)는 무엇인가 ?
ⅲ) 각 협상의제가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중요한가 ? 즉 협상에서 의
제별 우선순위(priority)는 어떠한가 ?
ⅳ) 상기한 ①, ②, ③에 대해 협상 상대방은 각각 어떠한가 ?
ⅴ) 상대방의 협상중단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질문 ⅰ)은 협상자들이 협상시작 전에 자신의 합의 이외의 최고대안(BATNA) 
즉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 의존할 수단이 무엇인가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협상시작 전에 자신의 BATNA 개선을 위한 협상테이블 밖에서의 
대안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BATNA 가 최대양보점이 되며 좋은 
60) Fisher and Ury(19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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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NA는 협상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질문 ⅱ)는 협상자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입장(position)의 근저에 있는 근원적 관심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
하고 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입장적 협상(positional bargaining)은 
협상을 통한 가치창조의 기회를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ⅲ)의 질
문을 통하여 협상자들은 결합이득 창조를 위한 절충(trade off) 가능성을 체계적
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질문 ⅳ)는 협상자들로 하여금 상대방의 유보가치, 근
원적 이해 및 의제별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해 봄으로써 협상에서 보다 큰 결합이
득을 창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질문 ⅴ)는 협상자들이 상대방의 비합리적인 행동에 대응하여 자신의 이해
를 지키고 합리적인 협상으로 이끌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본 협상
본 협상이 당사자간 합리적인 협상행동으로 가치창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상과정의 설계를 통하여 협상자의 경쟁적 동기가 협력동기를 지배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협상을 자신이 준비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수정하고 보완하
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본 협상은 의제(issues)의 발굴, 의제에 대한 토론, 별도의 대안개발회의 개최, 
합의안의 선택과 최종조율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의제에 
대한 토의는 한 의제 토론 후 다른 의제로 넘어가는 방식 대신 모든 의제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package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의제간 교환
(exchange) 혹은 절충(trade off)을 통한 새로운 대안의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안개발 미팅을 별도로 갖는 것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대안을 협상과정
에서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안개발미팅(brainstorming session)은 자유로운 
사고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제안된 대안간의 
조합 혹은 의제간 교환을 통하여 대안들을 창출해내도록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
다. 대안의 개발과 합의안의 선택은 시간을 두고 진행하거나 담당자를 교체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는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당사자간 불편한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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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상태에서는 창조적인 대안의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협상과정에서 협상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이 최초
에 준비한 전략을 고수함으로써 비합리적인 갈등의 증폭이 있는지 살펴 볼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중의 휴식시간을 지신이 가
지고 있는 기존의 정보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
다. 즉 협상중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대방의 유보가치와 근원적 관심사항 및 의제
들의 상대적 중요성이 어떻게 재평가되는지, 새로운 협상가능지역은 어떻게 형
성되는지, 절충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작업
이 협상성과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기존 정보의 수정과 수집
된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협상에서 
상대방의 비합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 휴식을 요청하
여 대응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우월하다는 것이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결론이다.
③ 협상의 마무리
합의안이 마련되어 협상이 종결단계에 이를 때 사소한 것이라도 막바지에 양
보하여 주는 것이 당사자간의 미래관계에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합작투자
나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와 같은 장기계약관계를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
상일 때 협상과정보다는 이후의 협력관계가 프로젝트 성공에 중요하기 때문에 
협력적인 태도로 좋은 인상을 남기고 협상을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
로는 합의를 기념하는 파티를 별도로 갖거나 당사자들간 그간의 불유쾌한 경험
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를 만드는 등이 있다. 반대로 1회적인 협상의 경우 합의서 
교환현장에서 막바지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한다.61) 따라
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준비가 필요하다.
④ 협상의 평가와 합의안 관리
당사자간에 합의안이 선택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상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
61) 국내 모(某)기업 대표는 합의식에 참여하려고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 상대측 회장이 상
당금액을 깎아주지 않으면 합의를 못하겠다는 상대측 실무자의 연락을 받고 황당하였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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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황의 변화를 이유로 합의안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
의문에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관련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이 합의
를 기꺼이 이행할 수 있도록 유인을 계속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신의 협상
성과를 자랑하거나 상대방이 속았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협상자들은 합의후합의(post-settlement settlements: 이하 PSS) 가능성을 찾아
보아야 한다.62) 특히 현재와 같이 경제활동 중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
는 상황에서 서비스계약은 그 특성상 PSS의 여지가 대단히 크므로 합의안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또 다른 협력관계를 유도해 내든가 기존의 합의안을 수정할 수 있다.  
 
4) 효율적 협상기법의 민간투자사업에의 적용
(1)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협상의제들(issues)과 그 특성
① 공사비 산정
- 협상쟁점
민간투자사업 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비는 기본설계시 예측
할 수 없는 시공단계에서의 불확실성 때문에 당사자간 갈등이 큰 분야이다. 사업
시행자는 실시설계 및 시공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를 리스크비용으로 인정받
기를 원하게 된다. 이에 대응하여 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데 이에 근거하
여 제안 공사비를 협상을 통하여 변경하고 있다. 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확정된 기초 공사비는 최종공사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당사
자간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차이가 당사자간 대립을 보이는 분야이다.   
- 이해관계 차이의 특성
이 사안에 있어서 협상자들간 입장의 차이는 시공자의 능력과 시공경험 등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하여 발생한다. 본 차이는 당사자 이해관계 차이의 2번째 유
62) 합의후합의(PSS)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는 Raiffa(1985) 참조. 당사자간 직접적인 PSS방법은 
Bazerman, Russ and Yakura(19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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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주관적 확율평가 차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의제에 
대한 당사자 모두의 이익이 되는 합의안의 형태는 상황대응적 합의안(contingent 
agreement)이 된다. 즉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최종 공사가 확정된 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검토하여 지급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지출하여야하
는 경상운영비 등은 비율을 정하여 미리 지급함으로써 시공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시공자와 발주자 모두에게 좋은 품질의 공사를 보장하도록 
유인(incentive)을 부여하는 체계의 설계에 있다. 이에는 감리과정에서 부실공사
에 대한 보수의무만이 아니라 우수공사에 대한 보상을 추가하는 것이 이론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② 수익률의 결정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사업수익률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정부가 평균 대
출금리, 당해사업의 위험보상율, 유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낮
은 수익률을 계상하려고 하는 반면 사업시행자는 자기자본의 기대수익률, 차입
이자율과 재무적 투자자가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보상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높
은 수익률을 보상받으려 하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당사자간 리스크 회피
정도의 차이와 시간할인율의 차이에 근거한 갈등이 된다. 일반적으로 정부보다
는 기업이 위험에 대한 태도에 있어 위험추구적이므로 보상은 확정된 지급보다
는 미래의 수익비중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사업자체의 미래 현금흐름이 보상이 되므로 사업의 미래 예상 현금흐름을 높이 
가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할인율의 경우 기업이 정부보다 할인
율이 크므로 조기 소득을 기업에 보장하는 대신 정부가 자신과의 할인율 차만큼 
다른 의제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③ (교통)수요량의 추정
대상시설의 사용량은 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단위
당 사용료, 사용기간과 함께 사업 수입을 결정하게 된다. 사용량은 사전적 예측
치에다 사후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대체시설로 인한 감소분을 조정하여 평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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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사용량, 단위당 사용료와 사용기간의 3변수는 상호 연관되어 있는 의
제로서 예상수익율이 합의되면 3자간 대체가 가능하다. 본 협상은 당사자간 미래
의 주관적 확율평가 차이에다 정부의 책임(예: 대체시설 건설)이 조합된 사안이 
의제가 되므로 상황대응적 합의방법에다 사후 대체시설의 건설로 인한 수입감소
가 있을 경우 정부의 책임을 소구하는 방법을 합의안으로 마련할 수 있다. 
④ 사용료 수입의 보장 및 환수
민간투자사업의 실제운영수입이 추정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하여 시설 운
영이 어려운 경우 민간투자법 제53조(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쟁점은 사용료를 고정사용료에다 하
수처리량에 연동하여 징수하는 변동사용료를 혼합하여 징수하는 하수처리시설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고정사용료의 비중과 함께 추정사용료 수입의 보장을 요
구하는데서 발생하였다.63) 이 문제는 본 법규정의 취지에 대한 법적인 해석의 문
제로서 협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
하여 규정된 것이라면 고정분을 제외한 불확실한 부분에 대하여 정부 기본계획
이 권고한 바(2002년의 경우 정부고시사업: 90%, 민간제안사업: 80%)에 따라 지
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는 평택시가 고정사용료 비율과 동
일한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도록 합의하였는데 이는 정부관청의 우월한 협상지위
를 활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⑤ 총선순위채무의 범위
사업추진을 위하여 차입하여 우선변제대상이 되는 채무로서 총선순위채무는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항목이다. 문제는 협약의 해지 혹은 매수청
구의 인정시 정부가 지급해야 할 지급금이 총선순위채무액보다 작게 산정되는 
경우 발생한다. 본 사안 또한 정부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
니 만큼 사업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채무는 그것이 비록 간접적으로 투입되
63) 본문 평택시, 평택워터주식회사(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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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가 업계의 관행으로 요구되든가에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본 사안은 협상의제라기보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한 권리관계의 확인사안으로 
평가된다.
⑥ 경쟁사업 시행으로 야기된 손실에 대한 보상
미래 수익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부담 문제는 그것이 일방당사자의 책임으로 
발생할 때 이에 대한 별도의 고려를 하여야 협상에 의한 이득이 실현될 수 있다. 
경쟁사업의 시행은 프로젝트의 계획시 즉 실시협상 당시 고려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업이익의 손실이며 이를 야기한 주체가 정부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이 합리적이다. 문제는 보상의 범위인데 실시협상 당시 예상치 못한 사업으
로서 경쟁사업의 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수익의 감소분만큼이 보상액이 될 
것이다. 실제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과 ‘이미 계획된’의 의미해석
에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상남도/마창대교 주식회사간의 합
의 예와 같이 사례가 축적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상기 사례
에서는 신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시설의 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
입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 추정통행료 수입과 실제수입과의 차액을 정부가 보
전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손실보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 바 있다.      
⑦ 사용료 감면의 처리, 해지 시 지급금의 산정, 민원처리 및 정부측 공사의 적기 준공 등
상기 사안들 역시 귀책사유가 협상당사자중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이며 이에 따
라 비용의 배분 혹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 민원의 경우 사업의 시행자
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과 사업자의 시공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가능한 민원을 가급적이면 상세
하게 정리하고 유형별로 책임의 범위를 미리 협약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⑧ 불가항력 사유의 구분과 처리
불가항력 사유란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
업기간의 연장 혹은 추가비용을 초래하는 경우로 규정된다. 현재 정치적 불가항
력 사유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나누어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의 경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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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용의 분담비율 상한을 80%로 하여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의 경우에는 추가비용의 10%는 사업자 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
다. 
이는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라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
이라고 할것이다.
   
(2) 쟁점별 Win-win합의를 위한 협상방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은 협상에 의해 당사자 모두에게 이
득이 되는 합의안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안, 쟁점사항이지만 실제로는 권리관계의 확인
을 통해 당사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평가하거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사
안, 그리고 자료의 축적을 통한 관례의 확립이 관건인 사안으로 나누어진다. 
<표 부록-14> 주요 협상의제별 이해관계 차이의 유형과 합의방법
주요협상의제 이해관계 차이의 유형 합의(상의) 방법
공사비 산정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주관
적 확률평가차이 상황대응적 합의
사업 수익률 산정 리스크회피 정도와 시간할인
율 차이
지급방법변경과 할인율 
차만큼보상
수요량 추정
주관적 확률평가차이
+
정부의 책임(대체시설건설)
상황대응적 합의
+
정부의 책임 소구
사용료 수입의 보장 및 환수 법규정해석 문제 입법취지를 고려한 정책 결정사항 
정부의 경쟁노선(사업)시행으로 인한 손실 
보상 정부의 귀책사유
사례축적을 통한 관례
확립
총선순위 채무액의 구성 및 범위 협상보다는 권리관계의 확인사항
입법취지를 고려한 결
정
사용료 감면의 처리,
해지 시 지급금의 산정,
민원처리 및 정부공사의 적기 준공
책임의 할당과 배분문제 유형별 책임의 범위 규정
불가항력의 구분과 처리 정책적 결정사항 사례축적을 통한 관례확립
협상을 통해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합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당사
자간 미래의 불확실한 사안에 대한 주관적 평가 차이, 당사자간 선호차에 따른 
가치평가 차이, 위험회피 정도의 차이 및 미래 사건에 대한 주관적 시간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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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ive time discount rate) 차이가 있는 사안이며 공사비의 산정, 수익률 결정, 
(교통) 수요량의 추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권리관계의 확인을 통해 당사자 책임을 규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비용을 
배분하거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경우는 사용료 수입의 보장과 환수문제, 총
선순위채무의 범위, 사용료 감면의 처리, 해지 시 지급금의 산정, 민원처리(일부) 
및 정부측 공사의 적기 준공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중 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와 불가항력 사유의 
구분 및 처리문제는 협상자료의 축적을 통한 해당 사안의 처리에 대한 관례의 
확립이 요구되는 경우이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 요약 및 결론
본 고에서는 협상론적 기법을활용하여 사업시행자와 주무 관청간의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 협상을 분석하고 협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
하였다. 협상은 당사자간 이해관계상의 갈등(conflicts of interest)을 인식하는 상
황에서 문제해결 과정(problem-solving process)이 될 때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결합이득(joint gains)을 창출해 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효율적 협상이란 가
치창조과정(value creating processes)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공평
한 배분이 이루어 져야 한다. 
협상을 통한 가치창조가 어느 때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협상은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있어 가치평가 차이,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에 대한 확율평가 차이, 
위험회피 정도의 차이와 주관적 시간할인율의 차이 등의 유형으로 주어질 때 이
러한 차이를 활용하여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제를 설계
(mechanism design)함으로써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차이의 유형별 가치창조가 되
는 합의안의 형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협상의 절차모형(procedural 
model)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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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고, 이러한 구조적 특성에 근거하여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협
상방안을 탐색하였다. 
Ury-Brett-Goldberg((1988); 이하 UBG모형)는 분쟁당사자들이 분쟁의 해결의 수
단으로 의존하는 힘, 권리와 이해관계 중 효율적 협상모형으로 이해관계에 초점
을 둔 협상을 제시하고,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당사자간 힘의 우월성에 대
한 합의가 없는 경우 이러한 불확실성의 해소가 우선되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UBG 모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상을 분석해 본 결과 협상의 주요 쟁점
들 중에는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안과 갈등해결 차원 중 당사자간 이
해차이에 우선하여 권리 및 책임관계의 확인과 이에 근거한 비용부담이 필요한 
사안, 그리고 자료의 축적에 의한 관례확립이 필요한 사안 등 다양한 성격의 의
제들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본 고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협상의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당사자 모두의 이득을 극대화하고, 이후의 과
정에서 성실한 이행을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의제별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을 '한정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만을 지닌 인간으로서 의사결정과
정에서 범할 수 있는 체계적 오류들을 개인, 경쟁당사자가 존재하는 협상상황으
로 나누어 정리하고 이들이 협상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협상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점검목록(checklist)을 추가하였다.    
(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시간적인 제약과 주제의 복잡함으로 인해 개괄적이며 원칙적인 분
석과 대안의 제시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보다 좁은 주제별로 깊
은 분석과 이에 근거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미래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협상록을 활용하여 그간 진행되었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상의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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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함으로써 실제 협상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안들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은 또한 불가항력적 사유의 구분과 처리를 위한 
관례(precedents)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당사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합의안을 창출하고 합의의 이행을 
성실히 담보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효율적 협상모형의 정립이
다. 여기에는 창조적 대안개발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모임, 경쟁동기와 협력동기
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기제의 설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民) 대 관(官)이라는 한국 전통의 비대등적 협상관계와 이에 따른 이
행과정에서의 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당사자 의사소통문제의 해결에 관한 
연구이다.의사소통은 양방향으로 당사자간 신뢰를 통해 입장의 배후에 있는 이
해관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창조적 합의안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데 일방
적인 의사소통 혹은 입장에 집중(positional bargaining)함으로써 국내협상에서 비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당사자간 신뢰(trust) 구축
을 위한 전문성과 헌신 및 협상준비와 설득기법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상의 효율화를 위한 최종적인 작업은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매뉴얼의 구축작업이 될 것이다. 협상매뉴얼은 그 내용의 숙지가 중재자인 
PICKO 뿐만 아니라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중립적(value neutral)인 입
장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따라 협상을 진행할 때 참여자 모두에게 이득
이 되는 협상성과를 가져오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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